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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합병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

재 두 조선사의 합병(기업 결합)에 대한 국제 심사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 있다. 현재 유럽연합

(EU)의 승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 위치에서 지난 20여년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 같은 대기업 합병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포함)는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전개

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반대 및 불승인 이후의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승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기존의 산업은행 관리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까지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산업은행의 자회사(기업) 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올바른 역할 

재구성 △공적자금 투입 국가기간산업의 관리체계 개선 △조선산업의 전략적 재설계 및 대표

적 기업 대우조선의 공기업 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출발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을 모색하기 위

한 것이었으나, 코로나위기의 확산으로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 경영 위기

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관리 체계의 개선 대안 마련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2. 산업은행 관리 및 국가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정책금융이란 시간 및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장 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 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다. 과도한 대기업 여신,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기업 구

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비효율,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분리·분화 등이 그것이다. 산업은

행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산업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사 공적자금의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

금을 투입하여 지배주주로 있는 자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산업은행 관리체

계 문제의 핵심이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세금을 가져다 쓰면서도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쌓인 채 여전히 밀실에

서의 협약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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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간산업 관리 대안과 관련해서는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라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

화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항공업계와 금융당국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하여 

흘러나오는 국유화 논의가 바로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인데, 기존에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이 투입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전형적인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는 기간산업 전체의 산업적, 민주적 운영계획 속에서 공기업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이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공적인 기간산업 기업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일종의 국가지

주회사로 산업은행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동차·항공·조선 등의 기간산업 중 부

실·한계기업을 산업은행의 변화된 공적 관리체계 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주

회사를 검토할 때 이 테마섹은 벤치마킹 모델로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관리체계의 대안으로서 서구 및 싱가포르의 공기업 관리체계를 대안으로 검토

코자 한다. 공기업은 1970년대까지 각국에서 발전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공

기업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종전 후 서유럽에서 공기업 발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은 

공기업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과 높은 사회적 공헌도 때문이었다. 

우선, 공기업은 기초시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국내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민간자본의 부족함

을 보충함으로써 종전 후 각국의 신속한 경제부흥과 경제성장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공기업은 정부가 수행하는 거시적 계획조절의 미시적 기초로서,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앞장

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적 경제운영과 거시적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공기업은 반

독점 등 정부 특정 경제정책 실시의 중요 수단이었는데, 자본주의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수

단은 가격정책, 경쟁정책, 경기조절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함하며, 이들 정책의 실시는 공기업

에 의한 보조가 없을 경우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렵다. 넷째, 1970년대 서유럽 각국

은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영역에서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였으

며, 이들 기업의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가 의

식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3.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등의 지배구조 및 경영 실적 등을 비교해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가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2016년 이후 현재 대우

조선의 지배구조와 작동 과정 등은 한국조선해양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우조

선의 경영부실과 비슷한 경영부실은 한국조선해양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을 보면, 재벌 그룹 지배구조가 기업의 가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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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일외에는 없다. 예컨대 

2016년 말 인적 분할 과정에서 당시 현대중공업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었던 현대오일뱅크, 자

기주식,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현대중공업지주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의사결정은 기업가치

(당시 현대중공업)나 기업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

성만 부여했을 따름이다. 2019년 물적 분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균형 분할에 따른 현

대중공업의 기업가치 훼손이나, 혁신(연구개발) 능력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되

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부실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 판단을 한 바도 없다. 

사실 산업은행(정부)의 매각 목적형 경영 관리가 대우조선 부실을 키워온 원인 중 하나이다. 

예컨대 대우조선의 재경실장(부사장)은 산업은행에서 퇴임한 사람의 정년 연장을 위한 자리 마

련이었고, 사외이사는 정권의 정치적 수요를 채우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경영관리

나 감독 차원의 개입 구조는 아니었다. 이것은 산업은행의 법적인 제한과 함께, 산업은행의 기

업(자회사) 관리 목적이 매각이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FPSO, RIG, 고정

식 플랫폼 등 해양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구난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 조

선·해양 전문회사이며, 주요 종속회사인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는 선박블럭 및 부품을 제

작하고 있다. 회사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상선 전체 제품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이은 유로존 위기 및 각종 이슈들로 2019년

의 시황도 녹록하지 않고, 큰 폭의 글로벌 교역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형 LNG 운반선(174k cbm) 10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대형 LPG 운반선 2척,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급성장

하고 있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전투함 및 지원

함 등 다양한 선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한해 동안 한국 해군의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장보고-I 잠수함 1척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Batch-II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수주하였다. 아울러, 2018년 시흥 

R&D센터를 설립하여 예인수조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특히, 수조 시험시설 완공

으로 모형시험의 자체 수행이 가능해지고 신선형 및 신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

축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고,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은 들쓱날쑥하지만 이는 조선산업이 지닌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

어서 특별히 문제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4.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재설계 및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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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면서, 이로 인

해서 세계 경제 및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아울러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동시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또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즉, 물 위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매

우 규모가 큰 고가의 제품이기에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기에,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

한 숙련인력을 다수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한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투자와 운

영자금이 필요한 산업인데,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특성, 

나아가 제품 건조기간이 2년 정도 걸리면서 업황의 변동이 매우 큰 불안정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의 불안정성, 기업운영의 불안정성이 내재된 산업이어서 함부로 쉽사리 덤

벼들기도 쉽지 않은 산업이다.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중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대거 몰락하고, 빅3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혹독한 수업료를 치르기도 하였고, 2016년 이후로 한국 전체 조선산업 

차원에서는 인력의 절반, 설비의 1/3이 감축되는 고통을 거쳐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및 주변 경쟁국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사양산업론’이 득세

를 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시킨 측면도 크다. 중형 조선소들의 몰락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조선기자재 산업의 쇠퇴는 조선산업의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 조선산업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 조선산업이 앞

선 영국, 일본과 같은 조선산업 쇠락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조선산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을 통해 조선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단기적

인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구 지표면의 70%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인류의 생산력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고도화할수록 대양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교역은 빈번해졌다. 20세기 80년대 들어서 

전 세계는 ‘지구적 단일시장’을 추구하면서, 비록 얼마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 추세를 보

면 국제무역과 국제교류는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생산력발전을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와 해양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인류의 두 개의 미개척 분야로, 각국은 지금 앞 다

투어 해저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파력, 조력, 해상풍력 등)과 

같은 분야에선 이미 시장이 초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제4차 산업을 구성하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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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중위수준 기술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을 결합한 재벌 주도의 조

선업 모델은 조만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운명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

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며, 대우조선해양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영모델

을 창출함으로써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를 포괄하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새로

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12월 산업은행 출자 전환 이후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연결 

대상)로 자리잡고 있으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의 대

우조선해양의 소유 목표를 공공적 관리체계가 아닌 민간 매각(투자 회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은행의 민간 매각(투자 중심)의 관리 정책은 민간 우선(민

영화·외주화 등)의 경영 효율성을 조직 원리로 설정하는 우리의 잘못된 공공정책으로부터 비롯

된 측면이 크다.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매각(현대중공업 합병)이 불승인될 경우 예상되는 산업

은행의 관리체계 또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이윤 확보에 더 

골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는 일자리 대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정책금융의 투자 회수에만 골몰하여, 공공적 가치가 있는 

전략사업장을 재벌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 대한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러한 전략적 목표 하에 정부는 곧바로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

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는 사회적 관심사이자, 정부의 책임있는 위기

관리 전략의 핵심 요체이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첨단기술 및 국가 인프라가 필요한 방위

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공공)적 가치가 충

분한 기업이니만큼, 민간 매각 일변도의 정책 목표가 아닌 국가 미래 전략자산으로서의 공공적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현 정부

의 핵심 국정방향으로서 이러한 기간산업에도 충분히 확장 적용이 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앞

서, 조선산업이 지닌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앞세운 고용집약적 특성과,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

이라는 정책 취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조선 설비 산업을 넘어 엔진 제작까지 포함

한 전 조선산업의 통일적 관리체계를 실현했던 영국의 브리티시조선의 사례는 이미 40년전의 

사례라 하더라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민간 일자리 찾기를 통한 재벌 특혜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상징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제

라도 조선산업을 전략자산으로 설정하기 위한 산업정책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를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핵심 국정방향인 사회(공공)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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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

보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후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다. 

5.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산업적 ․ 정책적 요인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 합병(기

업 결합) 불승인시 그 정책적 대안으로서 공기업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

다. 먼저, 산업적 요인으로는 △조선산업의 노동집약성(선박 건조시 숙련공 유지-확대) △조선

산업의 자본집약성(대규모 설비 요구, 인도시까지의 운영 동원력) △수요적 특성(교체수요+신

규수요 시장 형성, 긴 선박연한 사이클 등 △생태계 특성(광활한 전-후방 연관산업, 대-중소-

기자재 산업 병행 발전)이 있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정책금융 기능 확대․정립(적극적 경제발전 지원 및 경기대응적 안전판 

역할) △손실의 사회화 중단(정치논리 위주의 산업은행 관리, 구조조정 통한 노동자․국민 부담 

부과) △이익의 사유화 중단(공적자금 투입 및 재벌특혜 반복) △방위산업 특수성(국내 함정분

야 중 50% 이상 차지, 군사전략적 접근 필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중소조선소-기자제업체를 포함한 공

공적 지배구조 전환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을 밝히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방안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기간산업 관리체계의 개선

을 통한 공공지주회사 설립 방안 등을 제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을 공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할 경

우, 정책적으로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기간산업 보호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적극적 국가 개

입 △한국의 고질적 재벌 특혜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의 상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사회(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 국가 기간산업을 미래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면서, 국가 전반의 전후방 산업연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

다. 재벌의 경제력 육성과 기간산업의 경영 효율성만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후진적 국가전략

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현재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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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데, 두 조선사

의 합병(기업 결합)에 대한 국제 심사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승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 위치에서 지난 20여년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의 미

래와 관련하여 이 같은 대기업 합병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1단계 심사를 지나 2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에 비해 불승인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유럽연합의 불승인은 특히 대우조선의 

향후 진로를 지극히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조선산업정책의 실패와 재벌 특혜 매각 시도에 

대한 실질적 책임 규명 요구와 함께 대우조선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 요구를 촉발

할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의 기업 결합 승인 조치가 취해지면,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 

결합 심사(공정거래위원회)도 곧바로 취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인수 합병 절차

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의 인수는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경제의 붕괴를 대가로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독

점적 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

그룹으로 분리되어 법정 관리체제로 전환한 이후 매우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으며, 

2000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경영되어왔다. 또한 주요 방위산업 영역을 

담보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이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진로에 대한 논의는 중차대한 의미

를 지닌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포함)는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전개

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반대 및 불승인 이후의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벌(현대중공업) 특혜 성격의 민간 매각이 부당하다

는 논의와 함께, 불승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기존의 산업은행 관리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

의도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까지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논의의 결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조선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방안과 그 조건,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 기업들의 현실과 개입 방안, 제조업을 비롯한 기

간산업에서의 공공성과 정부 책임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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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산업은행의 자회사(기업) 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올바른 역할 

재구성 △공적자금 투입 국가기간산업의 관리체계 개선 △조선산업의 전략적 재설계 및 대표

적 기업 대우조선의 공기업 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출발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을 모색하기 위

한 것이었으나, 코로나위기의 확산으로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 경영 위기

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기간산업의 

올바른 관리체계 개선의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적자금 등 주요한 정책금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관리체계의 진

단 및 개선까지 모색함으로써, 말 그대로 정책금융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노동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국면 하에서 아시아나

항공·두산중공업·쌍용자동차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간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역시 이 틀

에서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특히 코로나19 위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일정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 관철 

방안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방범

본 연구는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 주관 하에, 민주노총·금속노조·대우조

선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전략 

자산 위상 및 산업은행의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각각의 정책 의제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 뿐 아니라 연구진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더해졌다. 연구기간은 2020년 7

월부터 10월까지 불과 3개월의 짧은 시간에, 게다가 주요 연구방향이 처음으로 구체화되는 내

용들이라서 다수 연구진들의 토론들을 통해 내용을 채웠다. 

국가기간산업의 공기업 관리체계 전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전무할 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역시 공적 관리체계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번 연구에서 제

안한 주요 정책방향(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 산업은행의 관리체계 전환 등)은 

사실상 연구진들의 창의적 발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물론, 이러한 정책연구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비판 역시 연구진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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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은행 및 국가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1. 산업은행 관리 실태

1) 정부 정책금융의 운영 실태

(1) 정책금융의 개념과 변화과정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 이후 시장의 기능과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민영화 조치 등이 단행되

었으나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IMF 외환위

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제위기도 정책금융의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쳤

다. 

정책금융이란 시간 및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

가 항상 발생하는데,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상업금융은 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금융수요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은 시장기능 보완, 경제개발 및 시장안정화 수단 등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유발 등 정부실패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

데 최근에는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이 강화되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금융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보완 이상으로 경제발전 지원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시작·발달해왔다. 1960~70년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시기로 경

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동원 및 배분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금융 위주의 산업금융체제가 

구축됐다. 즉 금융시스템 전체가 정책금융체제로 전환되어 민간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정책자

금으로 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수입대체산업·중화학공업·수출전략산

업 육성에 나서면서 산업은행 또한 수출전략산업과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과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자금지원을 집중했다. 이렇게 개발금융에서 산업금융으로 역할이 확

대·강화되면서 자금공급 규모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산업금융체제에

서 민간주도형 자율금융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국책 금융기관에서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에 정부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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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금융자유화 및 개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특히, 1996년 

OECD 가입 이후 금융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면서 금리 자유화, 정책금융 및 각종 여신규제 축

소·폐지 등을 통해 정책금융의 주된 운영 통로가 기존의 상업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

되기 시작하였다. 상업은행의 정책자금 취급 비중이 축소되면서 정책금융의 주된 운영통로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집중된 것이다.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책금융 3단계 축소방안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재정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등의 계획이었으나, 실물부문의 정책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수요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요구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IMF 외환위기 발발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라는 본래 계획과는 달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증대되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국내기업

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debt-equity 

swap, 추가여신 제공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도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책금융이 기술개발, 장기설비금융, 중소기업지원, 주택자금 지원 등 특

수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은행은 일부 자금의 간접대출 창구로 활용되는 선진형으로 

변화했다. 산업은행 또한 구조조정 주도와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지원 및 투

자은행 기반 구축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했다. 대우그룹, 현대그룹, LG카드 등의 대

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채무재조정, 출자전환, 사업구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 활

성화를 추진한 것이다(KDB산업은행, 2020). 하지만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등 적극적으로 산

업정책을 추진하던 시대의 정책금융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고, 정책금융이 여러 기관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취급하여 중복되는 등 제도 및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

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정책금융기관은 또 다시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수단으로 활용됐다. 즉, 정부는 글로벌 위기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금융의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금융을 활용

하여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실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은 대출을 축소하였으나, 산업은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대응적으로 자

금을 공급하고, 2009년부터는 업종별·기업규모별 특성에 맞는 상시·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모펀드(PEF)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을 도입하였다. 

이렇듯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적인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정책금융은 축소되기

보다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강조됐다. 더욱이 이렇게 확대된 정책금융은 한 번 형성된 이

해관계로 인해 쉽게 조정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기능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는 지금까지 반

복되고 있다(김기식·김지연, 2018).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타국가에 비해 정책금융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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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가 높은 편이고, 민간금융기관 성숙 및 자본시장 발전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정책금융기능

이 기존 영역에 고착하면서 경제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 왜곡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송원섭, 2018: 38-39). 

(2) 정책금융 운영의 문제점

이러한 정책금융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가. 과도한 대기업 여신,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민간 시중은행이 담당해야 할 대기업 여신 비

중은 큰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

업 여신은 기본적으로 민간 시중은행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다. 수·출입, 해외투자, 신재생에너

지 및 첨단산업 개발·투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 외에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여신을 수행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김기식·김지연, 

2018).

민간금융 영역에 대한 정책금융의 과도한 참여와 잠식은 시장 내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권태율, 2006; 김기식·김지연, 2018 재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대기업 여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여신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약 85조 8,000억 원)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 

여신은 2008년 7조 920억 원(8.91%) → 2010년 6조 2,003억 원(7.4%) → 2011년 5조 3,147

억 원(5.98%) → 2012년 3조 3,881억 원(3.79%)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16년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 또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은행들의 지원

이 대기업에 쏠려있으며, 특히 국내 대기업대출의 35%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1) 산업은행의 경우, 전체 기업 여신 중 대기업 여신이 2005년 68.88% → 2015년 

70%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1.12% → 30%로 감소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

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포인트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이 

1) 비즈니스포스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대기업에 쏠려,”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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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18년 말에는 27.4%로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실질적

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보다 재정이 탄탄

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기식·김지연, 2018).

나.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 간의 기능 중복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고질적이다. 정책금융이 시

장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정된 규모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공급측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특정 중소기업은 

다수 혹은 동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적 지원·혜택을 받는 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의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김기식·김지연, 

2018). 

둘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의 수·출입 지원 기능의 중복이 문제다. 수출입은

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조직상 분화된 것은 업무의 전문화 및 분화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 해당 업무를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조직을 기계적으로 분화시킨 

것이다. 문제는 분리된 기관들 간의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

실상 보증과 보험 업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사이의 보증 지원 기능의 중복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보증기금의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면서 두 기관의 통합

은 고사하고 중복 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더욱 어려워졌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기능적인 구분은 필요하더라도 조직까지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

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비효율

기업 구조조정 업무와 그에 대한 부담을 주로 정책금융기관이 지고 있는 것은 한국 정책금

융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때 시중은행들 자체

가 대부분 도산해버렸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당

2) 조세일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은행의 실상은?” 2019.10.2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21385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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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업은행이 2000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떠맡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일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최근에는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로 수출입은행까지 구

조조정에 관여하게 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대기업 여신 문제도 일정부분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담에서 기인한다(김기식·김지연, 2018).

정책금융기관이 전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부담을 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

절하다. 먼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과 손실을 이해관계자인 채권자가 아닌 국민이 

지게 된다.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은행과 최근 조선·해운업의 부실로 인

해 구조조정에 관여하게 된 수출입은행 두 기관이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막대하

다.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은 것이다.

2015년 10월 이후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만 해도 13조 7,000억 원으로 이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금이 11조 이상 투입됐다. 나아가 산업은행 등 채

권단은 STX조선과 성동조선에도 각각 6조원, 4조원을 지원했다. 조선업에만 20조원이 넘는 정

책자금이 투입된 것이다.3) 그에 비해 민간 시중은행들은 만기연장, 출자전환 등을 통해 일부 

손실을 부담하긴 했지만 상당부분의 채권을 회수해갔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발표한 <주채권 은행별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추가 투입한 자

금 대비 회수율이 31%인데 반해,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제외하면 회수율

이 2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부담과 손실을 떠

안은 반면, 정작 이해당사자인 민간 시중은행들은 채권을 회수하여 구조조정의 부담과 손실로

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부담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한 기업에 대

한 성과는 민간 시중은행이 얻었다(김기식·김지연, 2018).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은 정책금융기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

킨다. 기업구조조정은 국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해당 기관의 경영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

운 업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모든 에너

지를 쏟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결과 정작 본래의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왜곡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기능이 

축소·왜곡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민간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업구조조정이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기능

의 위축은 물론, 오히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할 경우 절차적으로

3) 연합뉴스, “20조원 쏟아붓고도 끝나지 않는 조선업 ‘구조조정’,” 2018.3.8.
4) 아이뉴스 24, “[국감] 구조조정 기업 40% 실패... 국책은행 역량 재점검 필요,” 20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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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치사회적으로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김기식·김지연, 2018).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할 경우 관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라.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분리·분화 

우리나라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약 8개이며, 이를 소관하는 정부부처만 해도 5개에 달한다. 

지원 주체별, 방식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과소 지원과 중복 지원이 동시에 지적되는 등 지원체

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부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성장 등을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기능의 특화 및 전문화도 분명 

필요했다. 하지만 기능의 분화가 곧 조직의 분화로 이어져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책금융기관

의 과도한 조직적 분화는 업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지면서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이다. 즉, 정책금융 자체에 대한 필요보다 관료조직적 논리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분화된 정책

금융기관들을 소관하는 주요 경제·금융 부처들도 과도하게 많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기

관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조정하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

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기식·김지연, 2018).

(3)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리 실태

한국산업은행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산업은행은 

2016년 말 혁신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동걸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부문을 축소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힘을 쏟는 움직임

을 보여 왔다. 정부도 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부로 옮기며 산업은행에 정책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회사들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패거

리 지배구조와 금융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김동원, 2016). 특히, 대우조

선해양의 사례는 정권 핵심 -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 대우조선해양으로 연결되

는 ‘패거리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우조선해양의 CEO들은 정권의 실세에 

연줄을 달고 CEO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자금담당 CFO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 가서 CEO와 분식회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영진을 감시해야할 이사회 역시 

낙하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 30명 중 18

명은 관료와 정치인으로, 이른바 낙하산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999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2001년 2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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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의 관리아

래 있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소유·지배구조

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산업은행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여부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내의 움직임을 전혀 없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

무)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

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1. 산업의 개

발·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토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은 이동걸회장 체제 들어 1년 6개월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으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경영공시 등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를 들

어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

기된다.5)

(4) 정책금융의 해결과제

국책금융기관(은행)과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송원섭, 2018).

5) 조세일보, “산업은행, 대기업에 혈세 '펑펑'…설립취지에 맞나?” 2019.03.13.

역할 및 역량 신뢰성

·영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에 대하여 핵심 기술 및 인력 등 국익을 보호
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
지 못했던 점

·자금지원 결정시 최상위 의결기구인 이사회 승
인 이후 신용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프로
세스 문제

·구조조정의 원칙과 시스템의 불분명, 구조조정 
실무자들의 자세와 국책은행으로서 정치적 판
단이나 개입 없이 독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
의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 재무 진단을 실시하
고, 산업은행의 회계감사 법인인 삼정회계법인
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실사를 수행한 점

·대우조선해양 전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및 퇴직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이익 편취 
등 계열주·경영진의 경영 실패 및 도덕적 해
이 문제

[표Ⅱ-1]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와 관련 문제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3372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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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국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므

로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보다 엄밀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중

복 및 과다 지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에만 천착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우중공업 △금호생명 △LG카드 등 주요 기업 구조조

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

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위기 → 공적자금 투입 → 사기업 방식 운

영 →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 매각 추진’의 악순환을 밟아오면서 소위 ‘매각을 위한 경영’에 

치중해왔던 것이다. 산업은행이 지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정책금융 정책 흐름(투자 회수 

확대) 특성상 민간 매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은 뒷전이었고, 투입된 자금의 회수만을 

목표로 해당 기업을 신속하게 처분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적극적 형

태의 경제발전 지원 역할에 천작하여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나. 시장기능 보완

경제구조가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운영해오던 기존 기본 틀을 시대나 경제상황에 맞

게 재평가하여 개별 제도들의 폐지, 수정 및 잔존 여부를 구조 조정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국

책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시장실패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서 민간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유도·촉

진하기 위한 시장 선도적 기능을 수행한 뒤에는 민간에 그 기능을 신속히 이관해야 한다.

다. 시장안전판 역할

국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위기 발생 시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안전판 역할의 경기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왔는데, 이러한 기

능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즉 불경기나 실업률이 높을 때 고용증대

를 목표로 노동집약적 산업에도 정책금융을 집중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

어주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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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책금융기관의 운영 효율화

국내 국책금융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지배구조 재

확립, 고객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확대, 적정한 감독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끊임없이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박용

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01),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52),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

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245), 한

국산업은행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

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887) 등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산업은행 관리체계

(1)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잠식과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 채권은행이자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역량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었고, 파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러한 산업은행의 조선해운에 대한 부실관리 우려는 2013년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공사간 재통합의 주요 명분 중의 하나로 제시한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

면서 생겨났다. 당시 정책당국의 거시적 시각과 판단으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산업은행

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을 무리하게 동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위기 원

인이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이를 집행·관리한 산업은행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불분

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책임과 비난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에 쏟아졌다(박래수, 

2017).

실제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라는 명분으로 줄곧 낙하산 인

사가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물갈이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산



- 12 -

업은행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2016년 10월말 ‘산업은행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관리체계개선, 구

조조정 역량강화, 산은 내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인사·조직운영 개선,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

조 개선 및 미래신성장 지원체계 확립 등 5개의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산은에 대한 

신뢰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비판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알맹이 없

는 혁신안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회장의 선임 절차 개선방안이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었다. 산업은행 위기의 핵심은 낙하산 회장의 무능과 

전횡, 즉 무책임한 방만경영이었는데,6) 혁신안에는 회장 선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되지 않는 것

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임추위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되풀이되는 폐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산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조 8천억원 자본확충지원을 발표하였고, 그리

고 산업은행에 우호적인 언론인의 사외이사 신규임명과 비판여론에 의한 자진사퇴 등이 이어

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산업은행 혁신안에서 다루고자했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견제기

능 강화라는 애초의 기본취지가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준다(박래수, 2017).

나아가 혁신안은 산업은행의 미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사실 산업은

행 혁신안 발표와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역할소멸과 자본시장활성화를 전제로 한 산업은행 해체론부터 순수정책금융기관 또는 민

영화까지 그 범위 또한 다양하게 제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손실의 사회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2)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

산업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사 공적자금의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배주주로 있는 자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산업은행 관리체계 문

제의 핵심이다. 

6)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업은행 회장은 그 동안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
져 왔고, 이들 중 대부분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낙하산 회장들은 산업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 비
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한 논평,” 
2016.11.01.

http://www.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20149&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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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회사 관리 실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2016)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가 부실하

다는 지적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1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처음이었

다. 조선과 건설 등 장기 수주산업에서 총예정원가를 과소 추정하고 공사진행률을 실제보다 높

게 잡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회계분식 사례가 2013년 들어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제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합계 지분이 50% 미만으

로 낮아진 2013년 2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동원, 2016).  

 또한, 산업은행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2016년 1월 14일까지 금융위원회나 감사원으로

부터 일체의 지적도 받지 않았다. 2016년 6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 받기까지 

대우조선해양에 관하여 단 1건도 감사원이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바가 없

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세금을 가져다 쓰면서도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쌓인 채 여전히 밀실에서의 협약으로 처리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를테면 대우조선해양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

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지분이 과반을 넘어서는데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통제는 없었다.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은 대우조선 경영을 좌지우지하

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데 열중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보고서(금융위원회, 2017; 

2018; 2019)를 보면, 산업은행의 지배구조나 출자 문제, 출자기관 관리 등을 다루지 않았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등 주

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 계열사 관리제도 도입, 계

열사 Warning System 구축 등 선제적 부실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고 언급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 성과7)를 바탕으로 주인찾기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보유 출자 주식에 대한 효율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지침 및 기능을 강화8)하고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9)하여 자회사 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을 제고한 점이 인정되지만, 출자회사 관리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사업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 인베스트먼트)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금융위원회, 2019). 

7) 영업이익 : (´16년) △1.4조원 → (´18년) +1.0조원, 수주량 : (´16년) U$15.4억 → (´18년) U$68.0억
8) 주식의결권 행사지침 제정(´18.5월) :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
9) 민간위원 확대 : 5명 → 6명 (´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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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LIO(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 은행연합회, KDB산업은행 일반현황, 2020년 1/4분기 현황.

회사명 주요업무 설립년월일 자본금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KDB Asia Limited 금융업 1986.01.23 281,564 240,000 100.00

KDB Ireland DAC 금융업 1997.06.04 29,190 25,000 100.00

KDB Bank Uzbekistan 금융업
1997.03.01
(2006.02.10)

34,416 588,148 86.32

KDB Bank Europe Limited 금융업
1990.02.01
(2002.12.30) 

94,342 1,534 100.00

Banco KDB do Brasil S.A. 금융업 2005.10.18 320,568 552,891 100.00

산은캐피탈
여신전문 
금융업

1972.12.16 310,877 62,125 99.92

KDB인프라자산운용 자산운용업 2003.10.28 10,000 1,683 84.16

대우조선해양 강선건조업
2000.10.23
(2000.12.14) 

541,029 59,738 55.72

신한중공업
선박 구성

부분품제조업
1990.03.35 7,703 - -

삼우중공업 
선박 구성

부분품제조업 
2007.11.12 41,910 - -

대한조선 강선 건조업 1987.09.30 65,215 152 2.33
케이디비비즈 서비스업 2019.02.28 1,500 300 100.00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 금융업 2019.04.25 1,000 200 100.00

[표Ⅱ-3] 산업은행 연결대상 자회사

(단위: 백만원, 천주(좌), %)

회사명 주요업무 설립년월일 자본금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STX조선해양
운반선, 컨테이너선 

건조, 판매 등
1973.01.03.
(2013.11.20) 

96,880 13,665 35.3

에스피텍
반도체회로, LCD 

제조
2002.10.28
(2005.06.27) 

1,222 520 21.3

[표Ⅱ-4] 산업은행 비연결대상 자회사

(단위: 백만원, 천주(좌),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자회사 88 88 95 96 92

출자회사 15 15 15 15 15

재출자회사 36 26 20 14 10

합계 139 129 130 125 117

[표Ⅱ-2] KDB산업은행 타법인 투·출자 현황

(2020년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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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타회사 자본금의 15%를 초과한 지분법 평가대상업체만 기재하였음.

자료: 은행연합회, KDB산업은행 일반현황, 2020년 1/4분기 현황.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벤처·중견기업 지원, 해외업무지원 등 금융국제화 선도, 그리고 간접금융활성화를 주요사

업으로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9). 이동걸 회장이 취임한 이래 산업은행은 자신의 역할을 

‘구조조정’과는 철저히 분리하고, 선긋기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출자회사 관리·구조조정 업무

를 담당하는 ‘KDB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동걸 회

장 취임 이후 산업은행이 추진한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KDB생명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이 이

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나.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 실패 사례: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자동차 부품 
2019.01.02
(2019.01.09) 

40 17 17.0

한국감정원 지가공시, 통계조사
1969.04.25
(1969.03.11) 

9,000 551 30.6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 계획, 

홍보
1962.06.26
(1969.03.31) 

32,391 2,824 43.6

한국전력공사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1961.07.01
(1989.12.29) 

3,209,820 211,235 32.9

한국지엠
승용차, 자동차 

부품
2002.08.07
(2002.08.06) 

221,537 94,503 17.0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매매, 용대선, 

투자업
2018.07.05
(2018.12.26) 

2,919,326 130,393 22.3

한진중공업
선박건조, 

기계플랜트 제조
2007.08.03
(2016.07.14) 

416,371 13,441 16.1

화인코 화장품 제조 
1998.09.14
(2006.08.30) 

546 25 22.9

신성장동력그린퓨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업
2009.12.07
(2010.02.25) 

5,261 2,470,253 47.0

차이나플래티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업
2010.08.04
(2010.12.14) 

43,380 15 35.0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
전문업

2009.12.07
(2010.02.10) 

364,141 200,066,031 54.9

케이비에스케이디비 
한류컨텐츠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
전문업

2016.08.31
(2016.11.03) 

29,713 10,150,725 34.2

인프라이니셔티브
1호사모투자

사모투자
전문업

2018.11.30
(2019.11.20) 

25,770 25,770,0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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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부실경영 문제다. 산업은행 경영관리단(2015년)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전 경영진의 책임이 49%, 회사 시스템과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51%라고 분석하면서 해양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을 더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전 경영진의 책임으로는 외형 

확대 중심의 수주의사 결정, 선박 선가 하락 대비 저조한 원가 절감 추진, CEO 연임문제 등

의 이유로 한 손실 은폐의혹, CEO 자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고 언론은 

물론 노조까지 동원하여 인사에 개입하는 기현상 초래, 정치권 눈치보기와 이권청탁에 노출되

어 각종 부정부패 만연,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등 4회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한 회

사의 대외신인도 급추락이 제시되었고, 회사 시스템과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으로는 해양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 전사 손익관리 체계의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시스템과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으로는 해양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 전사 손익관리 체계의 부재 등

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핵심적인 관리책임이 산업은행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우조선

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만한 관리감독과 최고 경영진의 재직 기간 중의 경영성과 과시

와 연임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의 손실을 적시에 털어내지 못하고 누적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손규상, 2020). 

2011년 말까지 연간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내던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인해 2013년 1조 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이어 2014년 5천억 원, 2015년 2조 원, 2016년 1

조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연달아 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독려했음

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았다. 

산업은행은 2000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4년

까지 14년간 대출 1조 1,273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

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했다.

산업은행은 2007년경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감사실장이 전횡을 부리다 사장과의 불화로 해

고된 2009년부터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을 CFO로 파견하여 관리감독했다. 문제는 산업은행 출

신 CFO들이 대우조선해양의 CEO와 유착되어 그들의 연임을 위하여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것을 오히려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손규상, 2020). 산업은행은 

2012년부터 기업금융 제4실장을 대우조선해양의 기타 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거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손규

상, 2020). 실제 산업은행 출신의 임원을 비롯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은 

거의 정치성을 띤 인사들로 구성되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에는 무관심하였던 반면, 자리보

전에만 관심을 가졌다. 나아가 낙하산 인사였던 산업은행장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좌지우

지했으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이를 다룰만한 역량 또한 미흡했

다. 대우조선해양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공공부문의 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데도 

민주적, 공공적 통제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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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의 문제점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기업들을 넘겨받아 기업가

치를 높이고 시장에서 M&A를 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업무를 산업

은행에서 떼어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은행은 2018년 말부터 구조조정 조직을 축소하고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겼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은 산

업은행이 출자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이다. 하

지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구조조정 업무를 법 개정 없이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에 넘

기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당초 관리하는 회사가 늘면 회사 규모도 순차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고, 설립 당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위해 시장전문가를 영입해 경영 전문성을 갖

추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직원 수가 16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산은 직원 파견자 

수가 3명이다. ‘연내 2~3개 기업 관리’를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KDB인베스트먼트가 맡고 있는 

기업은 대우건설 한 곳뿐이다.10) 게다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그동안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을 일방적으로 떠맡고 이에 따른 책임도 전적으로 지는 구조조정 방식을 비판하면서 구조조정 

업무의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산업은행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20조 원 규모

로 조성되는 한국은행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기구의 실제 운용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35명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했고 ‘기업

경쟁력제고지원단’을 ‘기업구조조정 3실’로 확대개편했다.11) 이동걸 회장은 “산은은 재무적 구

조조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영업과 가치 제고 등 사업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회사 

설립을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조조정 업무에서 산업은행과 KDB인베스

트먼트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KDB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게 되는 자금도 문제다. KDB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상 산업은행의 자금이라 할 수 있다. KDB인베스트먼트의 자본금은 전액 산은의 100% 출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KDB인베스트에 지급할 계획인 운용자산 수수료는 자칫 ‘통

과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부실 매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더욱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2)

10)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산업은행으로부터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조선사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중형조선사 재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는 점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은 설립 목적
과 취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제 남은 회사로는 대한조선과 STX조선해양 등이 있는데 이 회
사들을 넘겨받는 방안이 검토되다가 코로나19로 잠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구조조정 전면에,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달려,” 2020.06.14.

11) 비즈니스포스트, “구조조정 전면에,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달려,” 2020.06.14.
12) 조세일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은행의 실상은?” 2019.10.21.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622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62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21385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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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정책금융이란 시간 및 공간상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시장 실패로 인해 시장의 상업적 

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 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

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이 강화되면서 쟁점으

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금융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상적이던 

시장이 위기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새로

이 인식되었다. 반복적인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정책금융은 축소되기보다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과도한 대기업 여신,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비효율,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분리·분화 등이 그것이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산업은행은 2016년 말 혁신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구조조

정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동걸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부

문을 축소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힘을 쏟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회사들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지배구조와 금융감독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는 정권 핵심 -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 대우조선해양으로 연결되는 ‘패거리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

여준다. 산업은행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여부가 매년 국정감

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내의 움직임을 전혀 없었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잠식과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채권은행이자 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2016년 ‘산업은행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견제기능 강화라는 애초의 기본 취지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산업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사 공적자금의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

금을 투입하여 지배주주로 있는 자회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산업은행 관리체

계 문제의 핵심이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세금을 가져다 쓰면서도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쌓인 채 여전히 밀실에

서의 협약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

구하고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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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의 원

활한 구조조정과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로 

설립된 KD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실제 운용을 산업은행이 맡기 되면서 

그 위상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2. 외국의 기간산업 관리 흐름 및 주요 사례

1) 종전 후 서구 공기업 발전에 관한 재조명

공기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본격적인 꽃을 피우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1970년대 까지 각국에서 발전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공기업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광풍과 함께 민영화물결이 세계 각국을 

휩쓸면서 공기업은 1980년대 이후 갑자기 쇠퇴하였다.

본문은 종전 후 서구 각국의 공기업 현황을 재조명하고, 공기업이 이 시기 서유럽을 중심으

로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같은 작업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조치로 한 때 퇴색했던 

공기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

유주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관련한 일정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종전 후 서구의 공기업 발전13)

가. 영국

영국은 일찍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전쟁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단의 공기업

을 조직하였다. 이들 공기업은 석탄, 철도, 함선, 건축, 식료와 설탕 및 곡물 등 분야에서 경영

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첫 번째 공기업화 물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이들 공기업들은 대부분 취소되었다. 영국의 공기업화는 1930년대의 대공황 때 금융부흥회사, 

주택소유자대출회사 등의 형식으로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기간에도 많은 공기업

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전시에 설립된 공기업들은 1차 대전 때와 마찬가

지로 대부분 단명하였다.

13) 이하 각국 공기업 관련 내용은, 伍柏麟·席春迎(1997: 107-115, 128-129, 198-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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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기업이 진정으로 규모를 형성하고 그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일이다. 이때의 공기업화는 영국경제의 부흥을 촉진하는 개혁조치와 관련하여 출현하였는데, 

조치 이후 공기업의 규모가 크게 높아져 영국 전체 공업의 20%를 차지하였다. 공기업의 종사

자수는 2차 대전 발발 전 1938년 전국 인구의 4%에서, 1955년에는 14.7%로 3배 이상 상승

하였다. 공기업의 고정자본 투자가 1938년 전체 산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

하였지만, 1955년에는 2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기업들은 영국의 우편․철강․연료․전력․운
수 등 국민경제의 기초적 부문을 기본적으로 지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

하고 경제발전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 

자료: Curwen(1986: 21), table 1.8; 伍柏麟·席春迎(1997: 108) 재인용.

[표Ⅱ-5]에서 볼 수 있듯, 1974-1983년 10년간 영국 공기업의 생산치는 국민총생산의 

10%~11%, 고용인원수는 전체 고용인원의 7~8%를 차지하였다. 고정자본 투자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큰데, 1973-1983년 10년간 공기업은 국내 전체 자본 투자 총액 중 14%~19%를 

차지하였으며, 그 최고치는 1976년에 19%에 달하였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정부가 산업정책 및 공기업 부문을 통

해 국민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을 가진 나라이다. 종전 후 프랑스에서 공기업의 발전

은 크게 다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2차 대전 직후인 1944-1946년의 기간에 진행된 1차 국유화 물결이다. 1944년에 독점

적 성격을 가진 공공서비스 산업은 예외없 이 국영화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

의 적극적 개입을 시작하였다. 1945년 말~1946년 드골 임시정부는 다시 일련의 국유화 법령

년도
공기업 생산치
(100만 파운드)

국내총생산 
(100만 파운드)

공기업생산치가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

1974 7976 75101 10.6
1975 10562 95003 11.1
1976 13008 110844 11.7
1977 14532 128926 11.3
1978 16476 148059 11.1
1979 18043 171265 10.5
1980 21297 198830 10.7
1981 23839 216965 11.0
1982 26489 237997 11.1
1983 27729 259831 10.7

[표Ⅱ-5] 영국 공기업 생산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21 -

을 발표 하여 국민경제 중 관건적 부문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다. 

이때의 국유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경제의 재건 및 발전에 긴요한 

사회간접자본 제공 기업이 한 부류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전력회사, 프랑스가스회사, 프랑

스석탄회사 등 일련의 공기업이 출현하였다. 또 다른 부류는 적국의 부역자들과 괴뢰정부였던 

비시정부의 소유 기업들이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르노자동차회사14)이다. 금융 분야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공기업이 된 것은 프랑스은행 이외에도 리앙대부은행, 흥업은행, 국민공상업

대부은행, 파리국민할인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34개 보험회사였다. 

1차 국유화조치로 프랑스는 자본주의국가 중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공기업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비록 1962년 이후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전선의 지스카르 데스탱이 재정장관을 맡

은 후 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동결시키고, 1970년대 말까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격려하고 

공기업부문의 발전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1980년대 초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

에 취임할 무렵까지 프랑스정부는 84개 공기업과 49개 혼합경제회사를 보유하였으며, 800여개 

기업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徐达深, 1984: 69).

2차 국유화 물결은 1981년 5월 사회당 후보인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추진되었

다. 특히 1982년 2월에 통과된 국유화 정책의 확대는 프랑스에서 다시 한차례 대규모 국유화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합리화와 정책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항공우주산업, 컴퓨터산업 등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기업들의 국유화와 신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때의 국유화 규모

는 이전과 비교할 때 그 폭과 깊이에 있어 한층 더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은행 중의 대다수가 국유화되었다. 예컨대 1981년 1월 현재 저축액이 10억 

프랑 이상인 36개의 프랑스 은행들이 대상이었다. 이리하여 은행시스템에 있어 국가는 90%의 

은행 저축과 85%의 대출업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국가가 투자회사 등의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국유화 대상이 되

었다.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5개 대기업집단(즉, 통용전기회사, 페시나-유지얼-쿠얼만 그룹, 

루나-프랑크 그룹, 세인트거반-펑거-므송 그룹, 톰슨-브란트 그룹)이 새로 통과된 국유화법안

에 따라 완전히 공기업이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제조업 20대 기업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분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항공운수(에어프랑스, 에르블뢰, 대서양횡단 에어프랑스), 금

융, 보험, 에너지(전기와 가스의 공급 및 생산) 분야는 산업 전체가 국유화되었다. 이 같은 조

치를 통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은 무려 4000개에 달하였다. 

14) 전쟁 중 르노의 독일점령군에 대한 협력적 태도에 대한 징벌조치로 취해졌다. 르노는 그때부터 줄곧 프랑스정
부 소유의 공기업이 되었으며, 1990년대 닛산과의 합병이후에도 여전히 프랑스정부가 최대주주이다.  

비농업경제(서비스, 사업, 금융업 포함) 중의 고용인원 수
년 도 1963 1973 1976 1979 1982

[표Ⅱ-6] 프랑스 공기업과 국민경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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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arris(1991: 29); 伍柏麟·席春迎(1997: 112) 재인용.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비록 늦게 발전하였지만, 공기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

다. 공장수공업(매뉴팩처)시기 정부가 공장을 설립한 전통이 있으며, 심지어는 로마의 교회당조

차 제조공장을 만들 정도였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탈리아의 공기업 지

위와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1933년 정부는 국유 ‘산업부흥공사(IRI; 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의 설립을 통해 규모가 큰 은행과 일련의 기업들을 직접 장

악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산업발전의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유 액화수소공사(ENI; 

Ente Nazionale Idrocarburi)와 EFIM(Ente Autonomo di Gestione per il Finanziamento 

dell'Industria Meccanica)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1957년에는 중앙정부에 ‘국가소유재산부’를 설

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종전 후 이탈리아의 공기업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국가 발전과 경제에 

있어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1950년대는 이탈리아가 ‘경제기적’으로 평가될 

만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이 시기 정부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거의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을 정부가 인수하거나 설립하였으며, 그것들을 IRI 산하에 두었다. IRI를 통한 이

탈리아 정부활동의 확대는 그 당시 타 유럽국가로부터도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공적자본과 민간자본 협력으로 많은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는데, 1980년 IRI는 1000여개

의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였으며 50만 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밖에도 국영에너지기업인 ENI(1953년), 기계장비 분야의 EFIM(1962년), 전력공기업인 

ENEL(1962년) 등 여러 개의 거대 정부 지주회사들이 출현하였다. 이렇듯 이탈리아는 국가참

여시스템, 국유화 기업, 국유자치회사와 시정회사(市政企业)를 포함하는 방대한 공기업체계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의 경제호황에 힘입어 IRI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공기업들은 여러 산업으로 영향력

을 확대하였으며, 많은 수익을 내고 규모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룸으로써 이탈리아 경제 근대화

에 기여하였다. 1972년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기업은 전체 투자액 중 30%를 점하였으며, 

총생산의 11.15%, 부가가치의 12%를 차지하였다. 공업부문만 볼 경우, 공기업들은 이들 세 가

공기업(천명) 1372 1440 1583 1633 2353
비농업경제 총 

취업노동자중 비율(%)
12.6 10.7 11.5 11.8 16.7

공기업 총생산액의 전체 기업 중 비율 
년 도 1973 1981 1982

A. 전체 공기업 100115 290000 410000
B. 농업, 금융업 이외의 전체 기업 816523 2061764 2328994

A가 B에서 차지하는 비율 12.3 14.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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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표들에서 모두 1/3을 차지하였다. 1981년 이탈리아 공기업부문은 전국 총 취업인구의 

15.2%를 차지하였으며, 2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978년 공기업의 고용직원은 전체의 25.4%, 

1981년 26.8%에 달하였다. 1978년 공기업의 총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24.7%, 1981년에는 

25.1%이었으며, 1978년 공기업의 고정자본투자는 전체 비율의 47.1%, 1981년 49.7%를 차지

하였다.

자료: Parris(1991: 29); 伍柏麟·席春迎(1997: 115) 재인용.

라. 독일

독일의 공기업도 비교적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세기에 비스마르크 정부가 국유화를 실행하

였는데, 이때 공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1930년대 들어 독일 공기업은 큰 발전을 보였다. 

1929-1933년 경제대공황 기간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설비가 오래되고 곧 

파산할 일련의 민간 기업들을 고가로 사들였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할 무렵 국가 참여기업

은 115개이었는데, 그가 집권한 후 새로 일련의 공기업을 설립하고 1936년부터는 소위‘4년 계

획’을 실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39년 공기업의 자본투자는 248억 마르크이었으며, 그것은 

같은 해 민간기업 자본투자의 약 1/4에 해당되었다. 2차 대전기간 중 독일 공기업 규모는 어

느 정도 더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독일 공기업은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였다. 1955년 128개 공기업은 

독일(서독) 주식자본 총액의 21.9%를 차지하였으며, 1982년 공기업 고용 인원은 총 고용인원

의 8.8%, 총생산액의 10.7%, 고정자본 투자의 14.7%를 차지하였다. (아래 [표Ⅱ-8] 참조) 

지표 년도 공기업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용인원(천명)

1978 1279 25.4
1979 1284 25.5
1980 1295 25.9
1981 1301 26.8

총생산액(10억 
리라)

1978 16741 24.7
1979 26289 24.6
1980 24557 24.5
1981 29395 25.1

고정자본투자액
(10억 리라)

1978 6793 47.1
1979 7631 46.2
1980 9997 47.8
1981 12316 49.7

[표Ⅱ-7] 이탈리아 공기업과 전체 20인 이상 고용 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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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년도 국민경제 공기업 공기업의 국민경제 비중

고용인원
(백만 명)

1979 22.61 1.95 8.6
1980 22.94 1.98 8.7
1981 22.80 2.0 8.8
1082 22.33 1.99 8.9

총생산액
(10억 마르크)

1979 1343 141 10.5
1980 1426 145 10.2
1981 1493 155 10.4
1982 1559 167 10.7

고정자본형성 
총액

(10억 마르크)

1979 305 36 11.9
1980 338 43 12.7
1981 338 46 13.7
1982 329 48 14.7

[표Ⅱ-8] 서독 공기업과 국민경제 관계

자 료 : 

자료: Parris(1991: 29); 伍柏麟·席春迎(1997) 재인용.

(2) 전후 서구 경제부흥에 있어 공기업의 공헌

지금까지 서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공기업 규모와 산업분포를 중심으로 

종전 후 공기업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시기 서구 공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각국에서 모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서유럽 제국의 공기업의 산출 비

중은 일반적으로 모두 10% 가량이었으며, 위에서는 소개되진 않았지만 그중 가장 높은 것은 

오스트리아이며, 1970-1973년 그 비중은 15.8%이었다.15) 투자 비중에 있어서 보면 공기업의 

비중은 더욱 높다. 평균 15%로 그 최고는 영국인데, 1954-1957년 그 수치가 22.4%에 달하였

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각각의 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 갖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다르다는 점

이다. 이 때문에 한 나라에서 공기업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이들 수치상의 지표만으로는 모

두 다 밝힐 수 없다. 이들 수치는 자칫 공기업이 전체 국민경제 중의 역할을 저평가하게 만든

다. 서구 공기업의 대부분은 국민경제의 관건적 부문, 예컨대 통신, 에너지, 운수 등에 분포하

였다. 이들 부문의 국유경제 규모는 모두 90% 이상이었으며, 심지어는 수많은 업종이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서유럽 공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수치상의 비

중보다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 규모는 각국에서 비록 일정한 변화가 있긴 하였지만, 그 변화의 폭은 그리 크

15) Floyd et al.(1984: 116-117). 이 통계는 ‘산출-투입’의 지표를 사용하여 1974-1977년 기간 77개 공기업이 존
재하는 일종의 ‘혼합국가’에 있어 공기업이 자본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평균은 13.4%로, 
만약 그 비율이 미약한 미국을 빼면 16.5%로 상승하였다. 이들 77개국 공기업의 산출이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는 9.4%이었다. 이상 伍柏麟·席春迎(1997: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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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안정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1959-1970년 말까지 공기업의 산출 

총액은 줄곧 약 12%였으며, 영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줄곧 약 10% 정도였다. 이데

올로기가 몇몇 국가와 일국 내 특정 시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방향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영국은 1945년 노동당이 집권 후 1946-1951년 기간 국유화 바람이 불어 영국 공기

업의 자본축적에서 점하는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그 후 1970-1973년 보수당 집권 기간 중에 

다시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보수당의 사유화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

본적으로 국유경제의 규모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1970-1973년 공기업 자본이 전체 자본

축적에서 점하는 비중이 여전히 16.3%에 달한 것은 그 점을 말해준다. 이는 노동당이든 보수

당이든 일정 시기 경제 사조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며,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렇듯 서구에서 공기업이 발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다른 시기

에 공기업을 설립하는 동기는 달랐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버넌에 따르면 유럽의 종전 후 공기업은 두 세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다음과 같은 발전동기를 가지고 있었다(Vernon, 1974: 27; 伍柏麟·席春迎, 1997: 

70-71).

먼저, 유럽에서 제1세대 공기업은 1940년대 말-1950년대 초 설립되었으며, 주요하게는 보조

생산부문(Secondary Sectors)에 집중되었다. 여기서‘보조생산’이라고 하면 부차적인 의미로 들

리기 쉬운데, 정 반대로 그것은 ‘기간산업’에 속하였으며,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초적 작용을 하였다. 예컨대 석탄, 전력생산 및 분배, 운수, 통신, 강철 등이 그

런 분야이다. 이들 부문에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전쟁기간 중에 유럽경제가 받은 피해

가 매우 컸기 때문에 경제의 시급한 회복을 위해서였다. 특히 이러한 부문에서 요구되는 투자 

규모가 대단히 커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회복이 매우 느렸다. 

공기업 투자가 집중된 또 다른 부문은 사적자본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부문이었는데, 이들 

부문은 동시에 다른 부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전체 경제발전

을 추진하고 민간경제를 자극키 위해서는 국가가 이 같은 분야의 투자 중임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버넌은 서유럽의 제1대 공기업의 설립동기로 ①사회주의적(케인스주

의적) 경제정책의 실시 ②사회 혹은 소비자 이익의 만족 ③부실기업의 구제 ④기술발전 추진 

⑤적산기업 접수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들어 유럽 각국이 처한 경제 환경은 1950년대와는 달라졌다. 가장 두드

러진 점은 무역자유화, 지역불균형,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도전이었다. 1950년대 말에 서독, 이

탈리아, 프랑스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1959년 1월에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

(EEC)는 이들 국가에게 새로운 투자동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럽경제공동체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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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져온 무역자유화 내지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장애 제거는 이들 성원국들에게 있어 새로

운 비용을 가져왔다. 예컨대, 국가의 외환통제력과 反경제주기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국

내의 민간 기업이 낙후된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다

른 한편, 유럽경제공동체의 개방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주권이 도전받는 상황도 초래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유럽 각국은 공기업을 우선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도구로 활용코자 하였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통해 

각국은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수출품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쉽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은 反경기주기 정책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 및 리스크가 높은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공기업이 서유럽 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16)

가. 신속한 경제부흥과 각국 경제성장의 추진 

우선, 공기업은 기초시설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예컨대 서독의 기초시설은 거의 

국가소유인데, 국가투자는 전국 철도와 우편의 99%, 항구시설과 수도의 약 95%, 전력․내륙항

운․도시교통과 도로운수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국가의 대규모 투자는 서독의 기초시설의 발

전을 촉진하였으며 전체 국민경제가 신속히 발전토록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후 서독의 경

제 기적 출현에 있어 공기업의 공이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철도운수업종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전후 프랑스 정부는 국유철도회사를 설립하여 철로운수의 

전기화를 실현하였으며, 기차 차량에 대한 현대적 개조를 이루었다. 이는 프랑스 경제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닦았다. 

둘째, 국내 기술진보를 촉진하였다. 종전 후 40여년 동안 각국은 국가의 힘을 빌려 신흥부문

을 개척하였는데, 원자력에너지산업·우주항공산업·컴퓨터산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부문은 만약 

공기업이 없이 단순히 민간부문에만 의존하였다면 아마 큰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공기업이 먼저 진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진입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전체 부문의 발전을 촉

진하였다. 

공기업의 기술진보의 촉진은 또한 전통산업의 기술 개조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영국

의 석탄산업은 1950년대에 1인당 생산량이 별반 변화가 없었는데, 1960년대에 석탄산업이 국

유화되어 기술 개조를 실시하면서부터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1971년 1인당 생산량은 

1950년대 말 1.3톤에서 2.4톤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산업 역시도 그러하였는데, 만약 국가의 전

력산업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없었다면 영국 전력산업의 기술적 낙후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16) 이하 내용은 伍柏麟·席春迎(1997: 70-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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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자본의 부족함을 보충하였다. 예컨대 1950~1960년대에 철강산업은 많은 선진자본

주의국가들에 있어 지주산업(支柱産業)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석탄자원의 빈곤과 막

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한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

서 이탈리아 정부가 나서 철강산업에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투자를 수행함으로

써 이탈리아 철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이후 장기간 철강생산은 공기업의 수중에 통제

되었다. 

나. 정부의 계획적 경제운영과 거시적 조절에 도움 

공기업은 정부가 수행하는 거시적 계획조절의 미시적 기초로서,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앞

장서서 수행하였다. 예컨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경영 관리를 통해 국가가 화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을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간여와 거시경제 통제의 중요 수단으로 삼았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명맥을 결정하거나 전략적 의의가 있는 관건적 부문을 통일적으로 관장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종전 후 40여 년 동안 프랑스 정부는 10개

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는데, 공기업이 에너지·교통·통신·은행 등 기초시설과 공

공사업 부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고 정책의도를 실현

하는데 있어 유리하였다. 예컨대 여신의 수량 관리가 이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물가지수를 통

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중장기 경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다. 반독점 등 정부 특정 경제정책 실시의 중요 수단

자본주의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은 가격정책, 경쟁정책, 경기조절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실시는 공기업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서

독은 줄곧 공기업을 통해 가격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50년대 독일은 여러 차례 이 수단을 사

용하여 경제 및 사회를 안정시켰다. 1955년 공공전력공급회사는 연방정부의 뜻에 따라 전기료

를 인하하였으며, 1957년에는 공공채광회사와 철강회사 역시 연방정부의 뜻에 따라 가격 인상

을 유보하였다. 당시 공기업이 이들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이처럼 가

격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반독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공기업은 유효한 수단이었다.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기업은 시장에서 더 큰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독점을 타파하고 민간부문의 발전을 추동하였

다. 예컨대, 서독의 공기업은 자신의 일정 정도 가격과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여, 민간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비용절감 및 효율제고를 하도록 경쟁을 통한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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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쟁정책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하였다. 

또 공기업을 반(反)경기순환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즉 경제가 고양기에 있을 때 공

기업은 자체 투자 감소를 통해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었으며, 경제 침체기에는 

공기업은 반대로 의도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실업을 감소

시켰다. 

예컨대 1970-1975년 경제계획 기간에 이탈리아의 양대 국가지주회사(IRI, ANI)는 원래 자

신의 투자계획이 있었지만, 위에서 지적한 이유에서 경제과열이 우려되던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투자활동을 연기하거나 그 규모를 조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1970-1972년 경제후퇴기에는 민

간투자자들이 감히 투자와 확대재생산을 하지 못할 때, 이 두 회사는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같

은 기간 3년 동안 42.4%, 33.7%, 16.8%나 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 공기업의 공

업부문 고정자본투자 비중이 전체의 1/3에서 1971년에는 이 비중은 1/2까지 상승하였다. 

1980-1981년 엄중한 경제위기 때도 공기업은 이 같은 역할을 발휘하였다. 1981년 전국의 

고정자본투자 총액은 0.2% 감소하였는데, 유독 공기업의 고정자본투자만 3.1%가 증가하였다. 

이 두 공기업은 또 경제위기 시에 직원이 다소 남아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원을 유보함

으로써, 사회적인 고용압력을 경감시켜 주었다. 설령 일부 기업을 폐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노동시장이 고용능력을 회복할 때를 기다려 이들 기업의 직원을 해고하였다. 1968-1971년 IRI

는 새로 22만개에 달하는 직업을 창출하였으며, 도산 직전의 민간기업도 구제하여 영리기업으

로 변신시켰다. 이러한 기능은 나중에는 1971년 설립된 ‘산업관리와 지주회사’가 맡게 되었는

데, 1982년까지 이 회사는 113개 기업을 구제하였으며 고용인원으로 치자면 62,968명에 해당

되었다. 일부 기업은 새로 8095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영국에서는 대처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78년 이전까지 공기업은 줄곧 고용의 저수지 역할

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시 서유럽 각국 정부는 대량의 보조금으로 적자 공기업을 도울지언정 

감원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대량 감원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1984년 3월-1985년 3월, 영국 탄광노동자들이 20개의‘비경제적’ 탄광을 폐쇄하고 2

만명을 감축하는데 항의해서 일으킨 1년간의 파업은, 영국 정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파업

으로 공공지출이 25억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국제수지 손실은 40억 파운드, 영국 국민경제성장

률은 1%나 감소하였다. 영국 국가석탄국만 하더라도 1984-1985년 직접 손실은 18.5억 파운

드에 달하였다. 이 같은 수치는 과연 경제 효율의 측면에서 볼 때 감원과 고용안정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 준다.

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

1970년대 서유럽 각국은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영역에서 많

은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이들 기업의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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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프랑스를 예로 들 경우, 1980년대 초 실시된 2차 국유화 조치는 전통산업 부문의 재편과 개

조를 가져오게 되었다. 핵발전소가 신속히 발전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76%를 차지하였으며, 수

력발전의 개발에 있어선 공기업이 90%에 달해 석유‧석탄‧에너지 부족의 곤란을 극복할 수 있

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우 경쟁력 있는 저렴한 전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 1990년대 말경

에는 매년 이웃 나라에 500억 kWh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컴퓨터 소

프트웨어 판매량은 유럽시장의 1/3를 점하여 유럽 1위를 차지하였는데, 고속철도 기술도 일본 

및 독일과 나란히 세계 선두지위에 서도록 하였다. 자동차, 강철, 방직 등 전통산업 역시도 공

기업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공기업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남북

의 경제수준 차이가 매우 큰데, 공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 

1958-1973년 동안 이탈리아 국가참여제회사17) 계열의 총 산업투자 절반 이상이 남부로 향해

졌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남부의 고용 인원은 2.7만명에서 16.3만명으로 급증하였다. 1971년 

남부 산업투자 총액 중 국가참여제 계열은 45%를 점했으며, 이 지역 철강, 정유 공장 등 중요

한 대형 공업기업은 거의 공기업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상에서, 종전 후 서유럽에서 공기업 발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은 공기업만이 가진 고

유한 장점과 높은 사회적 공헌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은 그 자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기업 규모가 적당하고 내부 관리체계

가 기강이 서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 

서구 공기업 발전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독일 전신산업의 공기업 개혁

전신산업은 과거엔 자연독점산업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업에 의해 독점되었던 

분야이다. 하지만 이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과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여기

서도 민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런데 각국의 민영화 방식은 제 각각이어서, 영국과 미

국처럼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공기업의 주도성을 유지

한 채 다만 공기업을 주식회사 형식의 혼합기업으로 전환하여 거기에 민간자본의 일부 참여를 

17) 소위 ‘국가참여제’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의 주식이 국가가 결성한 각급 지주회사에 의해 계단식으로 지배통
제되는 것을 말한다. 조직체계상 최상층에는 중앙정부부문이 있는데, 즉‘국가소유재산부’이다. 중간에는 각 
시스템의 관리기구가 있으며, 이들은 집단적‧부문적 성격의 차급 지주회사(次级控股公司)이다. 하층에는 무수한 
기업들이 있다. 관리체계상, 상층은 다업종의 거대 지주회사인데, 예컨대 IRI, ENI 등 최대의 공기업집단기업이
다. 중간은 업종별로 결성된 차급 지주회사인데, 예컨대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펀마이카니카 등이다. 가장 기층
은 일반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차급 지주회사의 통제를 받는다. 공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탈리
아는 1956년에 국가소유재산부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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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이는 공

기업이 자체 개혁을 통해 기간산업을 계속해서 주도함으로써, 한편으론‘공공부문의 사회적 가

치’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 이와 함께 ‘경영효율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라 할 수 있다. 여기선 독일 전신산업의 공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18)

(1) 과정

독일전신회사는 독일의 10대 기업 중 하나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전신회사이다. 1997년 매

출액은 389.7억 달러이며, 이윤 19.05억 달러, 직공은 21.6만명이다. 전세계 10대 전신회사 중 

일본전신전화와 미국전화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많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우편전신 업무는 1989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줄곧 국

가가 독점하여 경영하였으며, 독일우편전신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현지 언론에 의해 ‘방

대하기 그지없는 관료기구’라고 불려진 이 기구는 50여만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공무원

은 32.5만명, 직원은 20.4만 명이었다. 당시 독일 전신산업은 미국 및 다른 유럽 선진국과 비

교할 때 많은 폐단을 안고 있었기에 개혁이 필요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이 1998년 1월 1일까지 

그 성원국들에 대해 통신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였기에 독일의 전신산업 개혁은 필연적이었

다.

그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전신산업에 대한 여러 차례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개혁의 진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과거 정부가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시장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자산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통한 철저한 시장과의 결합을 꾀하였

다. 1998년 1월 1일에 마침내 독일 우편전신산업에 있어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종식을 고하고 

전신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상의 독일의 전신산업 개혁은 이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

었다. 

가. 제1차 개혁(1989년7월~1994년12월): 담당 정부기구의 ‘공기업’ 전환

이 시기에는 담당 ‘정부기구’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본적인 정경분리를 실현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1989년 7월 1일 독일 전신산업은 1차 개혁을 시작한다. 개혁의 주요 목표는 

우편전신 계통을 국가 행정기구에서 분리하여 독립 경영체로 만듦으로써 시장 지향적이고 고

객에 다가가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공기업과 국가기구가 본질상 상호 전환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존 독일 우편전신부가 관할하던 단일한 경영기구를 3개의 업무―전신, 

우편, 저축―에 따라 각기 독립적인 기업(독일전신회사, 독일우편회사, 독일우편은행)을 설립하

18) 이하 내용은 罗红波·戎殿新 편(2000: 263-274)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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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 기업은 아직 글자 그대로 순수한 공기업으로 회사는 인사권이 없

으며, 신분상에 있어서도 원래의 우편전신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각자 독립적

으로 경영하고, 다만 회사가 공공서비스 책임을 이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만 정부기구인 우편전

신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독일전신회사는 이렇듯 ‘기업화’를 성취한 후 전체 회사의 노동생산성은 22% 높아졌고, 매

출액도 33%가 제고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낙후된 상태에 있

었다. 

이 단계에서 독일전신회사는 형식상으로 이미 독립된 기업으로 그 경영활동은 이사회가 관

리하였으며 감사회는 감독을 맡았다. 이사회는 9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4명은 정

부 주관부문에서 지정하고 5명은 민간부문 출신이었다. 하급 관리기구 역시 공무원과 민간부문

의 책임자로 공동 구성되었다. 이러한 혼합 관리기구는 미국과 일본 및 다른 서유럽국가의 전

신회사와 다른 점인데, 기업의 이중적 역할, 즉 시장 지향적 기업이면서 또한 공공을 위한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리하였다.

독일전신회사는 자매회사인 독일우편회사, 독일우편저축은행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였으며, 

고객에 유리하다고 간주하는 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독일전신회사의 업무 

중 큰 항목들―전화, 이동통신, 유선TV, 디지털통신― 각각은 전문적인 업무부문을 두었다. 시

장예측, 판매, 서비스 부문 역시 각각의 전문적인 집행기구를 설치하였다. 독일전신회사는 전국

에 23개 지역 경리부를 설치하고 120여개 전신분국과 170여개 판매부를 두었는데, 그중 일부 

기업은 민간자본이었다. 그들을 통해 고객에게 전화 설치에서 위성 선로 임대까지 광범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우편전신 계통의 제1차 개혁을 완료한 후에도 독일전신회사는 법률상으로는 아직 

100% 연방 소유의 공기업이었다. 기업의 대부분 매출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신설 전신회사는 다른 민간 기업이 향유하는 자주권을 아직 향유할 수 없었다. 이 점은 앞으로 

동일 업종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혁은 진일보 심화되어야만 

했다.  

나. 제2차 개혁(1995년1월~1997년12월): 순수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1995년 1월 1일, 독일정부는 새로운 우편전신 개혁 법규를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3개 

공기업을 각각 주식회사로 점차 전환하고, 우편전신업무를 점진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개방한다

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소유형태에 있어 독일전신회사는 순수한 공기업에서 ‘혼합소유 공기

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규는 독일 역사상 최대의 민영화를 위한 기초를 놓

았다. 

이에 따라 우편전신부문은 1997년 말까지 독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1998년 1월 1일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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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신부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였다. 신 법규 규정을 보면, 처음 시작 단계에선 연방정부가 여

전히 절대 다수의 주식지분을 장악하지만, 이후 신주 발행과 연방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방식

을 통해 점차 국가가 소유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기업에 있어선, 연방정부는 우편회사의 주식 다수를 최소 5년간 보유한 후 매각토록 

하였다. 우편저축은행은 연방정부가 4년 내 최소한 25%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신회사에 대해선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최대주주 신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예컨

대, 연방정부는 전신회사가 자기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5년 내에 그 자본을 

50% 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되, 다른 한편 연방정부 주식 비중을 67% 정도까지만 

낮출 수 있게 하였다.  

1차 개혁 시기인 1990년에 설립한 ‘우편전신부’는 일종의 공법에 기초해 설립된 과도적인 

준정부기구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3개 기업 간의 협조 업무와 55만 명의 직원을 책임졌

지만, 구체적인 기업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우편전신부의 구체적 업무는 연방정

부의 주식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직원들의 전체 임금구조 틀을 제정하는 것이다. 체제전환 과

정에서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만, 각 기업 내부 사무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편전신 3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정책지도와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우편전신부는 산하에 

기본시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11명 연방 중의원(하원의원)과 11명 연방 참의원(상원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전신법은 또 1997년 12월 31일에 우편전신부를 해산하고 현재의 

우편과 통신 및 네트워크의 독점상태를 종식시키도록 못 박았다. 이후 이러한 우편전신부를 대

체한 기구는 경제부에 예속된 우편전신협조국인데, 그것은 우편전신 시장의 공평한 경쟁과 기

술적 표준 사항 등에 대한 감독과 협조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신 법규는 또한 1998년 전신시

장 자유화 이후의 제도와 정책 방면의 기본 틀에 관한 조건도 명시하였다. 이리하여 독일 전신

시장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1998년 1월 1일 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된다. 

기존 우편전신 공무원과 직원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는 개혁과정 중에 부딪친 가장 곤란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노조 각 측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즉 공무원 신분과 직원 대우는 보존되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였다.19) 직원의 퇴직금문

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우선 한 개의 통일적 통장을 만들어 첫 5년 내에는 전신주식회사, 

우편주식회사, 우편저축은행 3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였다. 이후 5년 후엔 3개 기업이 33%

를 분담하며,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주식배당금과 진일보한 주식 매각 수익으로 보충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1995년 1월 독일전신회사는 정식으로 주식회사 개조를 완성하였으며, 이때부터 자주적인 기

업화 경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11월, 독일전신회사는 다시 주식회사제 

개혁의 완성을 위한 관건적 일보를 내딛었는데, 프랑크푸르트․뉴욕․동경 주식시장에 동시에 상

19) 1994년에서 1996년까지, 독일전신회사는 모두 2.7만 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는데 그것은 원래 직원의 11.5%에 
해당되었다. 1997년 말 우편전신부가 해산할 무렵, 원래의 우편전신부 350명에 가까운 국가공무원은 매니저와 
직원이 되어 우편과 전신시장의 경쟁을 감독하고 조절을 책임지게 되었다. 罗红波·戎殿新(200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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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그 26%의 주식을 매각하였던 것이다. 독일전신회사 주식이 상장된 후 투자자들의 환영

을 받아 주식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을 지속하였다. 190만 명이 이 회사 주주가 되었으며, 그중 

60만 명의 독일인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담게 된 사람들이었다. 독일전신회사는 유럽 

역사상 최대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록을 수립하였는데, 모두 200억 마르크의 

자금(약 37억 달러)을 모집할 수 있었다. 부채에 허덕이던 당시 독일전신회사로서는 이는 의심

할 바 없이 한 차례 큰 수혈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주식시장 동시 상장을 통해 독일전신회사는 향후 기술발전에 필요한 막

대한 자금모집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주식의 다양한 분산 ▲글로벌 기업으로서

의 성격을 갖추게 되어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하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동시에, 독일전신회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선

주를 판매하여 주식 매입을 통해 직원들이 참여의식을 강화토록 하였다. 1996년 11월 발행한 

신주 중 2%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대신 이 주식들을 6년 내 주식시장에서 매도

할 수 없게 하였다. 

독일전신회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한지 1년이 채 못 되어 경영상황이 크게 호전되었다. 1996

년 매출액이 6% 성장하여 631억 마르크에 도달하였다. 1997년 매출액은 389.69억 달러로 전

년에 비해 다시 7% 성장하였으며, 이윤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3.1%나 늘어났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슈피겔>은 이 같은 독일전신회사의 주식회사제로의 개혁 성공에 따라 

다른 독일 공기업들의 유사 개혁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곧 이어 독일우편은행 역

시 주식회사제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다. 제3차 개혁 (1998년 1월): 전신시장의 완전 개방 

유럽연합 내 전신산업의 전면적 개방에 따라, 유럽 전신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어 갔

다. 각국 전신산업 개혁이 가속화되었으며, 전신회사 간 국경을 넘는 합병도 증가하였다. 독일 

전신업계는 7년간 경영개혁을 거친 후, 1990년대 후반에는 4500만선 고정전화망과 전국고속교

환망 보유와 함께, 240만 명 이동전화 사용자와 전화업무를 포함한 유선TV 사용자 1620만 명

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공기업 개혁을 통해 독일 전신업은 유럽연합 

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독일전신회사는 미국기술회사(Ameritech)와 공동 출자하여 헝가리 Matav 전신회사를 

합병하고, 인도네시아 Setelin-do의 25% 주식을 매입하였다. 프랑스전신서비스, Sprint 등과도 

결맹하여 ‘전세계 1호’ 위성을 통해 60개국에 일체화한 국제전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만약 독일 정부가 순수한 공기업 형식의 독점 경영을 계속하였더라면 이 같은 성공을 거두

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중국 공기업에 대한 미국과 세계 각국의 견제에서 보듯, 순수 공

기업일 경우 일국 정부의 경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너무 확연하여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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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기업을 합병하거나, 혹은 외국기업 주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외교상 문제가 되기 쉽

다. 독일전신회사는 이렇듯 주식회사제 개혁으로 자율적인 기업 경영을 실현한 후, 공정경쟁이

라는 시장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전신회사는 ‘주식회사’라는 혼합적 형식의 공기업 개혁을 통

해 독일의 전신산업 민영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하에서 독일과 비슷한 사례로 프랑

스의 경우를 잠깐 더불어서 소개하기로 하자.20)

프랑스에서도 과거 전신산업은 ‘프랑스전신회사’라는 공기업이 독점하였다. 이 기업도 자본개

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앞서 독일전신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이 1998년 1월 1일부터 그 성원국들에게 각자의 통신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자유경쟁을 실

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향후 유럽연합 전신시장에서의 더욱 격렬한 경쟁에 

대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외에서 자본을 모집하는 일이 유럽연합 전신업계가 생존

을 모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프랑스전신회사>는 원래 1991년 프랑스전신총국21)에서 공기업으로 개조된 후 프랑스 전신 

영역에서 줄곧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 점 역시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데, 원래 특정 산업

영역을 관장하던 (준)국가기관이 직접 공기업으로 변신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996년 매출액은 1513억 프랑에 달해 전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프랑스 우익정부는 훨씬 이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부분적 자본개방을 결정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49%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미테랑 좌익정부가 집권한 후 그 계획은 일시 폐기되었다. 유럽

연합 결의에 따른 전신시장 개방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좌익정부는 몇 차례 숙고 끝에 마침

내 프랑스전신회사를 부분적으로 자본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1997년 9월 초 다

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즉 그것을 부분 개방하되, 우익정부가 원래 계획한 개방규모를 축소

하여 49%지분 매각을 30%로 바꾸도록 하였다. 그중 20% 주식은 일반대중과 투자자에게 매

각하고, 3%~4% 주식은 회사 직원에게 매각, 그 밖의 7%~8%의 주식은 협약에 따라 독일전

신회사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최대 주주로 2/3 이상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

도록 하였다. 

프랑스전신회사 주식의 매각과 증시 상장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7년 10월 6일 

프랑스 재정부장관이 주식가격과 공개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0월 20일 파리와 뉴욕시장

에 정식 상장 후 거래된다고 선언하였다.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390만 명의 투자자

가 주당 182프랑(약30달러)으로 총 1055만 주를 매입하였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보다 다소 비

싼 주당 187프랑 가격으로 1035만주를 매입하였다. 여기에 더해 우대 조건으로 회사 직원들에

게 34억 프랑의 주식을 매각한 것을 합치면, 프랑스 정부는 모두 420억 프랑(약70억 달러)의 

20) 이하 프랑스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罗红波·戎殿新(2000: 201-202)을 참조함.
21) ‘프랑스국영통신’이라고도 부르며, 1982년에는 미니텔이라고 부르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후 1991년에 공사화를 거쳐, 1998년에 민영화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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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것은 전체 회사자산의 23.2%에 해당하였다. 

10월 20일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당일 프랑스전신회사 주식은 평균 13.4% 상승하였다. 

뉴욕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외국 투자가들은 앞 다투어 주식을 매입하면서 

열띤 장면이 펼쳐졌다. 프랑스전신회사의 자본개방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국가라는 막

강한 실력자를 배경으로 가졌기 때문이다. 또 이 회사의 좋은 서비스에 대한 명성과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평가

독일과 프랑스의 전신산업 민영화는 원래 전신산업을 관장하던 국가기구를 ‘기업’ 형식으로 

전환하여 1차 정경분리를 완성한 후, 다시 이것을 주식회사 형식으로 개조하여 주식시장에 상

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쟁에 적합한 완전히 자율적인 기업을 창출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기업은 일종의 ‘혼합기

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국가가 혼합기업 내에서 다수 지분을 보유하여 최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기업은 내용상 여전히 공기업이라 부를 수 있

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민영화’는 애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기업 중 국가 지

분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기업 내부 개혁’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고 보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야 어떻든 이 같은 민영화 방식(사실상의 공기업 개혁)은 앞서 사례에

서 본 것처럼 상당히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즉 나름대로 효율과 서비스 제고라는 시장적 목

표를 달성함과 함께, 기간산업인 전신산업이 가져야할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일전신회사가 유럽시장과 국제적 진출에 성공한 사실이 말

해주듯, 공기업은 오늘날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업 형식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싱가포르 ‘테마섹’ 사례

앞서 독일 전신산업의 사례가 단일 공기업 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 테마섹 

사례는 수많은 공기업을 거느린 ‘정부지주회사’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민영화 바람이 휩쓸던 무렵,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

기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인 재배치를 수행하면서 원래 공기업에 기초한 자신들의 경

제구조를 더욱 강화시켰다. 2000년대 들어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이 

무렵부터 다른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 후유증이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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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싱가포르는 인구 567만명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58년 독립

하였으며 처음부터 국가 주도의 발전을 계속해 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들 4개 경제주체 간에 점차 분

화가 가시화되어, 싱가포르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63,987달러(2019년)로 이들 중 단연 선

두주자가 되었다. IMF기준으로도 세계10위에 올랐다. 싱가포르의 이 같은 경제적 성공은 개방

형 경제, 그리고 공기업에 기반 한 경제체제 이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싱가포르의 정부연계기업(GLC, Government-linked company)22)과 외국기업이 GDP의 67%

를 생산한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25). 

싱가포르는 우선 GDP의 42%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작

은 도시국가인 이 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말라카해협 관문에 위치한 자신의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국제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싱가포르가 남미나 다

른 개발도상국처럼 종속적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나름대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공기업체계를 가진 싱가포르 경제의 또다른 특징

이 자리 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12.9%와 8.9%를 각각 정부연

계기업과 공공부문23)이 차지할 정도로 공기업 비중이 크다.

이들 공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 글에서 주로 소개할 테마섹홀딩스 (Temasek 

Holdings)24)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정부를 대신하여 다른 많은 정부 연계 기업들을 관리하

는 일종의 정부지주회사인데,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위 20개 기업의 주요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20개 기업은 1999-2000년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6개의 거대 테마섹 자회사(TLC)들은 싱가포르 주식시장 자본의 22%를 차지한다. 이들

은 Singapore Power (100%), Singapore Telecom (54%), Capital land (39%), Netune 

Orient Line (66%), Singapore Airlines (54%), Keppel Corporation (지분 21%), Sembcorp 

(49%)이다(괄호 안은 2010년 현재 테마섹 지분).

평균적으로 정부 연계기업 들은 자본스톡(고정자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연계기업이 아닌 기

업들보다 10배 이상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25-26).

22) 싱가포르에선 공기업을‘정부연계기업’(GLC, Government Linked Company)이라고 부른다. 싱가포르의 정부연
계기업은 싱가포르 정부가 회사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들을 의미하며,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
면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연계기업을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기관으로서 운영하며,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이나 
특혜를 받지 않음.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165/view.do

23) 한국조세연구원(2011: 17). 여기서 ‘공공부문’은 정부 및 책임운영기관을 뜻한다.
24)‘테마섹’은 해양도시라는 뜻으로 과거 싱가포르에 소재한 도시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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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섹이 투자하는 대상은 싱가포르 국내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테마섹은 정부지주회사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표Ⅱ-9] 참조).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본사 외에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런던,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25) 한국에서는 과거 하나은행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으며, 현재는 셀

트리온의 2대 주주이자 홈플러스의 2대 주주이다.

자료: https://namu.wiki/w/%ED%85%8C%EB%A7%88%EC%84%B9 

테마섹의 투자영역은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통신, 생명과학, 농업경영 등 금융 분야에서 실물

경제까지 망라할 정도로 다양하다(표Ⅱ-10).

자료: https://namu.wiki/w/%ED%85%8C%EB%A7%88%EC%84%B9 

정부지주회사인 테마섹은 창립 이후 44년간(1974년~2018년) 연평균 주주투자수익률이 15%

에 달한다. 주식 귀재라 불리는 웨렌버핏의 장기 수익률이 20%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대단

25) 테마섹의 외국인 직원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이며 대다수가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 인수
합병 부서 또는 사모 펀드 출신이다. https://namu.wiki/w/%ED%85%8C%EB%A7%88%EC%84%B9.  

2018년 2017년 2016년
싱가포르 27 29 29
중국 26 25 25
기타 아시아 15 14 15
북아메리카 13 12 10
유럽 9 8 8
호주, 뉴질랜드 7 8 9
아프리카 2 2 2
라틴아메리카 1 2 2

[표Ⅱ-9] 테마섹의 전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 (2018년 3월 현재)

(단위: %)

2018년 2017년 2016년
금융 서비스  26 25 23
정보통신, 미디어와 기술 21 23 25
소비, 실물자산 16 17 17
운수, 산업 16 17 8
생명과학, 농업경영 6 4 4
에너지, 자원 3 3 3
다영역 펀드 8 8 7
기타 4 3 3

[표Ⅱ-10] 테마섹 투자의 분야별 포트폴리오 (2018년 3월 현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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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놀라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26) 2018년 테마섹 지주회사의 포트포리오 총 시장가치는 

2246억 달러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300억 달러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까이나 증가하

였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이익 10,409 16,533 12,976 22,474 9,089 6,792

[표Ⅱ-11] 테마섹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1: 32).

테마섹의 이 같은 성공은 공기업도 잘만 관리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테마섹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탈리아에서도 IRI나 ENI 등 거대 정부지

주회사가 한때 큰 역할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관료주의와 정경유착 등 심각

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신자유주의의 개혁 대상이 되었다. 테마섹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이하에서 테마섹의 성공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테마섹의 성공 요인

가. 정경 분리의 실현

정경유착은 각국 공기업에서 공히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따라서 정경분리의 실현은 공

기업 개혁의 일차적 문제이자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오늘날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망라한 현대기업의 공통적 현상이다. 하

지만 양자 간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양자에 있어 분리가 일어나는 횟수가 다

르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는 소유주인 민간 주주가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임하는 한차례 분리와 위임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그러한 분리와 위임이 두 

차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소유주인 국가 내부에서 일반적인 ‘사회공공관리 기능’과 순수

한 ‘국유자산관리 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분리와 위임은 이 같은 국유자산관리기

구(혹은 정부지주회사)가 방대한 국유자산을 모두 직접 경영 관리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당 

각 분야의 기업들에게 위임하는 과정이다.

공기업 관리와 관련한 난점은 주로 1차 분리에서 나타난다. 정경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 

26) “어떤 경이적 수익률의 펀드 이야기”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346532519. 금융위기 전까지 33년
간(1974년~2007년) 연평균 주주투자수익률은 17%에 달하였는데, 매년 평균 주식배당율은 7%이었다(莫少昆·余
季业, 20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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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분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다음 단계인 2차 분리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단계는 공기업문제와 관련한 관건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때

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테마섹이 정경분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

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하여 테마섹은 다음 몇 가지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

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신분

테마섹 지주회사는 싱가포르 재정부가 100% 투자한 정부 지주회사이다.27) 따라서 싱가포르 

재정부는 테마섹의 유일한 주주인데, 구체적으로는 재정부의 한 부서인 투자사(投资司)가 그것

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형식상으로 볼 경우, 테마섹은 싱가포르 ｢회

사법｣의 규정에 따라 면책권을 향유하는 사적 유한책임회사이다. 이에 따라 테마섹은 완전히 

상업적 원칙에 따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정책 제정자나 시장 감

독자와는 원천적으로 구별되게 되었다.

현재 테마섹의 운영은 완전히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따르고 있으며, 이 법률적 틀 내에서 

자체 이사회의 지도하에 자신의 상업적 판단력과 유연성을 기초로 회사를 운영한다. 재정부는 

테마섹의 일상적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으며, 단지 테마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련기

업 주식의 M&A나 매도와 같은 중대 사항이 출현할 경우에만 간여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재

정부의 테마섹에 대한 실제적 영향력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테마섹이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인 것은 ‘자율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이점

이 있다. 비록 정부소유 회사로서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유

사하지만, 하지만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됨에 비해 테마섹은 회사법 취지에 맞게끔 독자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테마섹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테마섹은 그야 말로 순수한 지주회사인 만큼 일상 경영활동

에 있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일이 주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는 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한 업

무인데. 이처럼 업무 간소화를 통해 번잡하고 기술적인 사무적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산하 공

기업 및 국유자산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다.28) 

테마섹의 지주회사체계는 모회사, 자회사, 손회사 등 다층적인 탑모양 구조를 갖고 있으며, 

많을 경우 6개의 층차를 형성한다. 테마섹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을 경영하고 관련 기업

27) 이하 테마섹 관련 내용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주요하게는 莫少昆·余季业(2008: 52-60, 71, 74, 78, 84)을 참
조함.

28)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권회사와 같은 순수 투자회사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가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이처럼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업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정부연계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상황의 파악과 이사진 구성에 개입해야 
하는 등 관련된 업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가 부과하는 정책적 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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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을 지배하고 관리한다. 그리하여 국유자산의 확장, 주식배정, 주식매도, 및 주식수익률

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직속 자회사의 이사회 인선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주식배당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다.29) 그러나 자회사 이하의 

층차에 대해선, 테마섹과 그들 간에는 직접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지 않으며, 주요하게는 자회

사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한다.

테마섹은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자칫 국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기 쉽다. 

예컨대, 재무보고의 심사에 있어서도 테마섹은 면책권이 있는 사적 유한책임 기업이어서, 주식

시장에 상장된 다른 기업처럼 대외에 업적보고나 재무 연도보고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30) 또 

테마섹은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주식회사로서, 국회 출석 또는 보고 의무가 없다. 테마

섹은 재무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에, 국회의 질의에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테마섹 

경영진이 아닌 재무부장관이 국회에 나가 답변한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43).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마섹이 원래 소유주인 국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방임적인 특권을 누린

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테마섹과 같은 정부지주회사에 대한 다방면의 관리감독 장치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를 보자면, 재정부 이외에도 회계 및 기업감독국, 기업공

개·지배구조위원회를 비롯해 싱가포르 주식산업위원회, 주식거래소, 부패관행조사국, 상무부 등

이 존재한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46). 

그중 테마섹에 대한 주요 견제는 물론 주무부처인 재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재정

부는 소유주의 자격으로 이사를 파견하며, 앞서 언급한 바처럼 테마섹 이사회로부터 정기적인 

사업보고를 받는다. 또 주요한 사업 결정에 있어 재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관여를 하고 있다.31) 

29) 투자자금의 출처와 이윤 상납방식은, 소속 기업이 매년 이윤에서 다음 년도 필요비용을 제한 후 전부 테마섹
에 바친다. 테마섹도 다음 연도 투자와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전부 싱가포르 재정부에 
바친다(莫少昆·余季业, 2008: 43). 대체로 테마섹은 매년 이윤 총액의 15%를 재정부에 상납하는 외에는 나머지 
자금을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한다(莫少昆·余季业, 2008: 80). 

30) 그간 테마섹의 부분적 투명성은 테마섹의 수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원래 싱가포르 회사법에 입각
할 때, 테마섹은 공개가 면제되는 민간 기업에 해당하여 감사반은 재무제표의 공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테마섹
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로부터 투자등급을 받기 위해 이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정부 지주회사인 싱가포르투자청(GIC)도 1981년 설립 이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년에 
들어서서야 투자 수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한국조세연구원, 2011: 51).

31) 구체적으로 재정부의 직책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a)정부 공무원을 테마섹에 파견하는 것을 책임진다. (b)
테마섹 이사회 인원과 관련기업 주요 지도자의 임명과 면직을 책임진다.(재정부가 대통령의 비준을 획득하여  
임명). (c)경영업무 범위의 심사와 결정을 책임진다.(d)중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와 비준을 책임진다.(e)재무
보고의 심사 등을 책임진다. 테마섹은 사적 유한책임기업이기 때문에 상장기업처럼 대외에 업적보고나 재무 연
도보고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테마섹은 규정에 따라 필히 매년 주주인 재정부에게 회사 연도재무보고와 투
자행위의 주기적 약식 보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보고의 공정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를 올리기 전
에는, 테마섹은 자기 돈을 들여 국제 회계회사를 초청하여 자신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정부 또
한 매년 테마섹의 경영실적을 감사해야 한다. 테마섹은 지난 일 년의 사업을 보고하는데, 당해 연도의 각종 투
자행위, 민영화사업(당시 주요 과제일 경우)의 진전, 심지어는 주요한 관련기업(淡联企业, 자-손 회사)의 재무상
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테마섹은 또 반년마다 재정부에 관련기업의 경영상황 분석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
정부장관 또한 2년마다 각 관련기업을 한번씩 시찰하여야 한다. 이상 몇 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테마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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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방목식(放羊式) 관리’라고 일컬어진다. 정부는 테마섹에 대해 

‘한팔 거리’를 유지하는데, 어떤 정책의 제정, 중대한 결정 내지 대형 민영화 프로젝트 등에 대

해 테마섹은 반드시 재정부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는 테마섹에게 또한 상당한 

경영 자주권을 부여한다. 재정부는 테마섹의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하되 간여하지 않으며, 중대 

사항을 심사하되 보장하지 않고, 대담하게 자주경영을 하도록 격려하되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

는다. 이러한 가까우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관계는 재무부가 최종적인 국유자산 소유자로

서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기능상 분리를 상당정도 

보장해 준다.

나) 정치적인 상호 견제장치

테마섹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일명 다원적 견제(多元化制
衡)라고 부르는 인사임명시스템이다. 테마섹의 제도상의 독립성에 있어서 민선 대통령이 큰 역

할을 한다. 1991년 싱가포르는 헌법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헌법 수정의 주요 취지는 민선 대통령의 고유 역할로 

싱가포르의 중요 국가자산과 역대 정부가 장기간 축적한 준비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하는데 있다. 테마섹과 민선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이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임명 비준. 수정된 헌법 제5장은 테마섹의 이사회 성원 혹은 

최고경영자(CEO)는 재정부의 위임을 획득하거나 혹은 사임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히 싱가포르

공화국 대통령이 비준에 관한 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외에도, 테마섹 이사회는 민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며, 각각의 투자가 공평한 시

장가치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준비금의 사용 비준.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간 축적한 국가 준비금을 사용하기에 앞서 반

드시 민선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테마섹 역시도 연도 운영예산 혹은 테마섹이 

과거 장기간 축적한 준비금 사용이 필요한 어떠한 거래라 할지라도 반드시 민선 대통령의 비

준을 받아야 한다. 이들 준비금은 테마섹이 다년간 투자이윤과 배당을 축적한 것이다. 

③ 결산보고의 확인. 테마섹 이사회 회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반년마다 민선 대통령에게 

테마섹 준비금 결산 및 역대 정부가 장기간 축적한 준비금에 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는 테마섹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과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

가 만약 어떤 흥청망청한 정부를 만날 경우, 혹은 회사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정지령에 직면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존재함을 뜻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내

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권한의 대부분은 내각 수반인 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은 특정 당파를 떠난 

시스템 내의 각종 기업의 경영목표와 중대 경영활동을 시종 정부의 손아귀에 놓을 수 있게 된다(莫少昆·余季
业, 2008: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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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지위만을 갖는다.

④ 분명한 책임과 권리의 명기. 투자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은 테마섹 

이사회와 경영관리층의 고유 직책이다. 민선 대통령이든 싱가포르 정부이든 테마섹의 구체적 

투자활동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이상의 다원적 견제는 매우 음미해볼 만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테마섹 이사에 대한 최후 임

명권자인 대통령은 당파의 구속을 받지 않고, 비록 형식상으론 국가원수이지만 정치적 실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형성치 않는다. 다른 한편 ‘민선 대통령’이라는 권위

가 부여됨으로써, 100%주식을 보유한 재정부가 테마섹 인선에 정치적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없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32) 

나. 유능한 테마섹 이사회

공기업의 효율성은 단지 정경 분리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테마섹의 전략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의 역할이다. 만약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제도적 보장이라고 한다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이사회의 

존재는 테마섹 성공의 ‘주체적’인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테마섹은 어떻게 하여 

이 같은 유능한 이사회를 갖게 되었을까? 이하에서 테마섹 이사회를 둘러싼 제반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테마섹의 이사회는 상당히 다원화되고 국제화되어 있다. 그 성원들은 서로 다른 부문과 기업

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이한 국가들로부터 초빙대어 온다. 각각의 이사는 모두 서

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경험과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명확한 임무와 사명을 갖고 

있어 테마섹 이사회는 ‘두리뭉실한 이사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다. 테마섹이 시종 명확한 목표

를 갖고 정확한 투자영역과 유효한 집행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이들 이사들은 큰 역할을 한다.  

테마섹은 이사 개개인의 인품과 재능을 매우 중시한다. 이사로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충분한 

비즈니스 경험과 관리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정부 내에서 탁월

한 공적이 있는 고관이거나, 또는 국제적 다국적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인 경우가 많다.

테마섹 이사회 성원은 주주이사, 독립이사, 집행이사의 3종류로 구분된다. ① 주주이사. 주주

이사는 재정부의 출자자 대표와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을 말하며, 그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파

견한 사람들이면서 출자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테마

섹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지금까지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재정부의 

상무비서(차관급), 싱가포르 금융관리국 국장, 재정부 총회계사, 싱가포르 무역발전국 국장 등

32) 이밖에도, 6년 임기의 직선 대통령은 주요 공직자 임명권과 정부예산안 승인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각 견
제권을 행사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축적한 여유자금을 초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헌법 제22조B)(한국조세연구원, 201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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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마섹 이사를 역임하였다. 이 같은 정부 공무원이 테마섹 이사를 겸직하는 국유자산 관리

방식은 테마섹의 중요한 특색 중 하나이다.

② 독립이사. 독립이사는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의 우수한 기

업가가 담당한다. 그들의 가입은 테마섹이 국제적 범위에서 자본 운영과 각종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유효성과 정확성을 갖게 한다. 만약 독립이사의 다른 이익과 테마섹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면 그는 테마섹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일종의 객

관 공정성과 독립적인 판단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독립이사는 시장적 원칙에 따라 초빙하며, 

주주이사와 독립이사를 비집행이사라 부른다. 

③ 집행이사. 집행이사는 테마섹의 경영관리층 혹은 산하 관련 기업의 지도층에서 배출되므

로 내부이사라고도 한다. 그들은 이사회가 결정한 회사 발전전략에 대한 집행을 책임진다. 

테마섹 이사회의 역할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경영자주권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산하 관련기업들에 대한 소위 ‘방목식’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 방침과 정책 제시이다. 이사회는 테마섹 경영관리층에 총체적인 방침과 정책을 

제시한다. 매년 매분기마다 이사회 성원과 경영관리층은 합동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필요

시 이런 회의를 더 빈번하게 가질 수 있다. 예컨대, 2005년 회계연도에는 상이한 차원의 일에 

대해 이사회는 모두 13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둘째, 이사회 내 권한과 임무의 분명한 분배이다. 이사회는 여러 전문위원회로부터 일의 보

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관리인재의 육성과 보수위원회, 자

본자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위원회 성원은 이사회의 독립이사가 담당하

며, 이사회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일을 수행토록 한다. 권한을 

적절하게 전문위원회 혹은 경영관리자(CEO) 내지 관리층에 하방함으로써 이사회는 그 주요한 

정력을 큰 사업에 대한 과학적 결정에 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경영관리층에 대한 업

무 감독이다.

넷째, 지주회사 산하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이다. 테마섹 이사회는 산하 관련기업의 경영활

동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위탁받은 국유자산의 증식을 책임진다. 산하 관

련 기업 이사와 CEO의 임명과 면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인재를 초빙한

다.

다섯째, 경영자의 임면(任免)이다. 테마섹 이사회는 테마섹의 CEO를 초빙하거나 해고할 책

임과 권한이 있으며, CEO의 장려와 포상 방안을 제정한다. 동시에 경영관리층 중 여러 직책

의 경영 인재의 선발과 일의 위임에 대한 책임도 진다. 그밖에, 이사회는 또 행정주관회의를 

주최하며, CEO와 유관부문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CEO의 성과와 교체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평가를 진행한다.

여섯째, 재무보고에 대해 심사이다. 주주(즉 재정부)에게 연도 재무보고를 제출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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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필히 먼저 보고를 자체 회계감사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토록 하고 회계감사 보고를 승

인한다. 

이렇듯 테마섹 이사회는 인사·재정·사업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지닌 테마섹의 최고 권력기구

임을 알 수 있다. 테마섹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시종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 성원의 재임기한을 

설정하였는데, 이사장은 최장 9년을 맡을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않지만 필

요시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밖에 이사장과 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인당 최대 6개 회사의 이사 직위만을 맡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 테마섹 이사회가 수많은 산하 공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해 잠깐 소개하

도록 하자. 테마섹은 산하의 수많은 공기업들에 대해 주요하게는 그들 자체 이사회를 통한 관

리통제를 하며, 그 때문에 관련기업 이사회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테마섹 자신이 정부로부

터 많은 권한을 부여 받고 있듯이, 테마섹도 산하 관련 기업 이사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산하 관련기업 각각의 이사들은 결코 단지 사무실에서 서명하고 회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반드시 실제 조사하고 상황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들 이사는 주로 주주구성의 

조정, 회사 경영실적, 회사개조, 중대한 투자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들 이사회는 전문

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경영관리층으로 하여금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도를 하지만, 회사의 일상 경영활동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산하 관련기업의 이사를 고를 때는 테마섹은 비즈니스계와 정부 공공부문 양쪽에서 인재를 

물색한다. 이렇게 하여 관련기업 이사회가 이들 양 부문의 대표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의 결정이 정부와 민간 양쪽의 입장을 모두 수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관

련 기업의 이사를 맡는 정부관원 출신은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테마섹 산하 대다수 관련 기업

들이 경쟁이 치열한 사업 영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사들도 필히 비즈니스와 관련한 전문

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하 관련 기업의 이사는 은행가, 대규모 상

장기업의 CEO 및 풍부한 업계 경험이 있는 퇴직한 전 CEO들이 많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테마섹은 그들과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경영환경을 함

께 분석하고, 업계의 미래를 조망하며 전략과 방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동시에 그들과 협

조하여 불량자산 재편을 도와주며, 그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장 우수한 인재를 물색

하는 한편, 더욱 객관적이고 유효한 실적지표 등을 채택토록 한다. 

테마섹은 또한 관련 기업의 반기 보고와 년도 보고에 입각하여 기업 실적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검사를 하며, 동일업종 기업 내지 다른 관련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그 

외에 테마섹 주주 대표(즉, 싱가포르 재정부의 대표)와 테마섹 이사는 매년 선별적으로 관련 

기업을 몇 개 추출하여 실적 검사를 한다. 이런 식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현지답사를 포함하는

데, 이는 파견이사나 자체 회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감시 외에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는 

관리 방식도 병용한다는 의미이다.

직속 자회사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조직구조 상 테마섹과는 직접 상관이 없기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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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자회사를 통해 한 단계씩 재산권 관리를 실행한다. 사실상 이들 각각의 기업들은 완전히 

시장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경영기제는 민간기업과 별 차이가 없다. 이들 자회사, 손회사는 모

두 독자경영과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해당 기업의 이사회가 주요한 정책결정과 일상의 경영

활동을 관리한다.33) 

이 같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은 공기업인 테마섹이 매우 모범적인 대주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

싱가포르의 공기업이 좁은 자국 내에만 갇혀 있었더라면 아무리 테마섹이라 한들 위에서 소

개한 높은 경영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테마섹은 비교적 일찍부터 글로벌경

영에 나서 지금은 중국과 아시아, 미국과 북미대륙,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

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자체 내부 인사에서뿐만 아니라 산하 자회사 등 

관련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 지구적인 인재풀을 구축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이면서도 적극적인 글로벌경영의 자세는 테마섹이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선 신자유주의 민영화 물결이 한창일 무렵 싱가포르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테마섹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계기로 활용했는지에 관해 소개하기로 한다.34) 싱가포르의 민영화 프로그

램은 1985년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테마섹과 같은 훌륭한 정부지주회사를 보

유한 싱가포르 정부는 내심 신자유주의 민영화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민영화 조치가 

나왔던 배경에는 주요한 경제 분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민간 기업들의 불만이 많이 작용하였

다. 그들은 공기업이 지나치게 금융 자산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기업이 높은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하였다. 여기에다 공

기업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사업내용이 전문화됨에 따라 정부의 효율적 통제가 어려운 점, 그리

고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발전 등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공기업보다 민간 

기업이 더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민영화 목적으로 제시되었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운영

이 부실한 공기업의 폐쇄,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한 민간기업 전환 등은 싱가

포르의 민영화에 있어선 그리 중요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싱가포르의 공기업들

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기업인 <싱가포르 항만>의 경우,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재정 흑자 및 국내총생

33) 이와 관련하여 전 테마섹 CEO 허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테마섹이 산하 기업을 진정하게 돕는 가장 좋은 방
법은, 그들에게 높은 소양을 지니면서 비즈니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또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이사회가 구
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莫少昆·余季业, 2008: 86).

34) 이하 싱가포르의 민영화 조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74-78)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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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간 상당히 잘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볼 

때 <싱가포르 항만>의 진정한 민영화 목적은 민간 주주를 참여시켜 항만의 소유권을 분산함으

로써 해외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기업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투자대상국의 저항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싱가포르의 민영화정책은 정부연계기업(GLC)에 치우친 싱가포르 경제

구조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압력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78). 즉 싱가포르 공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불만을 일정 잠재

우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싱가포르가 본질상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민영화의 경과를 살펴보면, 공공부문민영화위원회(PSDC)가 1986년 1월

에 설치되어 1987년 2월에 ‘민영화 권고안’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회사법상 기업형

태를 갖춘 공기업으로서 민영화 계획에 포함된 공기업은 총 600여개 중 41개이었다. 공공부문

민영화위원회가 99개의 정부연계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15개의 정부연계기업에 대해서는 증시 

상장을, 9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영화를, 17개에 대해서는 완전 민영화를 권고하였다. 공공

부문민영화위원회는 시장이 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민영화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10

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싱가포르의 민영화 조치로 싱가포르통신공사의 부분매각(100%→68%), 싱가포르항만청의 공

사 형태로의 전환, 싱가포르개발은행의 민간지분 확대(10%→0%)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해 여전히 정부 지주회사인 테마섹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는 그 민영화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지분이 표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업도 다른 

정부 연계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테마섹은 싱가포르 외에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런던,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대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정부지주회사인 테마섹이 

글로벌 경영에 성공한 것은 공기업이 지구화시대의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테마섹 성공사례가 주는 시사점

테마섹의 성공사례는 우선 개별 공기업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집단’ 역시도 충분히 효율성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4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연평균 15%라는 신화적

인 수익률을 낸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이는 앞서 독일 전신산업 공기업 개혁의 성공사례에 

이어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통상의 잘못된 관념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테마섹의 이 같은 성공은 정경분리의 실현과 자율적이고 유능한 이사회가 존재하였기에 가

능하였다. 양자의 관계에 있어 볼 때, 전자는 후자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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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능한 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 앞서 ‘정경분리’가 잘 실현되었기 때

문이다. 싱가포르는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테마섹에 상법상 유한책

임회사제에 따른 독립성 부여 △민선 대통령을 이용한 정치적 견제장치 마련가 그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그

것은 ‘공기업 관념’의 혁신이다.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섹의 존재가 말해 

주듯, 싱가포르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 비록 정부의 정책목

표를 고려하긴 해도, 이 회사는 프로젝트 선택과 투자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이윤을 얻을 수 있

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공기업이라고 하면 으레 민간 기업이 마다하는 비

영리적 영역에나 투자하고, 실업 구제나 부실기업 인수처럼 사회적 부담만을 떠맡는 데 익숙한 

기존 관념과는 크게 배치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는 공기업의 사회적 존재이유와 관련하

여 확실히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4) 소결

이상에서는 외국의 기간산업 관리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종전 후 서구사회에서 공기업 

발전에 관한 재조명을 하였다. 공기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본격적인 꽃을 피우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1970년대 까지 각국에서 발전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서유럽

을 중심으로 공기업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종전 후 서유럽에서 공기업 발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은 공기업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과 높은 사회적 공헌도 때문이었다.  

우선, 공기업은 기초시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국내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민간자본의 부족함

을 보충함으로써 종전 후 각국의 신속한 경제부흥과 경제성장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공기업은 정부가 수행하는 거시적 계획조절의 미시적 기초로서,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앞장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적 경제운영과 거시적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공기업은 반독점 등 정부 특정 경제정책 실시의 중요 수단이었는데, 자본주의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은 가격정책, 경쟁정책, 경기조절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함하며, 이들 정

책의 실시는 공기업에 의한 보조가 없을 경우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렵다. 

넷째, 1970년대 서유럽 각국은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영역에

서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가 의식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물론 공기업은 그 자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한 나라

의 공기업 규모가 적당하고 내부 관리체계가 기강이 서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기 서구 공기업 발전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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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990년대 이후의 공기업 발전과 관련하여 독일 전신산업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신산업은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으로 분류되어 과거엔 대부분 공기업에 의해 독점되었던 

분야이지만, 이 분야의 자체 기술발전과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여기서도 민

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각국의 민영화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영국과 미국처럼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 경우도 있

었지만, 그렇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처럼 기존 공기업의 주도성을 유지한 채, 다만 공기업을 주

식회사 형식의 혼합기업으로 전환하여 거기에 민간자본의 일부 참여를 허용한 방식으로 진행

된 경우도 있다. 

독일의 전신산업 민영화는 원래 전신산업을 관장하던 국가기구를 기업 형식으로 전환한 후, 

다시 이것을 주식회사 형식으로 개조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기업은 일종의 혼합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

다. 하지만 국가가 혼합기업 내에서 다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혼합기업은 내용상 여전히 공기업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민영화는 사실상 공기업 내부 개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야 

어떻든 이 같은 민영화 방식(사실상의 공기업 개혁)은 독일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나름대

로 효율과 서비스 제고라는 시장적 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기간산업인 전신산업이 가져야 할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싱가포르 테마섹은 수많은 공기업을 거느린 정부지주회사라는 점에서 앞서의 독일 

전신산업의 사례와 비교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민영화 바람이 휩쓸던 때에, 싱가포르

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기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인 재배치를 수행하면서 원래 공

기업에 기초한 자신들의 경제구조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에 따른 성과는 2000년대 들어 가시

화되었는데, 이는 이 무렵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것과는 대조

가 된다. 싱가포르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63,987달러(2019년)로 아시아 4마리 용’중에서도 

단연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IMF기준으로도 세계10위에 올랐다. 

테마섹의 성공요인은 정경분리의 실현, 유능한 이사회,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 이상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44년 동안 연평균 15%라는 신화적인 수익률을 낸 테마섹의 성공사례는, 

개별 공기업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 집단 역시도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앞서 독일 전신산업 사례에 이어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반박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주요 국가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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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조선 등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1) 주요 한계기업 관리 실태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이 가운데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다. 

2017년 말 현재 한계기업 수는 3천112개사로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13.7%에 불과하지만, 장

기존속 한계기업은 942개로 한계기업에서 30.3%나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90조4천억 

원으로 전체 한계기업의 31.2%에 달하며, 부채는 84조6천억 원으로 39.0%, 차입금은 50조4천

억 원으로 40.3%에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9월)’에 따르면, 한계기

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한계기

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한 기업의 비중을 보면, 1년 후에는 18.8%를 기록

했으나 4년 후에는 1.2%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하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기시 이들 기업의 부실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될 가

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와 담보 위주의 여신평가 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해

야 한다고 진단했다.35)

하지만 한계기업의 문제는 최근에 지적된 것은 아니다. 반기범(2016)은 한계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몇 군데만의 문제로 끝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업간 종속성이 매우 높은 사

건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대형 부실로 이어

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계기업

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나 비효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계기업의 발생 원인이 

경기침체에 있는지,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는지 살펴보고,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국가(정부와 산업은행)가 이 한계기업들을 공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철저히 ‘채권

자’로서 행동하여 팔아치우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은 소유주에게 경영책임을 물어 지분을 대폭 감자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에 의한 대부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모두 이런 과정

을 거쳤다.

35) 연합인포맥스, “[금융안정회의] 장기존속 한계기업 구조조정해야,” 2018.09.20.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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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반복된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

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 격이었던 산업은행은 2002년 미국 

자동차회사인 GM에 대우차를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대우자동차가 ‘한국지엠’으로 바뀐 이후에

도 산업은행은 GM의 철수 협박에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며 2018년 5월 8,000억원을 출자 형

식으로 지원하기로 한국GM과 합의했다. GM이 10년간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

고 이동걸 회장은 가성비론을 펼치며 한국GM에 대한 출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GM은 

2018년 10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 내 별도 법인화

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하며 산은과 마찰을 빚었다.36)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연구개발 부

문 분할, 정비사업소 외주화, 공장가동률 축소 등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다.37) 그 과

정에서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당했다. 

나.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후 2019년 2월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보

증채무 4억1천만 달러가 현실화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3월에는 주채권단인 산

업은행과 국내외 은행이 출자 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와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한진중공업 지분을 확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조남호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채권단으로 바뀌었다. 

산업은행 등 국내외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주식 86.3%에 대한 감자와 유상 증자를 실시했

다.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해, 6874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에 참여하여 완

전 자본잠식된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을 맡게 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1,320억원의 한진중공업 증

자에 참여하고 감자와 증자를 거쳐 지분 16.1%를 갖게 되었다.38) 이와 같이 대기업은 완전 

자본 잠식되어도 산업은행 등이 나서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수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

산업안정기금도 유사한 용도였다.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로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39) 

산업은행은 2019년 5월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된 뒤 인천 북항부지, 동서울터미널 등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수빅조선소의 남은 부실채권(NPL) 수백억원어치를 회

수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9년 한진중공업의 영업이익이 77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이에 한

진중공업 주주들은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연내에 시장을 통한 공개 매각을 추진하기로 

36) 조세일보, “산업은행, 대기업에 혈세 '펑펑'…설립취지에 맞나?” 2019.03.13.
37) 워커스 52호, “대우조선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3.8.
38) 더벨, “한진중공업 30년 만에 채권단 손으로,” 2019.05.13.
39) 조세일보, “산업은행, 대기업에 혈세 '펑펑'…설립취지에 맞나?” 2019.03.1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3372175.html
http://workers-zine.net/3019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3372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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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2020년 4월에는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인수·합병(M&A)에 동의하는 결의

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국내 채권단 9곳 중 지분 비율로 75% 이상이 동

의하면 매각이 추진된다.40) 

다. 현대상선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1조원을 투입했다. 현대상선이 신

주인수권부사채(BW) 6000억원과 전환사채(CB) 4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발행하고 전액을 산

업은행이 인수했다.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최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산업은행으로 변

경됐고 산업은행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41)

라.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은 대우그룹이 붕괴한 1999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번번이 

인수 협상에 실패했고, 더군다나 2013년부터는 연간 수천억원에서 1~2조원 대의 영업이익 적

자를 기록하면서 이는 더 어려워졌다.

빚더미에 앉은 회사는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흑자로 전환하고 어떻게든 매각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인력과 자산의 대폭적인 축소, 매각과 

함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로 2018년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내고 “대우조선 주인 찾기”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17~18년 대우조선이 흑자를 기록하자 재빨리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조선산업 빅3에

서 빅2로 변경하는 방식의 민간 주인찾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

선 정상화 추진 성과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냄에 따라 유휴 생산 능력 및 고정비를 대폭 감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적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선업에 정통한 민간 주주의 자율책임경영이 필수조건이라

고 판단한다.42) 산업은행은 2019년 1월말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를 발표하면서 “조선업 비전문

가인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적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밝

40) 조선일보, “한진중공업 연내 매각 추진,” 2020.04.22.
41) 조세일보, “산업은행, 대기업에 혈세 '펑펑'…설립취지에 맞나?” 2019.03.13.
42) 조세일보,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개시…현물출자 방식으로,” 2019.01.3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3372175.htm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31369811.html


- 52 -

혔다. 관리능력 부족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영화를 통한 ‘주인 찾아주기’만이 답이라고 파악한다. 막대한 공

적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지닌 국가기간산업의 특성은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들이는 현금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현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정기선 등 총수 일가는 흑자로 전환한 11조원 규모의 알짜배기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단 4천억원에 사들이면서 동시에 산업은행이라는 국책금융기관을 후원자로 둘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7조~12조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었지만 현대중공

업 측에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은커녕 현금 한푼 받지 못했고 한국

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고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산업은행 측에 불리하게 보이는 계약도 문제시되고 있다. 

MOU에서는 산업은행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대중공업 주식 전체의 2분의 1을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

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신설된 한국조선해양의 경영권을 감독할 수 있는 권

한은 사외이사 추천 1자리에 불과하다.43)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19년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의 합의안 발표 때 “당장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딜은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과당경쟁,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 조선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44) 

그렇다면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검

토가 필요했는데, 산업은행은 공기업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통한 ‘주

인찾아주기’만을 답으로 생각했다.

(2)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실태

‘공적자금’이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스템리스크에 빠진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

는 구조조정을 위해 쓰인 자금을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조

성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하에 지급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에 ‘공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같은 ‘협의의 공적자금’이란 개념이 ‘은행이 대출금을 떼이게 돼 망할 위기에 처한 

기업에 빌려준 돈’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다 보니 산업은행 등이 운용하고 있는 

43) 조세일보, “대우조선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의 차이점,” 2019.07.01.
44) 비즈니스워치, “대우조선과 산은의 공적자금 '굴레',” 2019.02.2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7/20190701379401.html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9/02/2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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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오해와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45)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

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공적자금이 아니라 산업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

사 공적자금이다.

가. 공적자금 지원46)

1997년 말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

히 늘어났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금융 중개기능의 마비와 실물경제의 침체가 상호 악순환하는 

구조적인 국가위기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대응방안처럼 유동성공급의 확대

나 부분적인 금융제도 개선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정부는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동 프로그램 하

에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속히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

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그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

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원되었다. 특히 예금보

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각각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과 부실채권 매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3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2008년 6월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5조원)으로, 이를 자금 지원 주체 별로 살펴

보면, 예금보험공사 110.9조원, 자산관리공사 38.5조원, 정부 등이 18.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3년 이후 공적자금 운용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와 원활한 상환위주로 운용

되도록 하였다.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조성되었지만 정부가 국회 

45) 아시아경제, “우리 여신은 모두 공적자금?…억울한 산은,” 2016.07.07.
46)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지원(http://pbfunds.go.kr/couse/finc_service/support.jsp)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표Ⅱ-12]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97.11월~’20.3월말,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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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공사가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공적자금 지원결정 단계에서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적정하게 준수

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조정기

금은 금융회사 부실 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이라고 하고, 2009년 이후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공적

자금Ⅱ는 2014년 말 운용을 종료하였다. 

그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를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5번의 

변천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47)

1. 첫번째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대우사태로 인해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되기 직전인 1999년 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국회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

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다.

2. 두번째 시기는 2000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대우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이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1999년 중반에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2000년에 확정되면서 2단계 금융구조

조정이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이 2000~2001년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3. 세번째 시기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마련된 2002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2차례

에 걸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보유주식 등의 매각가격 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

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을 토대로 본격적인 상환이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4. 네번째 시기는 2008년 2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자금의 관

리·운용을 담당해 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공적자금관리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시기이다.

5. 다섯번째 시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구조조정 추진과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2009년 8월

3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출범한 시기이며, 현재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

47) 공적자금 관리체계변천, http://pbfunds.go.kr/couse/finc_service/chan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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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의 부실 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 자산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위에서 언급된 한계기업들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유사 공적자금, 즉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과 관련이 있다.48) 산

업은행이 공급하는 여신자금엔 산금채나 예수금 등 자체 조달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모두 ‘공적자금’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산업은행은 정부소유 은행으로서 부실이 

나면 이에 대한 보전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산은의 자금출처에 ‘광의의 공

적자금’이 포함되는 것은 맞다.49)

산업은행이 2019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5,518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2곳에 전체 투입 자금의 97.8%에 달하는 22조650억원(97.8%)을 

지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65곳에 4868억 원(2.2%)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조선

업 분야 기업이 5곳에 불과했지만 가장 많은 9조3414억원(41.4%)이 투입됐다. 이어 제조업(총 

88개 기업) 8조5130억원(37.7%), 건설업(5개 기업) 8441억원(3.7%) 등 순이었다.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STX조선해양(5조3919억원), 

현대상선(2조4793억원), 금호타이어(2조2308억원), 동부제철(1조8535억원), 대우조선해양(1조

2846억원), 금호석유화학(1조2468억원), 한진중공업(1조795억원) 등이다. 또 1000억원 이상 투

입된 상위 20개 기업의 지원 자금 규모는 총 21조124억원으로, 전체 지원 금액의 93.2%를 차

지했다. 하지만 상위 20개 기업 지원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019년 10월 현재 6조3853억원

으로, 회수율이 30.4%에 그쳤다.50) 

특히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면서도 대우조선해양 경영권 매

각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비교가 되었

다.51)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25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를 3년내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투명한 매각과 시장에서의 오해를 

48) “20여년 전부터 이어진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이라는 배경은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경쟁업체, 경쟁국가의 
눈초리를 매섭게 했다. 2018년 대우조선이 흑자 실적을 내자마자 일본에서 태클을 건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더구나 대우조선을 싼값에 인수한다면 향후 현대중공업까지 국제 통상기구나 각국 경쟁당국 제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대우조선을, 또다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헐값에 민간기업으로 매
각한다면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대주주가 ‘국책’이라는 타이틀 탓에 ‘은행’으로서 실익이 적은 선택
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비즈니스워치, “대우조선과 산은의 공적자금 '굴레',” 2019.02.26.

49) 아시아경제, “우리 여신은 모두 공적자금?…억울한 산은,” 2016.07.07.
50) 문화일보, “산업銀, 10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22조 투입…지원받은 상위 20곳 자금 회수율 30% 불과,” 

2019.10.14.
51) 조세일보, “대우조선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의 차이점,” 2019.07.01.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9/02/25/002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401070403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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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의 매각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는 달리 산업은행은 지

난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보통주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MOU를 체

결했다고 발표했는데, 매각 공고도 없었고 세부 매각조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매

각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율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할 때 12조8000억 원을 투입했고 꾸준히 공

적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여 2019년까지 11조1000억 원을 회수했고,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 6

월 현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보유 중에 있는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산술적으

로 계산해 주당 1만3800원에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 원금을 100%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7조~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현대중공업측에 

매각하려고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고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7.9%와 전환

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를 받는데 그쳤다. 

이제까지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돈은 168조원에 달하고 그중 아직도 52.6조원은 

회수가 안 됐으며, 30조원 이상은 회수 못할 자금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자나 배당금 등 투자수익을 회수 원금에 포함해 이자 등을 뺀 원금 회수액은 훨씬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이 공적자금 대부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나간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는데 돈이 나갔고 다시 재벌기업으로 빠져나

갔다. 길게는 20년 넘게 사실상 그냥 가져다 쓴 셈이다(홍석만, 2020a).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주주의 부실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유화가 불가피

한 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부실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넘기고 해당 기업과 산업을 국가 주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2)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실물 경제의 위축, 각국 항공기 및 물류 운송의 

중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각 산업에 대한 경

제안정화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한국 정부도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해

운,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

행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

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참여연대, 2020).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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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한 기금”이다(｢한국산업은행

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1항). 

자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내부자료.

 

국가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기금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에 기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대신 정부는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

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조

조정기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청하면 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은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운용 실적보고 의무도 없고, 향후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용하기는 편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

부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과 같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

하고 결산도 제출해야 하는 예·결산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

항목 내용

고용유지
20. 5.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유지

고용안정·상
생협력 노력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 제출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

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
는 계약단가 인하금지 등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제시

이익공유
◦ 총 지원 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의 인수형태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체결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고소득 임직
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표Ⅱ-1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 58 -

으로 구성토록 하되, 추천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

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정부는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배정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규모가 40조원이므로 최소한 10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하고, 회

계 전문가부터 해당 산업 전문가, 전체 산업 전략 전문가와 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52) 

5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에서는 6개월 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경영진의 배당·자

사주 취득 등 금지, 기업 정상화 후 이익 공유 등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처리된 법안은 이와 달랐다.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이 지원된 출자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의결

권 행사를 제한하여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여 대주주 경영권 보장

에는 충실한 반면, 고용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3) 

실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 청소를 담당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강제연차에 내몰리거나 이를 거부하면 해고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원

대상이 적절하고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후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 및 자구노

력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회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으로,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물적자원 해당 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종,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기업이다. 한국산업은행

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된 지원대상 업종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으

로 축소되었고, 7월 9일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

호54)에 따라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이 기간산업안정

기금 대상으로 지정됐다”면서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7개 업종을 추가해 총 9개 업종을 지원한

52) 경향신문,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2020.05.06.
53) 나아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제5항 본문은 “한국산업은행

과 회사 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업회생과 자금 지원과정
에서 산업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고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54)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
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6060005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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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의 추가공고를 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을 가려낼 

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인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

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안정기금은 2019년 말 기준 부실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정부 지원을 받

으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기간산업에 대해 일시적 유동성 지원

을 넘어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고용안정, 도덕적 해

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조건을 걸어 혈세 낭비 논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하지

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던 기업에 자구노력 대신 유동성 지원만 한다면 대마불

사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55) 이를테면 대한항공의 경우 2019년 말 부채 비율이 800% 이

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2020년 4월 22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 등을 먼저 내세웠다. 그러

나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용 유지 수준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정한다는 원

안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의 주목적

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고용안정’임에도 이를 담보할 방안은 매우 부실한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 조건을 내세

우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에 25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9월 말까지 고

용 유지 의무 조건을 못 박았다. 미국 재무부는 지원금의 70%는 급여 보조금으로 쓰도록 용

도를 정했으며 1억달러가 넘는 대출금의 10%는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

다. 독일도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배당 제한과 일자리 목표를 부과했다. 

또한 기금 운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라

는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

적된다(참여연대, 2020).

(2)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개선방안

가. 지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조건 강화

｢한국산업은행법｣ 추가 개정을 통하여 지원 기업에 대해한 고용유지 조건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 즉, 자금지원의 요건, 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29조의5 원래 개정안에 명시되었던 고

용유지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경영성과 공유 등 내용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참여연

대, 2020).

55) 경향신문,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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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제29조의4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기존 주주 및 지분권자에 대한 우선매수기회 보장 등의 내

용은 원안처럼 아예 삭제하거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절차 및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지원조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

실제 이행과정에서 경영진 및 대주주의 책임성과 자구노력이 제대로 제출 및 이행되는지 상

시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유지 조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특히 특정 기

업보다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취지가 있는 만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고용유지 

노력과 원청의 책임이 수반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 지원 여부 심의 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원이

라는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합의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기간산업 관리 대안

(1)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라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

현재 코로나19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항공업계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누적적으로 커져 자체적

으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이아와 독일 등에서는 기업 가치

의 존속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유력한 방안으로 주요 항공사들에 대한 국유화

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쌍용자동차,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

양, 아시아나항공 등의 국유화, 공기업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유화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뉜다. 주주의 손실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손실의 사회화’와 주로 

재벌이 소유하던 기간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가 그것이

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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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최대 모기지 대부업체인 프레

디맥과 페니메이, 최대 보험회사인 AIG, 투자은행인 씨티 그룹을 국유화한 후, 2009년 6월에

는 미국 최대 자동차회사인 GM까지 국유화했다. 유럽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위기에 처

한 은행과 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추진했다(홍석만·송명관, 2013).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

부분의 국가들은 은행과 기업의 부채를 사회화하고 개인에게 전가하여 부담시킨다. 또한 국가

가 책임졌던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구조로 바꾸어 놓는다. 이와 같이 자본의 손실을 국가 전체, 국민 모두에게 전가하는 것을 ‘손

실의 사회화’라고 한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이 매우 낮은 기관, 그 중에서도 경영효율성

이 미흡하여 정부지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체로 그동안 국가가 선제투자를 많이 해놓

은 기간산업이나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호전된 기관 등, 매수자가 흔쾌히 

돈을 지불하려는 기관이었다. 이는 공기업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알짜기업으로 변모한 후 다시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익은 재벌과 금융기관, 외국 투기자본이 사적으

로 가져가는 반면, 구조조정의 부담과 희생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채권 지배 세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가져간다. 위기상황에 있

는 기업의 소유권이 공기업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가로 넘어왔다가, 손실의 사회화를 거쳐 국

가가 세금으로 기업의 부채를 갚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면 이 기업들은 다시 사기업으로 매각되

는 것이다. 이를 ‘공적자금 회수’라고 한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부채 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채권 지배 세력은 부채 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 긴축 등으로 마련된 공

적 자금을 통해 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한 후, 공적 자금의 회수라는 명목하에 공적자금이 투

입된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사적 소유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홍석만·송명관, 2013). 이런 형

태를 띠는 손실의 사회화가 근 2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중심에 산

업은행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항공업계와 금융당국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하여 흘러나오는 국유화 논의가 바로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이다. 대주주가 응당 져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여기

서는 주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채를 탕감하고 유동자금 등 특혜적 

지원을 받아 기업경영을 정상화하면 다시 다른 재벌이나 원래 대주주에게 아주 저렴하게 또 

다른 특혜를 안기며 매각하는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내건 부대조건 중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57)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시적 공기업화’ 

56) 홍석만, “국유화의 두 얼굴,” 노동과 세계, 2020.08.05.
57) “국유화와는 관계없다. 미국은 자금지원 10%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금을 국민과 공유한다. 

우리도 비슷한 개념이다. 주식의 형태로 지원하거나 받아서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국민에게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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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이와 유사하며, 기존에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전형

적인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라고 할 수 있다. 

주주의 손실을 주주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손실의 사회

화는 오직 주주 부담의 최소화와 동시에 출자금 회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에만 집중하게 된

다. 기업이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비용을 줄

이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업의 실재 운영에 대해서는 통

제가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부실관리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

던 것이다. 이런 국유화는 비용축소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일시적 국유화 기간 

반드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수요 위축의 시기에는 일반적인 산업과잉 상태보다 구조조정의 강도와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58) 대우조선해양의 현재가 어떠하고,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산

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기기만 하면 ‘손실의 사회화’는 완성된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이다. 이는 철저하게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국유화이다. 소위 ‘대주주 감자’와 같은 부분적인 책임이 아니라 주식의 전량 소

각이 이뤄져야 하고 법적인 책임(유한 책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주주의 무한책임까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는 현행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는 공적자금 투

입기업들과 같이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 산업은행 등이나 채권단의 감독과 관리 아래 시장 

매각에 최적화되도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공적인 관리·통제 

체계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공적인 관리·운영이 관료적 통제가 되지 않으려

면 민주적 지배구조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민주적인 구성·운영과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소유 및 통제

의 사회화’는 기간산업 전체의 산업적, 민주적 운영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국유화이다. 

실제 국유화가 보다 적극적인 공동결정을 통해 기업정책으로 하여금 다른 목표와 기준에 의

무를 부여하는 것 없이 단지 소유권의 변동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진보적

인 전망으로 나타날 수 없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독일에서 1967년과 1973년 사이에 ‘국유화’

를 통해 독일 최대의 조선소(HDW)가 형성되었다. 이 국영 거대조선소는 이미 성장시기에 합

병과 공장폐쇄, 그리고 합리화조처들로 일자리 해체의 선구자가 되었다(헤젤러·히켈, 2003: 

146).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철강과 조선부문에서 위기의 부문 또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생산능력의 해체나 고용의 감소가 종국적으로 저지되지도 않았고 

미래생산으로의 재편도 용이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종 위기부문의 국유화는, 몇몇 

경우에 공장폐쇄를 단지 수년간 연기하는, 손실의 사회화의 다른 형태를 표현할 뿐이다(헤젤

러·히켈, 2003: 147). 현재의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체계 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그 예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국유화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기간산업기금 5월 국회 통과해
야…이익공유 국유화 아냐",” 2020.04.22.

58) 홍석만, “국유화의 두 얼굴,” 노동과 세계, 2020.08.05.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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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은행의 국가지주회사화 검토

기간산업 전체의 산업적, 민주적 운영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공기업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은

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데, 이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로 설립된 KDB인베스트먼트와 동일한 문제를 가진다.

둘째, 산업은행은 스스로 자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들을 

관리할 역량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지분

을 기획재정부 등에 넘겨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산업은행이 

보유한 자회사들을 관리할 만한 체계를 가진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는 방안이 공적인 기간산업 기업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일

종의 국가지주회사로 산업은행을 전환하는 것이다. IMF의 고위 연구자들도 비상시 대응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한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례적인 

사태가 계속되면 대공황 당시 미국과 유럽처럼 부실 민간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대형 국가지주

회사의 설립이나 확장을 상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Dell’Ariccia et al., 2020).59) 가디언의 

Joe Guinan과 Martin O'Neill(2020)도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부터 스

웨덴의 기업혁신부, 프랑스 정부의 100여 개 기업 소유지분을 총괄하는 프랑스의 아그랑스 데 

라에타트(Agence des Participations de L' État)까지 공공지주회사의 예가 다양하다며, 1930년

대 미국의 국가지주회사인 재건 금융 회사(RFC;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와 같

은 국가지주회사를 제안한다. RFC는 실패한 사업체들이 대공황에서 회복되는 동안 재건될 수 

있을 때까지 이들 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RFC는 뉴딜의 원동력 중 하나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자 가장 큰 단일 투자자가 되었다.

여기에 Macfarlane 등(2020)은 영국 정부가 COVID-19로 피해를 본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

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지주회사(state holding companies)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

며, 과거 이탈리아의 IRI나, 영국의 국가기업위원회(NEB)와 같은 국가지주회사를 제안한다. 실

제 영국 정부는 이러한 국가지주회사를 버치 프로젝트(Project Birch)의 일부로 채택하여 지분

에 대한 대가로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대기업을 구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

탈리아의 IRI나 영국의 국가기업위원회(NEB)와 같은 국가지주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Macfarlane et al., 2020).

59) 물론 OECD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국유화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Abate et al., 2020; OEC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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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주회사의 소유권이 중요하다. 1945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설립했던 ICFC(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Finance Corporation)는 그 존재에 반감을 가진 대형 민간은행들

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국영 개발 은행인 CDP(Cassa Depositi e Prestiti)의 경우

도 이탈리아 경제재정부가 CDP 지분 중 과반수(82.7%)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분을 민

간은행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수익을 보유·투자하는 대신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와는 달리 NEB와 IRI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이었다. 이는 소유권이 오

로지 국가에 있을 때 공공성을 가장 잘 보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

해서는 국가 소유권만으로 부족하다. 

국가지주회사의 권한은 그것이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론적

으로 상반되는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지주회사가 포트폴리오의 재정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 지주회사는 주로 투자한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 상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또는 경기 침체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유화하기 전에 

손실을 사회화)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에 대한 대안 모델은 국가지주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취급해 사실상 통합된 다부문그룹(integrated multidivisional group)이 되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라 지주회사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와 보다 광범위한 공공정책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조정한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소극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뿐이지만, 두 번째 접근방식은 산업 지형에 

대한 변혁적 영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지주회사의 규모의 경제와 부문적 다각화를 활

용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지주회사들은 양자의 사이에서 운영되지만, 오늘날 대부분은 

그 스펙트럼의 첫 번째 끝에 위치해 있다. 그 주된 목표는 통제된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관리되

고 재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은행이 전형적인 형태를 띤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등 사회·환경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

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지주회사는 전략적 산업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사업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기술적 상호의존성과 시너지효과를 확인하고 

활성화하며, 탈탄소화와 같은 전략적 공공정책 목표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정은 일상적 관리에 대한 간섭과 특수 이익집

단에 대한 포획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적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재정적 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국가지주회사는 재무와 회

계 분야의 역량을 갖춘 직원이 필요한 반면, 보다 활동적인 국가지주회사는 더 광범위한 기술

과 전문지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가지주회사가 모니터링되고 평가되는 방식도 중요하다. 구조적 변화와 공공정책 목표를 촉

진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재무적인 성과지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성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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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Holdings) 사례처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분을 중간지

주회사로 발전시켜 주요 기간산업을 자회사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관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

업 상당수를 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공기업 지주회사로 편재해야 하는 엄청난 대공사이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전략은 우리의 1970년대 이전과 유사한 국가 주도 개발 전략으로서, 우

리와는 경제구조 기반이 매우 상이하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까지의 강력한 국가 주도 개

발 전략(공기업 육성 및 민영화 지속)에서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민간(시장) 중심 성장 전략으

로 전환되어 확고한 기반을 갖춘 상태이다. 따라서, 기간산업 전반(부실·한계기업을 넘어 자동

차·조선·철강·석유화학·전자·반도체 등)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지닌 이러한 테마섹 모델은 우

리의 경우 거의 국가 대개조 전략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서비스 부문인 통신·에너지·금융·운수·의료 등

이 대부분 또는 상당수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 하에서 산업정책이 작동(공공부문 고용구조가 

OECD 평균의 1/3 수준)되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가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경영과는 

무관한 지분 구조이고, 철저히 민간 중심의 소유구조가 우선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1980년대 대대적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과도 대비가 되고 있다. 일본은 철도·통신·에너

지 등을 대거 분할 민영화했지만, 각 분할된 기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소유 지분이 

25%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책 개입의 공간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민영

화 기업 폭스바겐-아우디 역시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간산업 이전에 우

리나라의 주요 공공서비스산업의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이 사실상 더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부문의 민간 중심 지배구조가 확장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테마섹과 

같은 지주회사를 통해 주요 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 산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공공서비스 

산업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일 듯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항공·조

선 등의 기간산업 중 부실·한계기업을 산업은행의 변화된 공적 관리체계 하에서 통합하야 관리

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주회사를 검토할 때 이 테마섹은 벤치마킹 모델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당시 이 테마섹 모델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

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공공부문에는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체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테마섹 같은 지주회사를 활용한 것이

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주회사는 때때로 과거의 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OECD 등에서도 국가지주회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OECD 공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은 “소유권 행사는 단일 소유주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OECD, 2015; Macfarlane et al., 2020).

이러한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기간산업 관리방안은 민영화 추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에 추진되었던 사례말고도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제조업부문의 기존 공기업들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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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전화된 재벌 기업들을 예컨대 단일한 국가지주회사로 편입시켜 이들 기업들간의 산

업 연관에 토대를 갖는 국가적 계획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김성구(2003)는 비민주적인 국가기

구에 의한 관료주의적 통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공기

업 소유지분을 갖는 대신 국가지주회사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간접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가지주회사가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 통제하고 국가지주회사는 중앙정

부의 출자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출자로 건립되며 그 운영(이사회)에 공공적 지분 

소유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나 공익대표를 참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들이 다시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공적 통제하에 놓일 수 있

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해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이를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공적자

금이 투입된 기간산업 관리방안에 대해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4) 소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은 

2017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13.7%에 불과하지만,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경우 한계

기업에서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문제는 국

가(정부와 산업은행)가 이 한계기업들을 공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철저히 ‘채권자’로서 행동

하여 팔아치우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은 

소유주에게 경영책임을 물어 지분을 대폭 감자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에 의한 대부분

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공적자금이 

아니라 산업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사 공적자금이다. 이제까지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돈은 168조 원에 달하고 그중 아직도 52.6조 원은 회수가 안 됐으며, 30조 원 이상은 

회수 못할 자금으로 분류된다. 이 공적자금 대부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나간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는데 돈이 나갔고 다시 재

벌기업으로 빠져나갔다. 길게는 20년 넘게 사실상 그냥 가져다 쓴 셈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주주의 부실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유화가 불가피

한 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부실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넘기고 해당 기업과 산업을 국가 주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한편,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실물 경제의 위축, 각국 항공기 및 물류 운

송의 중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각 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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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안정화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20년 4월 주요 기간산업 업종을 지

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조건 강화, 경영진과 대주

주의 책임성 강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지원조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 기금운용심

의위원회 의결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제출되었다. 

기간산업 관리 대안과 관련해서는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라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

화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항공업계와 금융당국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하여 

흘러나오는 국유화 논의가 바로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인데, 기존에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이 투입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전형적인 ‘손실의 사회화’로서 국유화라고 할 수 있다. 

주주의 손실을 주주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손실의 사회

화는 오직 주주 부담의 최소화와 동시에 출자금 회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에만 집중하게 된

다. 기업이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비용을 줄

이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업의 실재 운영에 대해서는 통

제가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부실관리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

던 것이다. 현행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업들과 같이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

춰 산업은행 등이나 채권단의 감독과 관리 아래 시장매각에 최적화되도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

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공적인 관리·통제 체계 아래로 들어오도록 하는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는 기간산업 전체의 산업적, 민주적 운영계획 속에서 공기업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우선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데, 이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로 설립된 KDB인베스트먼트와 동일한 문제를 가진다. 

둘째, 산업은행은 스스로 자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들을 

관리할 역량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지분

을 기획재정부 등에 넘겨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산업은행이 

보유한 자회사들을 관리할 만한 체계를 가진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는 방안이 공적인 기간산업 기업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일

종의 국가지주회사로 산업은행을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항공·조선 등의 기간산업 중 부실·한

계기업을 산업은행의 변화된 공적 관리체계 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주회사

를 검토할 때 이 테마섹은 벤치마킹 모델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기간산업 관리방안은 민영화 추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에 추진되었던 사례말고도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제조업부문의 기존 공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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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 전화된 재벌기업들을 예컨대 단일한 국가지주회사로 편입시켜 이들 기업들간의 산

업 연관 토대를 갖는 국가적 계획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

업들이 다시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공적 통제하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해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이를 국가지주회사를 통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간산업 

관리방안에 대해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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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

1.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및 경영 진단 

1) 지분 구조 

(1) 지분 구조 변동

2019년 말 대우조선해양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회사의 지분 55.7%를 보유한 

1대 주주이다. 2018년까지 출자 전환 등으로 변동이 많았지만, 2019년 말 현재 지분율이 확정

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 한국산업은행이 회사의 지분 31.3%를 보유한 1대 주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1%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에 금융위원회

와 국민연금에 지분을 매각했다. KDB의 주식은 2015년 12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

발생일 이전 소유한 주식(60,217,183주)을 모두 소각하고, 그 후 남은 주식 10주를 1주로 병

합, 그 외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KDB가 먼저 출자 전환(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

금납입채무와 인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방식)하면서, 지분율이 크게 증가했

다. 2017년, 2018년 하나은행 등이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출자 전환하면서, 2019

년 말 현재 하나은행은 8.41%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인 상태이다. 

(2) 주요 주주와 의결권 행사

KDB가 최대 주주이고,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이 

8.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요 대기업과 달리 국민연금은 주요 주주가 아니다. 

2016년 구조 조정 과정에서 감자 후 적극적인 지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사주조합

  구 분 
2010.12.31 2015.12.31 2016.12.31 2019.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59,825,596 31.3 135,986,494 49.7 51,834,073 79.0 59,738,211 55.7

 계 59,825,596 31.3 136,011,062 49.7 51,837,924 79.0 59,738,211 55.7

[표Ⅲ-1]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지분 변동

(단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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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이하인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집중투표제는 채택되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2) 이사회와 지배구조

(1) 이사회의 구성

2019년 말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 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사내이사가 3명이다. 그 동안 사내이사는 3명이었다. 2010년 이후 사외이사는 

5명이었다. 사실 법적 조건은 사내이사 3명일 경우, 사외이사가 4명만 있으면 된다. 2016년 분

식 사태 이후 사외이사도 3명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조선 전문가를 선임하면서, 1명 증가

한 것이다. 

문제는 사외이사의 구성이다. 2016년 이전 사외이사들을 보면, 그 본질이 사외이사 본연의 

업무와 전혀 다르다. 사외이사는 본래 회사의 경영 사안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재무와 법률, 업종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2016년 이전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실질

적인 재무전문가는 없고, 법률·업종 전문가도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사람이 대부분이

다. 심지어 2012, 2013년에는 출신 학교도 작용한 듯하다. 그나마 분식과 부실문제가 터진 이

후인 2016년부터 실질적인 재무전문가가 선임되었고, 2019년에 조선전문가가 선임되었다. 

주주명 소유 주식수 지분율

하나은행  9,015,563 8.41

우리사주조합 274,104 0.26

[표Ⅲ-2] 대우조선해양 주요 주주(2020.6.말)

(단위: %)

구 분 2019 2017 2016 2013 2012 2010

사외이사 4 3 5 5 5 5

[표Ⅲ-3]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수 변동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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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

에서 선임한다. 회사는 각 이사가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 선임절차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이전 사외이사들의 추천과 선임은 실제 누가 추천했고, 어떤 기준에 의

해 선임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2019년부터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예컨대 모 사외이사의 경

우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며, 조선해양플랜트글로벌핵심연구센터장에 역임 중인 조선해양 전

문가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이라고 추천과 선임 배경을 

공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추천 경로와 선임 배경은 명시되어야 한다.

(2) 이사 보수

2019년 상임이사 보수는 1인당 평균 약 435백만 원으로 2016년 이전보다 약 10백만 원 감

소했다. 총지급액 역시 감소했다.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10년부터 65백만 원, 2016

년 60백만 원 등 매년 60백만 원 이상이었다. 2011년 이전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가 60백만 원이었다. 

 

이사들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2019년 보상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하

고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보상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9 2017 2016 2013 2012 2010

재무 2 2 2 2 2 1

조선전문 1 1

법조 1

교수 1 1 2

정치인등 2 2 2 2

 계 4 3 4 5 5 5

[표Ⅲ-4]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의 구성

(단위: 명)

구 분 2019 2017 2016 2013 2012 2010

상임이사 435 183 325 556 539 647

사외이사 50 46 60 61 60 65

[표Ⅲ-5]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이사 보수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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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보상을 정하되, 개별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 및 임원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이사에 대한 보상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총 보상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③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④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임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원회는 퇴임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

간 중 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별도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실 이 퇴직금 규정이 문제다. 예컨대, 2015년 퇴직한 모 임원의 상여 등에 대한 평가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당사 최대주주와 경영목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익

성, 성장성, 생산성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경영관리, 장기발전기반, 자회사 관리, 위험관리, 

경영관리 협력도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지급 기본급의  

60%~80%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수익성, 성장성 및 생산성은 매출액이 

2013년140,800억 원에서 2014년 151,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다. 

사실 매출이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조선·해양 업체의 가장 중요한 매출액 확정 기준은 추

정원가이다. 즉 분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성과급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비계량 지표와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장기발전기반

을 마련하였으나, 자회사 관리 및 위험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성과급을 산출 및 지급하였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

액은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기준 급여 42.8백만 원에 지급률 42.3을 곱하여 총 퇴직소득 1,810

백만 원을 산정하였다.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관계회사 등의 상황을 보면, 이해

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퇴직금은 연봉 이상이다. 

(3) 이사회 구조와 활동

이사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고, 문제 있는 거래를 감시하지 않

는다. 2019년 역시 이사회 안건은 모두 100% 원안 가결이다. 이사회에 제안된 안건은 과거에

도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지금까지 2016 이전에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이사 중 반대도 없었

다. 다만, 2015년 하반기 회사의 부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반대 의견이 한 건 제기되었다. 

이사회 회수는 2019년도만 따지면 임시회를 포함하여 13번이다. 사외이사들의 출석율은 95%

라고 한다.

2016년 이전 사외이사 대부분은 관련 전문가가 아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외이사가 된 

사람들이다.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이 중요한 사안들이 이사회에서 걸러지기 어려운 조건

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성격의 자회사 투자 안건은 원안 가결되기 더 쉬운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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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많았고, 사외

이사들의 각 안건에 책임 문제도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양금속 주식 가치 평가를 외

부 회계법인에 추가로 의뢰한 후 해당 주식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전원 유보로 결의하고 이후 가치 평가가 완료되면 이사회에 재 상정하기로 하거나, 해

당 이사회의 승인요청사항이었던 세영학원 운영권 양도조건에 대해 세부 조건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유보로 결의하고 양수인 측에 보완사항 요청 및 보완이 완료되는 

회차 일자 안건 내용

임시1차 2019.0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정기2차 2019.02.14
2019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방위산업진흥회 출자 승인의 건

정기3차 2019.03.14

2018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성보증 한도 약정 및 대출 기간연장 승인의 건

해외(카타르 도하) 지사 설립 승인의 건

대표이사 퇴직위로금(특별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임시2차 2019.03.29
대표이사(사장)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의 건

정기4차 2019.04.26 자본재공제조합 출자 승인의 건

정기5차 2019.05.22 한국산업은행 금융거래 조건 변경 승인의 건

정기6차 2019.06.21

농협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약정기간 연장 승인의 건

경남은행 신규 선물환 거래한도 약정 승인의 건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두모 1공구 및 노후자산 대체담보 제공 승인의 건

정기7차 2019.07.19 남양금속 주식매각 승인의 건

정기8차 2019.09.27

특수선 국내 입찰·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 승인의 건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대한조선 "선박건조용역에 대한 기본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정기9차 2019.10.28 국내 함정 사업 수금을 위한 담보설정 승인의 건

정기10차 2019.11.22 남양금속 주식매각 승인의 건

임시3차 2019.12.06
세영학원 운영권 양도 승인의 건

신한중공업 매립지 준공을 위한 대여금 지원 승인의 건

정기11차 2019.12.27

해외(오슬로) 지사 설립 승인의 건

해외(그리스) 지사 지사장 변경 승인의 건

2020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표Ⅲ-6] 2019년 이사회 안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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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2017년 자회사인 DeWind Co.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 상

환 자금 대여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에 확인 이후 승인하기도 했다. 

2016년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최대주주의 경영 관리와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사회 내에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의안 중 내부 거래 등은 감사위

원회에서 우선 심의 후 이사회로 넘어간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재무·회계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

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데, 조선·해양 회사에서는 특히 총예정원가(추정원가)관련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 이후에는 총예정원가(추정원가)관련 내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감

사위원회는 아래 [표Ⅲ-7]과 같이 11회 진행되었다. 

사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활동 내용(추정원가 관련 문제 등)는 대우조선해양만의 문

제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안고 있는 문제였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처럼 노출

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즉 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이 있을 경우 공기업이 더 정확한 재

무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일자 감사 내용

2018.01.18.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시스템 재구축 방향

매출채권관리 설계/운영 점검 결과

2018.02.13

회계감사 진행상황 보고 및 세금경정청구용역 보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보고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보고

2018.03.09.

2017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에 관한 사항 보고

2018.03.1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승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2018.04.27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 계획 보고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보고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에 관한 사항 보고

2018 회계연도 감사실 업무계획 승인

제19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 및 위임(대행) 결의

2018.06.15.

2018 회계연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018 회계연도 1분기 결산 결과 보고

2018 회계연도 1분기 회계감사 검토 결과 보고

[표Ⅲ-7] 2018년 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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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예로 2012년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지배구조의 성격과 활동에 따라, 경

영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전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구성은 

재벌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비슷했다. 사실 2013년 기자재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부정 적발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원가 흐름이나 내부 감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8.08.10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보고

2018 회계연도 반기 결산 결과 보고

2018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에 관한 사항 보고

2018 회계연도 반기 회계감사 검토 결과 보고

내부회계 제보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

2018.10.19

중간 회계감사 계획 보고

방화문 하자관련 대면보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

2018.11.09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보고

2018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2018회계연도 3분기 회계결산 결과 보고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에 관한 사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경과 보고

2018회계연도 3분기 회계감사 검토 결과 보고

이사회 상정안건 이행점검 결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보고

2018.12.14

2018회계연도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점검계획 보고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

품의서 모니터링 방안 및 점검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승인

2018.12.21
2019회계연도 지정감사인 감사수행 방향 제안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개최일자 의안내용

2012.1.18 '협력사 간접인력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2년 업무감사계획 보고

2012.2.23 2011회계년도 기말감사결과 보고

[표Ⅲ-8] 2012년 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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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의 감사위원회(이사회) 비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감사위원회(이사회) 활동과 구성을 보면, 최근 대우조선의 감

사위원회 활동과 차이가 있다. 한국조선해양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사외

이사 4명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검사 출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전 관료), 경영대 

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에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

게 되어 있다. 이들의 나이나, 출신 등을 보면, 법적인 의미의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최대주

주나 경영진과 어떤 관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법적 요건의 충족이 실질적인 감사위원회의 활

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활동 중 반대나 수정 등이 한 건도 없었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2012.3.22 '전사 혁신업무' 감사결과 보고

2012.4.19 '선행 도장 그룹' 감사결과 보고

'유류거래' 감사결과 보고

2012.5.24 2012년 1분기 회계검토결과 보고

2012.6.21 감사의견 이행실태 점검 보고

2012.7.19 '파견자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2.8.23 2012년 상반기 회계검토결과 보고

'IT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2.9.20 지식재산 업무 보고

자회사(DSC) 경영진단 결과 보고

2012.10.18 파견자 관리규칙 개정사항 보고

자회사(ENR) 경영진단 결과 보고

2012.11.15 2012년 제3분기 회계검토결과 보고

해양시운전 감사결과 보고

2012.12.20 2013년 감사계획 보고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2019.01.31

2018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9.02.2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인의 중요검토사항 보고

[표Ⅲ-9] 한국조선해양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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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이사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감상위원회의 승인이나, 확인을 거쳐야 하

는 사안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실 한국조선해양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은 최대 주주와 기업구조의 변화 관련 사항인데,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일

반적으로 조선·해양 회사에서는 수익의 기본인 총예정원가(추정원가)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것도 없다.

삼성중공업의 감사위원회도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 4명은 조선공학 교수, 관

료 출신, 은행 출신, 경제학과 교수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의 다양성은 한국조선해양

에 비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이사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비슷하

다. 이들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활동 중 반대나 수정 등이 한 건도 없었다. 

사외이사의 1인의 보수는 한국조선해양 7,350만원, 삼성중공업은 7,200만원이었다. 결국 한

국조선해양과 같은 재벌 계열 회사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결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보고

2019.03.26 감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

2019.04.30
2019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등 심의

2019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019.07.25 2019년 2분기 검토 결과 보고

2019.10.25

2019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및 향후 일정 보고

감사위원회 업무감독 계획(안) 보고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의 책임 범위 검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

2019.12.13 감사인 재지정 결과 및 2020년도 외부회계감사 수행 계획 보고

개최일자 감사 내용

2019.02.22

제1호 의안 : 제45기 감사보고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보고사항 1) 제45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대외 후원 실적 보고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보고의 건

[표Ⅲ-10] 삼성중공업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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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은행의 개입 방식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경영에 대한 개입은 재경실장에 1명, 2015년 이전에는 사외 이사를 1

명 지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경실장은 부총재에서 퇴임한 사람이 와서 보통 3년 동안 근무했

다. 사외이사는 매번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요가 없을 경우 한 명 파견하는 방식이

었다. 사외이사는 부총재보나 혹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파견할 경우 기업금융팀장을 사외이사

로 파견했다. 결과적으로 퇴임자 자리 마련이었지, 경영관리나 감독 차원의 개입구조는 아니었

다.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건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산업은행의 민간 기업 관리 목적이 

매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관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3) 계열사 구조와 변동 추이

       4)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2019.04.29

보고사항 1) 19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19년 1분기 대외 후원 실적보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1) '19년 1분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및

  제16호 [리스] 도입 영향 관련 설명

2019.07.25

보고사항 1) 19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19년 상반기 대외 후원 실적보고

       3)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추진 결과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1) '19년 2분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및 일정

  3) K-IFRS 제16호 [리스] 도입 관련 주요 영향

2019.11.08

보고사항 1)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2) 외부감사인 지정

       3) 2019년 3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1) '19년 3분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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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사 변동 추이(종속회사와 관계회사)

현재까지 대우조선의 출자구조는 단순 최대주주 지배 형식이다. 구조조정 직전인2016년 기

준 계열사들을 보면, 조선 계열 회사와 조선·해양 관련 펀드 회사, 그리고 대우조선에 자재나 

용역을 납품하는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Ⅲ-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우조선해양 그룹의 계열사는 2016년 말 현재 37개이다. 

국내 회사 15개, 해외 회사 22개이다. 전체적으로 조선 및 중공업, 일부 (재생)에너지 관련 회

사, 그리고 자원 개발 관련 회사가 있었다. 

처음부터 계열사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06년 6개였던 계열사가 2009년 19개, 2013년 41

개까지 증가했다. 2006년에는 조선 부품과 건설 회사였다. 그리고 2009년 풍력 발전이 추가되

더니, 2012년 자원개발 관련 회사가 포함되었다. 사실상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볼만한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조선 및 중공업 관련 부품, 풍력 발전 관련 회사, 그리고 자원 개발 관련, 물류 

등 회사가 있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계열사 구조는 크게 변경되었다. 매각 가능한 자회사들은 매각했다. 문제

는 이들로 인해서 그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2) 계열사 구조(종속회사와 관계회사)

현재까지 대우조선의 출자구조는 단순 최대주주 지배 형식이다. 계열사들을 보면, 조선 계열 

회사와 관련 펀드 회사, 그리고 대우조선에 자재나 용역을 납품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Ⅲ-1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우조선해양 그룹의 계열사는 2016년 말 현재 37개이다. 국

내 회사 15개, 해외 회사 22개이다. 건설을 제외하고 복잡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조선 및 중공

업, 일부 (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자원개발 회사들이다. 

구 분 2019 2016 2013 2012 2009 2006

계열회사 수 4 36 41 39 19 6

업종 구조

조선 부품 조선 부품 조선 부품 조선 부품 조선 부품 조선 부품

건설 건설 건설 건설 건설

물류 물류 물류 물류

풍력 발전 풍력 발전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자원개발 자원개발 자원개발

선박금융 선박금융

[표Ⅲ-11]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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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계열사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안고 있던 문제는 더욱 명확하게 드

러난다. 계열사 확장하던 당시 회사의 재무상황(구조)은 악화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예컨대 

2007년까지 막대한 영업현금이 유입되었지만, 2008년 (-)3,199억 원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시작되었고, 이후 지속된 것이다.

(3) 계열사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과 재무적 조건

대우조선의 계열사 확장 과정과 재무적 조건을 보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정치적인

지 알 수 있다. 계열사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은 2009년 19개로 확장, 2012년 자원개발 

관련 회사를 포함하여 39개까지 확대된 시점이었다. 

사실 당시 대우조선의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2007년 이전 몇 년 동안 (+)영업현금흐름이었

지만, 2008년부터 계속 막대한 (-)영업현금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재무적 조건을 

무시하고, 풍력 발전, 자원 개발 관련 회사까지 선수금 등 배를 만들 자금을 모두 투입하여 계

열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한 것이다. 

상장여부 회사수 소속 회사의 명칭

상장법인 1 대우조선해양(주)

비상장법인 36

신한중공업(주), 삼우중공업(주), (주)디섹,

 비아이디씨(주), (주)해동이엔지,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구보라매(주), (주)웰리브, 한국선박금융(주),

 대한조선(주), 거북선5호선박투자회사,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 거북선7호선박투자회사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주)

 Daewoo-Mangalia Heavy Industries S.A.,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DeWind Co.,

 Little Pringle1 LLC, Little Pringle2 LLC,
 DeWind Novus Ⅲ LLC, DeWind FRISCO LLC,

 DeWind Europe Gmbh, DK Maritime S.A., DSME Oman,

 DSME Far East LLC, DY SHIPPING LIMITED,
 DY Maritime Limited, DY Tankers Limited,
 DY Destiny Limited, Cadore Del Equador S.A.,
 PT. DSME ENR CEPU, D&H Solutions AS,
 Pangea LNG B.V., PT. DSME Indonesia,
 DSME Kazakhstan LLP, DSME Offshore Engineering Corporation

계 37 -

[표Ⅲ-12] 대우조선해양 그룹 계열사(2016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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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 결과는 좋지 않다. 종속회사 등 전체 순자산 장부

가액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자회사가 그렇다. 망갈리아조선소는 손상 

금액이 크다. 국내 자회사 중 조선 부품 관련 회사, 설계 회사, 식자재 등 서비스 제공 회사 

등을 제외하고, 좋지 않다. 자원개발, 풍력 등 모두 그렇다. 이러한 종속회사 등의 손실이 적지 

않게 대우조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연결 -843,000 -560,227 -1,197,910 -996,054 2,259

개별 -606,311 -523,370 -1,268,051 -774,698 -30,955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연결 -209,752 -1,519,607 -266,454 1,942,864 800,092

개별 -133,560 -1,279,590 -319,904 1,851,163 664,532

[표Ⅲ-13] 대우조선해양 영업현금 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신한중공업㈜ (구. 신한기계㈜) 336,972 290,233 46,739

삼우중공업㈜ 287,093 255,274 31,819

㈜디섹 203,632 100,289 103,343

비아이디씨㈜ 73,516 17,819 55,697

대우조선해양건설㈜ 212,753 195,343 17,410

㈜웰리브 94,291 25,075 69,216

DW Mangalia Heavy Industries S.A. 481,576 1,335,204 -853,628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392,124 150,065 242,059

DeWind Co. 23,177 188,835 -165,658

DK Maritime S.A. 4,758 142,418 -137,660

DSME Oman LLC 4,045 61,748 -57,703

PT. DSME ENR CEPU (PT.DEC) 119,031 104,334 14,697

DSME Far East LLC 1,915 733 1,182

합   계 2,234,883 2,867,370 -632,487

[표Ⅲ-14] 주요 종속회사의 장부가액 (201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82 -

(4) 자회사 등의 경영 실적과 채권 정리 내역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들의 수익은 전기에 비해 개선되었다. 영업손실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

만 대우조선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전체 합계는 여전히 적자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자

회사60)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 관련 자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여전히 적자였다. 이것은 

조선 자회사나 해외 자회사를 매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 회사와의 영업 거래나, 자금 거래에 따른 누적 손실이 2017년 말 현재 1조5,451억 원

이나 되었다. 관계 회사들과의 거래로 인한 내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D.M.H.I와 Dewind Co.의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행할 

보증금액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의 이행 과정에서 회사가 종속기

업으로 제공한 대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 인식한 금융보증부채를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으로 대체하였다. 2017년에 대체된 금융보증부채 금액은 29,035백만 원(2016년: 295,253백만 

원)이었다. 또한,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중 출자전환, 영구채차환 

및 만기연장 등 조건변경이 예상되는 채무 51,252백만 원을 다시 금융부채로 지정하였다. 이

것 역시 정리해야 할 손실이다. 

60) 예컨대 비디아이씨는 창고업, 포장업, 운송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구  분 2016 2015

매출액 당기순손익 매출액 당기순손익

신한중공업㈜ (구. 신한기계㈜) 227,661 -28,169 286,632 -53,843

삼우중공업㈜ 163,881 -1,272 239,721 -24,941

㈜디섹 431,931 25,460 435,063 -86,921

비아이디씨㈜ 61,399 6,310 76,528 8,322

대우조선해양건설㈜ 463,837 6,712 489,567 -51,084

㈜웰리브 191,022 -918 221,729 9,599

DW Mangalia Heavy Industries. 520,103 -124,282 579,170 -231,062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157,650 -4,058 216,079 18,837

DeWind Co. 29,638 -106,113 23,350 -71,840

DK Maritime S.A. - -263 67,046 -88,144

DSME Oman LLC - -3,248 903 -22,280

PT. DSME ENR CEPU (PT.DEC) 118 4,179

DSME Far East LLC -896 -556 1,820 1,424

　  합    계 2,246,344 -226,218 2,637,608 -591,933

[표Ⅲ-15]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경영실적(201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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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종속기업 ㈜디섹의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하여 ㈜디섹이 D.M.H.I 에 대하여 보

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143,760백만 원을 회사로 무상 이전하였고, 이것도 

미수금과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처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5) 지급보증

2016년 말 현재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미화환산 USD 332,467천의 금

융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Dewind Co.가 차입한 운전자금 USD 1,500만에 대

한 지급보증 및 WEIcan 풍력발전기 발주업체와 체결한 터빈공급계약 및 유지보수를 위해 회

사가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 등 총 49,694천USD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

다. 

2016년 초 대비 지급보증은 감소했다. 그런데 이 지급보증 감소는 손실 처리하면서 감소한 

것이지, 자회사가 보증을 해소해서 감소한 것이 아니다. 즉 지급보증도 대부분 손실 처리된 것

이다. 2016년부터 부실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보증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

작했다. 2016년 말 전체 지급보증 금액은 한화 기준 4,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부담은 이후 

다시 손실로 추가된 것이다. 

구  분 2016.12.31. 대손상각비(환입) 기타증감 2017.12.31

매출채권 139,913 - 23,590 163,503

미수금 375,060 110 1,744 376,914

대여금 등 911,319 18,503 74,854 1,004,676

합 계 1,426,292 18,613 100,188 1,545,093

[표Ⅲ-16] 대우조선해양 관계회사 채권 대손(2017년 말)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16.1.1 증가 감소 2016.12.31

Daewoo-Mangalia 418,451 255,987 162,464

DeWind Co. 14,020 980 15,000

KODE NOVUS I LLC 102,174 21,000 81,174

DeWind FRISCO LLC 20,945 4,000 16,945

PT. DSME ENR CEPU 56,883 1 56,884

합 계 612,473 981 280,987 332,467

[표Ⅲ-17] 대주조선해양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단위 : 천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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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 가치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사례를 보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가 현재 대우조선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16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중공업의 혁신 

역량을 후퇴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의 인적 분할 당시 현대오일

뱅크 주식, 현대중공업 등의 AS서비스 등을 담당했던 사업부문인 현대글로벌서비스, 그리고 현

대중공업의 자기주식(당시 현대중공업 발행주식수의 13%, 2016년 9월 평균 주가 기준 1조

4,000억 원)은 현대중공업의 핵심 역량들이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모두 현대중공업지주가 지

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반면 

인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는 정회장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현대중공

업 자기주식은 현대중공업 지배 수단이 되었고,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은 현대

중공업지주의 자금줄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중공업 지배는 현대중공업 주식을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하면서, 의결

권의 부활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정몽준이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주식을 현대중공업 

지주에 현물 출자하면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목표만큼 확보했다. 이 자사주

는 회사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자사주 본래의 취지와 달리, 회사 돈을 가지고 대주

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금 통로 역할을 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지주회사의 직접 자회사로 귀속

되었다. 당시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자회사를 가져가면, 현대중공업 이익 구조는 당연히 흔들

린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오일뱅크와 관련된 차입금만 가져갔다. 현대오일뱅크 관

련 자산 외 1조4,356억 원에 해당될 수 있는 부채나 차입금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실질 분

할 재무구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2019년 물적 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명분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물적

분할에 따른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당시 현대중공업을 다시 분할하여 현

중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즉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 자회사를 직접 지배했지만, 물적 분할 후에는 조선 관련 자회사들을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지배하고, 현대오일뱅크 등은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지주의 리스크는 줄고,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산업은행이 주주로 

남아 있음에 따라 정책금융은 받기에는 더 유리한 구조이다. 이것은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주주

인 정회장의 리스크는 줄고, 그룹 지배력은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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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현대중공업 그룹 물적 분할 후 지배구조

자료: 이투데이 2019.4.24 기사 그림 참조.

5) 소결 : 지배 구조와 경영 관리 효과(효율)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등의 지배구조 및 경영 실적 등을 비교해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가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2016년 이후 현재 대우

조선의 지배구조와 작동 과정 등은 한국조선해양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우조

선의 경영부실과 비슷한 경영부실은 한국조선해양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정확한 추정원가에 따른 손실, 막대한 대손과 관계회사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은 대우조선이

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Ⅲ-2] 현대중공업 지주의 물적 분할 후 최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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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액은 공시 자료를 통해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것이다.

2017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을 보면, 재벌 그룹 지배구조가 기업의 가치보

다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일외에는 없다. 예컨대 

2016년 말 인적 분할 과정에서 당시 현대중공업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었던 현대오일뱅크, 자

기주식,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현대중공업지주의 직접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의사결정은 기업가치

(당시 현대중공업)나 기업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

성만 부여했을 따름이다. 2019년 물적 분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균형 분할에 따른 현

대중공업의 기업가치 훼손이나, 혁신(연구개발) 능력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되

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부실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 판단을 한 바도 없다.

사실 산업은행(정부)의 매각 목적형 경영 관리가 대우조선 부실을 키워온 원인 중 하나이다. 

예컨대 대우조선의 재경실장(부사장)은 산업은행에서 퇴임한 사람의 정년 연장을 위한 자리 마

련이었고, 사외이사는 정권의 정치적 수요를 채우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경영관리

나 감독 차원의 개입 구조는 아니었다. 이것은 산업은행의 법적인 제한과 함께, 산업은행의 기

업(자회사) 관리 목적이 매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열사 확장 등 경영 과정에서 기업 가

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보다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최

대 주주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산업은행(혹은 정부)의 감독 혹은 경영관리와 같은 명확한 역할 부여에 따른 지

배구조가 된다면, 재벌 기업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및 이후 영업 진단

1) 사업 개요61)

61) 출처: 2019년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구  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추정원가 오류 등 2,088,000 2,297,000

대손(채권)상각 1,424,254 1,357,081

자회사 등 투자 손실 1,200,000 1,600,000

계 4,712,254 5,254,081

[표Ⅲ-18]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손실 추정액 구조(2019년 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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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FPSO, RIG, 고정

식 플랫폼 등 해양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구난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 조

선·해양 전문회사이며, 주요 종속회사인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는 선박블럭 및 부품을 제

작하고 있다. 아울러 종속회사인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는 컴퓨터 통합자문 및 시스템 구축사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SME Kazakhstan LLP는 육상플랜트 건조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영

위한다. 또한, DK Maritime S.A.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한다.

(1) 조선업계의 현황

가. 선박·해양산업의 특성

선박·해양산업은 해양에너지 개발산업, 해운업, 수산업, 군수산업, 관광산업 등에 사용되는 각

종 선박 건조 및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가공, 저장 등에 사용되는 장비와 설비 등을 개발·생

산하는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전방 산업인 해양에너지 개발, 해운, 수산, 방위, 해상 및 심해 

관광산업의 성장에 단초를 제공하며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및 각종 Utility 설비 산업 등 후방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전방위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박·해양산업은 초기 막대한 시설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며 이로 인하여 시장의 진입과 탈퇴

가 용이치 않은 기간산업으로 자본집약적이다. 동시에, 설계·건조기술·신선형 및 차세대 해상운

송 수단의 연구개발, 영업에서 사후관리(A/S)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ata base의 축적과 활용

을 요구하는 정보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박 및 해양제품의 건조는 절단, 

조립, 의장, 도장 등 전 공정에 걸쳐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으며 

기계화/자동화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산업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는 로봇산업의 진출과 연구 등 활발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이나 해양제품은 대규모·고가로 계약, 제작 및 인도에 이르는 건조 과정이 비교적 장기

에 걸쳐 이루어지며 주문주의 선호도와 요구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건조가 이루어지는 개별 주

문/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조선·해양산업은 수출 기여도와 외화 가득

사업부문 구 분

조선 대우조선해양(주),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 대우조선해양(주), DSME Kazakhstan LLP

기타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주), DK Maritime S.A.

[표Ⅲ-19]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부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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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고 결제방식이 선박인도 시 수취하는 비중이 높은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제작금융 및 

운영자금의 융통, 수취 혹은 미수외화의 환 관리 등 종합금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나. 시장환경

가) 선박사업

2019년 국내 조선소 선박 수주량은 214척, 9,693천 CGT로 CGT 기준으로 전년(244척, 

11,780천 CGT) 대비 17.7% 감소하였다62). 해운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불

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둔화되어 녹록치 않은 한 해를 보냈으나, 2020년은 

LNG 운반선 특수 및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주축으로 하는 노후선 폐선과 이에 대한 대체수

요 투자 등 잠재 발주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IMO 2020 규제에 따른 방향성이 뚜

렷해지고 선박의 저속 운항이 일반화되면서 신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대형 조선소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

선 등의 건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LNG는 공급 과잉 및 유가 연동 가격 산정으로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2020년부터 대형 LNG 프로젝트 개발과 발주 채비의 본격화되어 

상당량의 LNG 운반선 신조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LNG 프로젝트 외에도 

Spot 시장도 꾸준히 활성화 되어 글로벌 LNG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LNG 추진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LNG 운반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20년 환경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사용 증가 및 중국, 동남아 중심

의 오일 수요 증가, 디젤유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국 변화는 톤 마일(기존 : 중동-아시아, 향

후 : 미국-아시아)을 증가시켜 신조 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주 잔량도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수급 균형은 예상보다 조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규제로 인한 노후 초대형 

원유 운반선 폐선 증가도 이중 연료 관련 신조 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현재 공급 과잉에도 환경 규제 대응, 선박 효율 극대화, Alliance 간 

경쟁 및 선주사별 상이한 운항 전략에 따른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해양플랜트사업

국제 유가는 최근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징후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 견인에 의한 상승 가능성을 보이고 

62) 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0년 1월 10일 발간 통계자료 '국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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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양플랜트 시장 분위기는 저점을 지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일 메이저들은 Shale(셰

일) 등 단기 수익 확보 가능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심해 유전 개발에는 여전히 신중한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신조 발주 규모 증가가 예상되나, 조선소 간 치

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생산 설비의 경우, 오일 메이저들의 중장기적인 생산량 감소 우려로 심

해 유전 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2020년은 2019년 대비 

신조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절감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

소형 프로젝트 위주로 발주가 예상되며 당분간 어려운 수주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추 설비의 경우 가동률 및 용선료는 상승하고 있으나, 미인도 시추 설비 등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회복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Harsh(극한 환경)용 반잠수식 시추 설비의 경우 북해 및 아프리카 수요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발주 가능성이 기대되나, 연간 발주량이 제한적이므로 전체 시추 설비 신조 시장 회복을 견인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선소 미인도 시추 설비 물량이 해소되고 브라질/

서아프리카/미 멕시코만 등 주요 심해 시추 설비 시장이 확연하게 회복되어야만, 본격적인 신

조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특수선사업

국내 함정시장은 장/단기 자주국방 구축체계(대양해군으로의 지향, 장비 첨단화 등)로의 추

진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나, 함정 대형화에 따른 발주 척수 감소로 경쟁 역

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함정시장은 중국의 군비 확장 및 국지전 증가에 따른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의 군비 증

액에 따른 함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자주국방 수요 대비 자국 내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로 해외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함정 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존재하나, 해외 함정 사업의 경우 국가가 일부 개입하는 극심한 경쟁이 수반되는 

바,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가) 조선산업

선박 발주가 산업 내 가격, 품질, 영업 경쟁력 등의 내생변수와 더불어 해운 운임, 유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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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 성장률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기변동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

해 조선시장은 전세계 단일시장의 성격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성장률과 선박 해체 Cycle 예측

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의 확대·축소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나) 플랜트 및 해양산업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제반 국가의 자국 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정도와 건설산

업의 경기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비교적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개발 비용이 

높은 편이므로 장기적인 유가 전망이 중요한 산업이다. 

라. 경쟁 요소

선가 및 지불조건 등 자본 경쟁력과 기술·품질·납기 등 생산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원가 경쟁력은 제반 경쟁력의 집합적인 개념으로 산업 내 생존 및 성장에 필수 요소로 간주, 

국내 조선소들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고수익 제품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등 기존 조선 강국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조선소는 신규 기술인력 육성에 약

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엔화 약세와 자국 내 LNG 운반선 발주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는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지원을 통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가격경쟁력을 앞

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부문을 중심으로 싱

가포르 조선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는 생산설비 현대화 및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으며 현재는 기술력과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회사의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시추선, 해양 생산설비 등은 그 

경쟁력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회사의 현황

가. 영업 개황

가) 선박사업

회사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상선 전체 제품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

추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이은 유로존 위기 및 각종 이슈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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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시황도 녹록하지 않고, 큰 폭의 글로벌 교역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 등 악재에도 불

구하고, 2019년 대형 LNG 운반선(174k cbm) 10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대형 LPG 운반

선 2척,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천 설계 경쟁

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우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해양플랜트사업

해양플랜트 사업은 유전, 가스전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을 필요로 하

며 제품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수행 능력이 달리 요구된다. 회사는 해양 시추·생

산 설비 및 육상 Modular Plant까지 전체 제품에 걸쳐 사업 수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설비에 대해 다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발주처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의 표준 디자

인을 개발하여 영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입찰 참여 위주의 영업활동에서 개발형·제안

형 영업활동으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신규 발주가 제한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지속된 저유가/저성장 기조는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결과

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발주된 해양 프로젝트 수는 현저히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주요 발주처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고 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몇몇 지역

을 중심으로 신규 발주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회사는 매출의 확대보다는 수익성 있는 일감

의 안정적 일감 확보를 목표로 영업 전략을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업 집중력을 높여

갈 예정이라고 한다.

다) 특수선사업

회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전투함 및 지원함 등 다양한 선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해군의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장

보고-I 잠수함 1척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Batch-II 잠수함 3척

을 추가로 수주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22.2억불을 수주하면서 특수선사업본

부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을 달성하였다.

나. 회사의 경쟁 우위요소 

가) 핵심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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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자원의 최적화를 위하여 도크(DOCK)별 생산 전문화, 자회사별 생산 전문화, 사외 권

역별 생산운영전략 및 안벽 운영방안 수립 등 최적 생산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

러 글로벌 조선·해양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역량과 전문역량,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

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비핵심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합병, 매

각, 청산)을 통하여 핵심사업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나) 기술 DSME의 위상 제고

회사는 2018년 시흥 R&D센터를 설립하여 예인수조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특

히, 수조 시험시설 완공으로 모형시험의 자체 수행이 가능해지고 신선형 및 신제품 개발에 매

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연구-영업-설계-모형시험-생산-시운전 과정에서 일관화된 

체계를 완성하여 기술 신뢰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수주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2019년에

도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동수조, 음향수조 및 친환경 실험설비 등에 추가적인 투자

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해양 방위산업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수한 방산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 핵심 무장 장치 국산화 및 연구개발을 완료하였고 장보고-III 평가장비 

개발, 통합생존성 향상방안 연구 등 방산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

근 해군으로부터 3000톤급 장보고-III 2차 사업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 사업을 수주하였다.

방산기술 외에도 에너지시스템 기술 경쟁우위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자체 개발한 증발가스 

재액화장치(PRS, FRS, MRS)의 실선 적용 및 성능 향상 기술을 지속 연구 중이며, LPG를 연

료로 사용하기 위한 LPG FGSS(연료가스공급장치, Fuel Gas Supply System) Pilot Plant 실험

설비 구축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에너지시스템실험센터의 확장을 통해 자체 개발 기

술의 사전 성능 검증 및 실제 테스트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OTS(Operator Training Simulator) 센터 운

영, SIoT(Ship Internet of Things) 개발, Smart ship platform 자체 개발 등을 통한 수주 경쟁

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조선소 구현을 위해 Smart Factory 시스템 개발, 조선해

양용 로봇 개발을 지속 수행 중이며, 반자동 TIG(Tungsten Inert Gas) 용접기술, 전처리/도장 

자동화 기술, 배관 자동 용접장치 등과 같은 용접 및 도장 자동화 장치도 지속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생산 환경 구축과 작업자의 안전/보건 향상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다. 시장점유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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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0년 1월 10일 발간 통계자료 '국내통계' 상선 수주.

강재 중심의 선박 외형 물량인 GT기준으로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

출액과 고부가가치 선박(LNG 운반선 등)의 점유율 비중과는 차이가 있다.

2)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재무구조 진단

(1) 2020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요약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로 기업의 단기부채에 대한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유동자산 6,747,880 6,871,061 7,350,037 6,651,302

비유동자산 4,420,978 4,405,018 4,568,485 4,795,451

자산총계 11,168,858 11,276,079 11,918,522 11,446,753

유동부채 4,671,723 4,807,538 5,356,773 6,143,042

비유동부채 2,446,993 2,713,644 2,721,527 2,313,050

부채총계 7,118,716 7,521,182 8,078,300 8,456,092

자본총계 4,050,142 3,754,897 3,840,222 2,990,661

부채와자본총계 11,168,858 11,276,079 11,918,522 11,446,753

[표Ⅲ-21]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유동비율 144.4% 142.9% 137.2% 108.3%

부채비율 175.8% 200.3% 210.4% 282.7%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대우조선해양(주) 3,530 20.1% 6,170 26.8% 3,953 20.2%

현대중공업(주) 4,473 25.5% 6,258 27.2% 6,364 32.5%

삼성중공업(주) 4,841 27.6% 4,721 20.5% 3,677 18.8%

현대삼호중공업(주) 3,067 17.5% 4,214 18.3% 4,178 21.3%

기타 1,621 9.3% 1,647 7.2% 1,402 7.2%

계 17,532 100.0% 23,010 100.0% 19,574 100.0%

[표Ⅲ-20]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량 및 점유율

(단위: 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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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이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포함되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이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유동성 위험을 보일 수 있다.63) 이에 비추어 회사의 유동비율은 안정적

이라 할 수 있다.

또 부채비율은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64)로 2017년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

다. 한편 2020년 6월 말 현재 조선 주요 3사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아래와 같다. 

(2) 2020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과 주요비율

 

63) 매일경제 함께 풀어봅시다(2020. 1. 30.).
64)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65)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

회사, 분할존속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는 바 최근 공시가 2019년 말이어서 기준일자가 2019년 12
월 31일이다.

66) 2018년 판관비가 음수(△)인 것은 거액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비롯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65) 삼성중공업

유동비율 144.4% 19.8% 98.4%

부채비율 175.8% 146.7% 211.0%

[표Ⅲ-22] 3개 조선사의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매출 3,923,929 8,358,745 9,644,384 11,101,818

매출원가 3,449,892 7,889,790 8,892,718 9,557,731

매출총이익 474,037 468,955 751,665 1,544,087

판관비66) 71,903 176,194 △ 273,166 811,083

영업이익 73,385 292,761 61,058 733,004

당(반)기순이익 51,489 △ 46,485 320,052 645,758

[표Ⅲ-23] 2020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과 주요 비율

(단위:백만원, %)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매출원가율 87.9% 94.4% 92.2% 86.1%

영업이익률 1.9% 3.5% 0.6% 6.6%

당기순이익률 1.3% 당기순손실 3.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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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별 수주하는 산업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중 거액의 대손충당금환입(4,665억 원 규모)도 이와 같은 속성을 

부추긴 듯하다. 

(3) 2020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현금 흐름

무엇보다도 우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

금 흐름은 대체 투자요소와 신규 투자요소를 감안하면 음수(△)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

개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영업현금 흐름은 2017년 부수(△)였다가 2018년 흑자 전환하였고 이후 2019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비록 2020년 반기 말 현재 영업현금흐름은 적자이긴 하

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하반기 반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회사의 생산 능력과 가동률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영업현금흐름 △ 280,286 2,542,127 725,141 △ 1,019,899

투자현금흐름 △ 47,581 △ 484,549 △ 13,221 22,724

재무현금흐름 △ 219,223 △ 395,101 △ 565,892 987,889

[표Ⅲ-24] 2020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단위 2019.12.31. 2018.12.31. 2017.12.31.

상선 천CGT    2,478    2,288    2,456

상선(DSSC) 천CGT    312    232    287

해양 및 특수선 천MH   9,952    9,340    8,444

[표Ⅲ-25] 생산능력 및 가동률

(단위: 천CGT, 천MH, %)

2020. 6.30. 2019.12.31. 2018.12.31. 2017.12.31.

대우조선해양 101% 103% 92% 105%

현대중공업 N/A N/A 60% 93%

삼성중공업 104% 93% 9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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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재설계 및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

1. 조선산업 현황 및 미래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비단 대우조선해양 및 최대주주로서 

산업은행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대중들은 한국의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고, 대

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적자로 인해 차라리 망하게 내버려두는 게 낫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조선산업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세계 조선산업에서 한국 조선산업

이 차지하는 위상, 나아가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조선산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

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계 조선산업 및 한국 조선산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선산

업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미

래에 대한 전략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선산업의 특성 및 한국 조선산업의 전개과정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세계 조선산업의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세계 조선산업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변화

와 성장과정을 검토한다면 보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간략히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조선산업의 상품시장 특성은 조선산업의 고유한 업종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산업 특성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선산업은 단일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전방산업으

로는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며, 특히 해

운업은 세계 경기 및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조선산업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인 전방산업이다. 그런데 해운산업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불안정성 및 

장기적인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조선업체들은 해양구조물, 각종 플랜트,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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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장비 등에 진출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거나,(종합 중공업기업화) 해운, 금융, 기자

재 등의 산업에 진출함으로 써 수직적․수평적 계열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Oil & Gas Industry)도 조선산업의 중요한 전방산업이다. 해상 교역물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한 석유를 수입하는 각 국가별로도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박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석유 가격과 연동하는 가스 또한 조선산업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초저온으로 액화할 경우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동의 효율성이 높

아지는 LNG 및 LPG는 선박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2000년대 이

후로는 육상 석유 시추 뿐 아니라 해상, 특히 심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설비들을 에너

지기업들이 조선업체들에 발주를 하면서 에너지산업의 전방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선박수요 및 고유가로 인해 해양(offshore) 부문

의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산업(심해석유 및 가스, 해저광물, 해상 풍력 및 조력 발전 등)이 

조선산업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방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은 후방산업인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 가

구업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그 중에서는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67) 조선산업

은 철강산업의 제품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며, 또한 철판 가격 등락에 따라 조선산업도 큰 영향

을 받기도 한다. 최근 조선산업은 운전 장비 자동화로 인해 전자장비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면서 전기전자산업도 주요한 후방산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은 자체적인 부가

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뿐만이 아니라 산업 간 연관효과로 인해 후방산업들의 부가가치 및 고

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기술집약적’이고, 또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다. 선박 건조공정은 매우 많은 건조공정들을 거치고 있으며, 각각의 건조공정들은 독자적인 

작업과정들을 별도로 그려야만 전체적인 건조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다. 또한 주문 

생산의 특성 및 초대형 구조물 제작이라는 점에서 자동화된 기술의 도입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숙련된 기능직 노동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해당업체의 경쟁력을 좌우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선박건조에 필요한 대형도크 및 초대형 크레인, 각종

중장비 등 대규모 설비투자 자본이 필요하고, 선박건조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선박인도 시 

대금을 받기 전까지 선박건조를 위한 운영자금 동원능력도 필요68)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특성도 강하다. 대형 선박은 설계까지 포함한 제작기간이 평균 2년 정도, 대형 해양구조물의 

경우 설계부터 최종 인도까지 최고 5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

67) 배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수만 장의 철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은 아무 긴밀한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1960년대 일본의 차관으로 포항제철이 건설된 이후,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철강제품
의 수요처로서 조선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68) 일반적으로 선박대금은 선박건조단계의 진행에 따라서 20%씩 5회에 걸쳐 지급한다. 하지만 선박수요가 많
아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계약금 비중이 높은 헤비 탑(heavy top)방식으로, 설비과잉으로 선
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최종잔금 비중이 높은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계약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헤비 테일 방식의 대금계약이 일반화되면서 조선소의 운영자금조달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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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구입 자금, 인건비 등을 업체에서 감당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셋째, 조선산업의 생산품은 규모가 커서 생산 공정의 표준화/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단위생

산-주문(후)생산’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객(선주)의 

수요가 까다롭고 자연스럽게 ‘맞춤형 주문생산’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문 생산

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선생산-후판매 방식이 아니라 건설업과 유사한 수주산업

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고용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제품의 거래단가

가 크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2009년 이전 세계 조선산업의 전개과정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조선산업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철을 소재로 강선을 건조하면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철판을 쇠로 된 볼트로 이어붙이는 리벳건조방식을 활용하여 

20세기 초에 조선산업의 첫 번째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2차 대전 직전까지 영국의 조

선산업 패권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당시 선박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선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이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용접 기술을 조선산업에 도입하여 블록건조 방식의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선박건조 기

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이로 인해 대형 선박건조가 한층 용이해진 것과 동시에 기존 리벳공들

의 퇴조와 용접공들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조선산업은 

용접에 의한 블록공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960년대 이후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

하면서 전 세계 상선의 절반 정도를 일본에서 건조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에 세계 조선산업은 선진국 간 무역의 팽창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해운업-조선산업도 함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석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석유수출입에 필요한 원유 및 원유제품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선산업은 호황을 맞이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이와 같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

데, 선박의 건조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박건조 계약 시점과 인도 시점의 차이에 따른 투기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고도성장과 해운업 및 조선산업의 호황은 

1973년 1차오일 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 → 해운업 → 조선업의 연쇄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3년 직전까지 투기적으로 과잉 발주되었던 선박들로 인해서 이후 1980년대까지 조

선산업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및 서유럽 국가들은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기도 하였고, 상품의 차별화 전

략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조선산업 국유화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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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민영화를 했다가 퇴출되는 수순을 거쳐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유럽 

각국 조선업체들 구조조정은 사실상 ‘탈산업화’(Bo Strath, 1992)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일본 조선산업 또한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후반 2차례 구조조정 진행하였다. 2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 조선산업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설비는 60%를 감축했으며, 인력은 2/3를 감축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조선대기업(중공업)의 엔지니어들을 다른 업종(항공우주, 철도 등)으로 전환하면

서 사실상 조선산업을 일정하게 포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서유럽 및 일본 조선산업의 

동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세계 조선산업 흐름과 정반

대로 진행한 한국 조선산업 또한 1980년대까지 몇 차례 위기에 직면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으

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설비 축소 흐름과 정반대로 공격적으로 설비확장을 진행하였고, 1990년

대 이후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2000년대 이후 일본 조선산업을 제치고 세계 조선산업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하던 선박발주 수요를 일본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엔지니어의 타 업종 이직 이후 절대적인 인원 부족), 빅3를 필두로 한 한국 조선업체들은 세

계 조선산업을 주도하였다. 

2000년대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을 불러왔던 중국은 자체적인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

면서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자국 내 조선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는 선박 건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대 1950년대 1960∼80년대 1990∼2000년대 2010년 이후

영  국
- 리벳건조공
법 채용

-원가 우위

-제품 다양화
-비가격 경쟁력 
우위

-보조금 지급
-국유화/폐쇄

-민영화
-설비 축소 및 해외매각

서유럽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구조조정

-시장세분화전략
-시장보호전략(보조금 지급)
-파산/폐쇄증가

일  본

-정부의 보호 
및 육성

-용접에 의한 
블록공법 채용

-원가 우위
-제품 다양화
-차별화 전략

한  국 -정부의 육성
-원가 우위
- 설비확장/기술개발/공법혁
신

-차별화 전략
- Product-mix 재구
성 필요

중  국
-정부의 육성
-설비 확장

-원가 우위

[표Ⅳ-1] 조선산업의 시대별 경쟁 패러다임 변화

자료: Cho and Porte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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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산업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조선

산업의 신규선박 발주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서구사

회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가 막을 내리고 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기

점으로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선시장에

서 신규 선박 발주는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 직전에 투기적으로 발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

였으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낮은 신규 선박 발주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3년 유조

선 중심의 시황이 붕괴된 이후 5년 동안 신규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1980년대까지 신

조선 발주가 극도로 빈약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와 같은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많은 서유럽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붕괴 수준으

로까지 몰락하였으며, 서유럽 조선산업의 몰락은 한 편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때문

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 역시 20여년 가까이 지속된 세계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국면

과 한국 조선산업이 1980년대 이후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바라

보고 철수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Ⅳ-1] 2009년 이후 조선업체들의 감소 현황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 국면에서 잠시 회복됐던 신규선박 발주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면서야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고, 벌크선의 운임상승에 따른 수요폭증과 환경규제 강화로 

단일선체 탱커의 이른 퇴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교역량 증가 및 중국발 물동량의 폭발적

인 증가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신규수주가 역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홍성인, 2008). 하지만 이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

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2000년대 조선산업의 슈퍼호황은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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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전세계 신규선박 발주 규모의 변화(1973~2009)

(3)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산업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조선산업은 수주절벽을 체감하였다(다만 생산 정

점은 발주와 건조의 시간차로 인해 2011~12년).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무수

히 많은 조선업체들이 폐업하였다. 중국 및 유럽의 조선업체들은 크게 감소했으며, 한국도 

2009년 41개 업체에서 2017년 16개로 감소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조선산업의 업

체 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70개에서 58개로 감소), 일본은 2000년 대 이전에 구조

조정이 사실상 끝이 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업체간 합병으로 인해 업체 수가 일부 감소한 

영향이다.

2019년 프랑스의 선박브로커 회사인 BRS에서는 전 세계 조선업계의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진행한 구조조정으로 가동 중인 조선소 숫자가 2008년 651곳에서 2018

년에는 357곳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69). 아울러 조선업체들이 줄어들고 한국

과 일본의 폐쇄된 선박건조설비들의 경우 재가동하기가 어려운 반면,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

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강화로 신조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이에 따라서 선박 가격이 꾸준하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전세계 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선박건조 시장에서 

일시적인 공급부족에 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 대형 조선업체들은 2010년 이후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심해 석유시추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해양부문을 위기탈출의 출구로 삼으려고 했으나, 초대형 해양 시추설비에 대

한 경험부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혹독한 수업료를 치렀다고 할 수 있다. 2013~14

69) BRS, 2019 <Annual Review 2019> https://www.brsbrokers.com/annualreview2019.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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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시적 회복의 기미도 있었지만, 2016년 30년 내 최악의 발주를 경험하면서 대불황에서 좀

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2018년 이후 불황에서 벗어날 기미들이 보이

기 시작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내적으로는 설비 및 인력감축, 대외적으로는 해상환경규제 강화)

도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 19로 회복은 지연되고, 끝날 것 같았던 

위기는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4)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전개과정

가. 통계 지표로 확인한 조선산업 현황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을 기초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00-2015년 조선산업현황은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선박 및 보트건조업’ (10인 이상)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조선산업 업체수는 2000년 584개에서 2014년 1,463개를 정점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산업의 종사자수 또한 2000년 76,659명에서 2009년 131,367명

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28,591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중소조선소 퇴출 영향)했

지만 2015년에는 157,518명까지 증가하였다. 

년도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백만) 부가가치(백만) 부가가치/생산액

2000 584 76,659 15,956,624 6,935,409 43.5%

2001 664 85,017 19,064,697 7,680,410 40.3%

2002 681 85,355 20,695,567 8,114,969 39.2%

2003 656 85,053 22,179,268 8,214,800 37.0%

2004 650 89,204 25,625,554 9,020,301 35.2%

2005 676 91,405 29,944,964 9,370,266 31.3%

2006 851 103,766 37,015,005 12,136,925 32.8%

2007 1,028 118,818 47,540,468 16,514,861 34.7%

2008 1,104 129,827 66,622,537 21,802,408 32.7%

2009 1,114 131,367 74,709,814 23,171,161 31.0%

2010 1,200 128,591 73,366,910 23,847,750 32.5%

2011 1,286 137,697 78,343,938 25,505,614 32.6%

2012 1,275 131,891 66,624,856 18,313,569 27.5%

2013 1,394 131,534 65,066,029 17,209,890 26.4%

2014 1,463 145,683 64,168,764 16,961,941 26.4%

2015 1,404 157,518 63,474,215 16,488,125 26.0%

[표Ⅳ-2] 한국 조선산업의 주요 지표(2000~201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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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생산액을 살펴보면 2011년 한국 조선산업의 총 생산액은 78조 3,43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총생산액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63조 4,742억 원대로 줄

어들어 2008년 수준보다 후퇴하여 조선산업 위기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가 비중도 2010년 이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30%대의 부가가치 비율이 

2010년대 이후 26%대 하락하여, 한국 조선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능력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총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원재료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여 40조원 육박하였으나, 생산액이 감소한 2012년 이후에는 재료비 지출도 35조원대로 감소하

고 있다.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은 2000년대 중반 후판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가했다가 이

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Ⅳ-3] 원재료비 지출 추이 및 총생산액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각년도.

그리고 총생산액 대비 외주 가공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조원정도 수준이었다가, 

특히 2007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외주가공비가 11조원 대까지 

증가하였으며 2011년~2012년에는 조선업체들이 외주 가공비 12조원에 달하고 있다. 외주가공

비 비율은 2000년 6.5%에서 2012년에는 18.3%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외주가공비 

비율의 증가는 한국 조선산업의 ‘하청계열화된 생산시스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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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 외주 가공비 지출 추이 및 총생산액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각년도.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종사자들의 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총급여액은 2000년 2조원에서 종사

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급여 총액도 계속 증가해서 2011년에는 6조원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총급여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종사자수 감소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14

년 이후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인원 증가하여 총급여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2000년 연봉 27.6백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 일시

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급여액은 증가하여 2010년에는 1인당 평균 47.0백만 원

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위기 이후에는 1인당 급여액도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10

년의 47.0만원보다 약 4.2백만 원 감소한 42.8백만 원으로 낮아져서 위기의 여파로 조선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Ⅳ-5] 급여 총액과 1인당 급여액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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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을 총평하면, 2000

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다가 2008년 말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한국 조선산업은 2011년 정점으로 하락추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09년 위기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쇠퇴 과정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조선산업 토대 마련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도의 

성장 국면은 2010년을 전후로 마침표를 찍고, 이후 한국 조선산업은 10여년의 장기 불황 국면

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는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업체 규

모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1차 위기는 2009년 이후 중형급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2차 위기는 2014년 하반기 현대중공업의 적자 발표 이후 Big3 대형업체들을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가) 1차 위기: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몰락

1차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선 발주 급감으로 시작되었다. 중소형 조선업

체들은 대부분 벌크선 및 중소형 탱커·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생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선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하고 있던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었다(외부요인). 아울러 중

소형 조선업체들은 금융기관의 환헷지(換-hedge) 파생상품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70)로 인한 재정적 피해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2월 말 기준 국내에는 현대

중공업 등의 조선 빅3와 함께 총 24개의 조선소가 해운조선정보업체인 클락슨(Clarkson)의 

‘글로벌 수주잔량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4년 2월 말 기준 C&중공업·삼호조선·21세

기조선·오리엔트조선 등 10개의 조선소가 리스트에서 사라졌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SPP조

선의 사천 및 고성조선소가 순위에서 사라지며 11개의 국내 조선소만 남아서 지난 7년 동안 

중형 조선소만 약 13개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현재는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인 

미포조선을 제외하면 대한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사실상 

70)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 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한 환율에 매
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는 피
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들이 큰 손실을 입어 견실한 중견 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 도산한 사례도 있다.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2k1245n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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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형업체들만 운영되고 있다. 

나) 2차 위기: 유가하락과 빅3의 적자행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차 위기 국면에서 Big3는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수주 감소로 인한 위

기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고유가를 배경으로 수요가 급증한 해양 구조물을 대거 수주하여 1차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진들의 실적 하락을 우려한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수주 - 원가계산 능력 미비, 

건조능력 이상의 초과 수주 - 로 인해 2014년 이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Big3의 2차 위기는 일종의 ‘지연된 위기’의 측면이 있다. 2차 위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100달러 대의 고유가(해양플랜트를 통해 채굴하는 심해석유 시추 원가는 80달러 

전후) 상태가 지속되자 심해석유시추사업의 수지타산이 맞다고 판단한 오일 메이저 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심해석유시추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국 조선산업 위기탈출

의 돌파구로 해양플랜트산업이 부상하였으며, 이는 Big3가 주도하면서 한 때 차세대 성장산업

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자 역으로 미국에서 셰일가스 산업의 성장을 자극해

서 심해석유개발 위축과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였

다. 셰일혁명 초기(2013년 말)에는 이를 LNG수송선 발주증가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산업의 

호재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2010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유가는 완만하지만 점진적으

로 상승하다가 셰일혁명으로 인해 60~70달러 수준의 석유공급이 가능해지자 석유자원의 공급 

증가로 인해 2014년 여름부터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유가 하락은 주로 심해 석유&가

스(oil&gas) 개발로 성장한 해양부문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해양플랜트 발주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발주했던 물량을 취소하

고,71) 유가상승을 기다리면서 인도시기를 늦추는 일들이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해양플랜트 공

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면서 big3의 재무적 어려움 가중되었다. 아울러 앞서 지적했듯이, 

2010년대 이후 시장에 진입하여 원가산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수주하

여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기도 하였다. 

다) 위기 이후 한국 조선산업: 산업 역량 축소 및 산업 생태계 훼손

위기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서 주도하였다. 

업체들은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설비축소와 고용조건 악화와 인원 감축까지 대부분 수용하였지

71) 2014년 하반기 유가폭락 이후 취소된 심해석유시추개발 프로젝트의 규모가 약 2조 달러(2천조 원)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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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버티고 살아남은 업체들보다 사라진 업체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사실상 생존을 위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업체 퇴출과 설비 및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주도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의 특성

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특히 한국 중형 조선업체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이들이 건조하던 선박을 중국업체들이 대거 

수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탱커 등으로, 중소형에서 중대형으

로 중국 조선산업은 건조선박의 규모와 종류를 확대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형 조선업체들의 대거 몰락은 향후 Big3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 중형업체들이 중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놓치자 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컨테이너선 건조경험을 쌓으면서 big3가 주도해온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시장에

도 중국업체들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프랑스 CMA-CGM사는 22,000TEU급 

초대형 컨선 9척을 중국 후동중화조선 및 상해외고교조선에 발주하였다. 비록 중국 조선업체들

이 저가입찰로 수주(현대중공업이 경쟁에서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중형 컨테이너선 건조경험

을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 도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의 메가 컨테이너선 시장 공략을 보면서 ‘한국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을 설파할 것이 아니라 한

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형조선소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겠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위기 이후 중형 조선업체들이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산업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성어와 마찬가지로 중소형-기자재

-대형의 순서로 차례대로 조선업 시장을 빼앗기고 결국은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사라질 가능성

이 크다. 실제 중형조선소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수요처 부족으로 인

해 생존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2)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한국 조선산업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큰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한국 

조선산업만 처한 어려움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세계 조선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사양산업론이 1970년대 조선산업 초기 육성시기부터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 조선산업은 2010년대 이후 중

국 조선산업에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상선인 벌크선 등의 저가 선종을 한국이 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양상일 뿐,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천천히 망해가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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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세계 1위를 하는 조선산업 국가에서 왜 1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은 고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양산업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가 있다. 

(1) 조선산업 사양산업론 비판: 선박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 발생

조선산업은 인류가 바다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전해온 산업이자, 미래에도 바다를 

통한 대규모 수송의 장점은 다른 어떠한 운송체계도 따라잡기 힘들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제

국주의적인 성장과 함께 등장한 강선건조를 통해서 더 많은 상품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서 선박 건조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으로 조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

고 있다. 오늘날 선박의 제품으로서 수명은 20년 전후이고, 전세계적으로 1만톤 이상 선박이 2

만 5천척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 특히 저발전 국가들의 성장으

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상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상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종/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tanker 6,075 6,369 6,602 6,702 6,972

bulker 10,990 11,135 11,372 11,611 11,958

container 5,256 5,187 5,197 5,303 5,370

LNGC 443 474 504 555 593

LPGC 1,317 1,390 1,440 1,441 1,466

합계 24,081 24,555 25,115 25,612 26,359

[표Ⅳ-3] 전세계 1만톤 이상 상선(군함 등 제외) 현황

자료: 클락슨 <World Shipbuilding Monitors>.

조선산업은 기존 선박의 교체수요(replacement demand)와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선박 수요

(expansion demand)로 인해 완만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양산업론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업 사양산업론에서는 제조업 리쇼어링 현상 또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등을 예측하면서 인류가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고 있다. 하지

만 리쇼어링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자체는 맞지만, 이로 인해 조선산업의 미래가 어둡다

는 설명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기반한 무리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산업은 첨단산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선박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따라서 제품의 제작기간이 긴 고가의 제품인데다, 육지보다 기후 등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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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 조선산업에서는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첨단산업이 아니라고 사양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조선산업의 일

자리는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라는 점에서 조선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사양산업론 비판: 해상교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에너지 소비 

실제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은 조선산업의 수요 측

면에서 사양산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해운업과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망을 통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영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서는 2019년 상반기 <MARITIME 2050: 

Navigating the Future>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영국 해운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해상교역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

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간계층의 급성장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지적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 교역량을 증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가장 왕성한 소비력을 보이는 중간계급은 2015년 이미 아시아태평양에서 10억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35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중간계급의 급성장은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요의 급증 뿐 아니라 철광석과 식량, 그리

고 각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Ⅳ-6] 글로벌 해상교역 전망 및 중간계급의 성장 예상

자료: 영국 교통부(2019) <MARITIME 2050 : Navigating the Future>.

향후 친환경 전력생산과 3D프린팅 발전으로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이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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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컨설팅회사들의 전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

장은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기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압력에 대한 고려는 결여된 

채 기술변화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일반화한 결과로 근거도 희박하고 신뢰할 수 없다. 

영국 교통부에서는 최소 2050년까지 해상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영국의 에너지기업 BP에서 발표한 에너지원별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석탄과 

석유 수요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선산업의 관점에서는 벌크선 및 탱커 수

요의 감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스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에 비해서 해상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

요가 202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의 에너지 소비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조선업이 주력인 벌크선 및 탱커보다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LNG운반선, 그리고 벌크선 및 탱커의 경우에는 LNG추진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원별 시장 전망은 한국 조선산업에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Ⅳ-7] 에너지원별 향후 점유율 전망

자료: BP(2019).

아울러 노르웨이와 독일의 선급회사인 DNV-GL에서 2019년 발표한 <LNG의 시대가 형성

되고 있다(The LNG era takes shape)>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LNG 생산은 2016년 250 mt/yr

에서 2050년에는 약 630 mt/yr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

한 대응 차원에서 LNG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천연가스 해상교역량이 매년 2.5%씩 꾸준히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데, LNG 

및 LPG의 해상교역은 2020년 391 mt/yr에서 2050년 780 mt/yr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한국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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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LNG 생산량 전망과 천연가스 해상교역량 전망

앞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산업은 수축기와 회복기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조선업체

들이 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산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현재 한국과 세계 조선산업이 함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

만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조선산업 핵심인 인력과 설비를 감축해가는 것은 어리

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및 해운업 전망과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파악

(1)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충격과 수정된 전망?

해운조선산업의 정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인 클락슨리서치 마틴 스토포드 대표(Martin 

Stopford President)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세계 해상교역 및 세계 조선산업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1) 기존 예상대로 회

복(trend growth) 2) 약한 회복(soft growth) 3) 침체된 회복(slump growth)로 세 가지 시나

리오로 구분해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상의 회복도 아닌, 그렇다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아닌 가운데 soft 경로를 가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비관적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악의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조선업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기존의 해운업과 조

선산업은 모두 망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굳이 최악의 비관적 시

나리오는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가 선진국은 저성장국면에 본격 진

입, 개도국 또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연평균 2.2% 정

도의 성장을 전제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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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위기를 한국 조선산업에 기회로

현재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단 한국 조선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조선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산업

이 주변 조선산업 국가들과는 어떠한 점에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8~19년의 선박발주의 일시적 회복은 2013~14년 일시적 회복 국면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위

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림Ⅳ-10] 2009년 이후 전세계 선박발주량   (단위 : 백만 CGT)

[그림Ⅳ-9] 코로나19 이후 선박수요 전망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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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속 강조하는 점은 다른 나라 조선업체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

착해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덴마크 선박금융기관 DSF(Danish Ship Finance)는 

<Shipping Market Review>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

사와 조선소들이 200개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초까지 조선소 240곳 이상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조선업체들 중에서 1군(first-tier)이라고 할 있는 선두권 64개 조선사업장에서가 전체 선박 

주문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주잔량이라도 있는 2군(second-tier) 217개 조선

사업장 중 114개 업체는 올해 말 이후 일감 소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6개 조

선사업장은 내년에 일감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군 사업장들이 전세계 건조능력 

40%를 차지). 

이와 같은 DSP의 조선업체들을 물량 기준으로 전망한 내용들에 대해서 역으로 해석하면, 

2022년 이후에 살아남은 170여 개 조선소들이 2022년 이후에 선박 발주량 증가(대체선박 발

주)에 따른 다수의 일감 확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조선산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직면한 고용불황 극복을 위한 대책과 위기 이후의 수주한 

선박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계 조선산업 경제적 상호관계 : 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검토

[그림Ⅳ-11] 연도별 한중일 선박주수량

(단위 : 백만 CGT)

2000년대 중국의 조선산업이 급부상(중국의 국수국조 원칙)하면서 2010년대 이후 세계 조선

산업은 한중일 삼국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재 동북아 3개국이 전세계 상업적 선박의 

80~85%를 건조(한중일이 취약한 호화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95%까지도 시장 점유율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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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서 상대

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가 주력인 싱가폴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가.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많은 사람들은 한국 조선산업은 조만간 중국 조선산업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경쟁력을 상실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조선산업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단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해운업 전문매체들(Splash24/7, Seatrade Maritime News, Trade Winds 등)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해외선주사들의 중국 조선산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심지어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조선산업을 계속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중국 조선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은 그동안 선주사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만은 비단 선주사들의 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여

러 나라의 해운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sns 모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사나 기관사들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매우 낮은 선박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고 

있다. 한중일 건조 선박 중에서 중국 건조선박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선주사 및 선

원 모두에게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혹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에

서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한국에서 소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건조할 

중형 조선소가 별로 없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조선산업, 특히 중형 조선업체들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기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조선산업 역량은 실제 보

다 상당히 과대평가되었으며, 낮은 인건비를 제외하며 아무런 강점이 없고, 나아가 중국 조선

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성장가능성도 별도 없다는 것이 중국 조선산업을 접해본 

이들의 평가이다. <중국 조선산업 정탐기>에서 진단한 중국 조선산업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

도록 하자.72)

중국이 가장 많은 선박 수주잔고와 생산량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도 많이 접하는데, 중국은 아마 한국의 Big 3보다도 훨씬 큰 야드에서 더 큰 장비를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배를 엄청난 수량으로 찍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오해

이다. 한국 조선소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했기에 시설 측면에서 감탄할

만한 조선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황이 다르다. 여러 조

72) 2018년 9월 <대한조선학회지>(p.36-40)에서도 “중국 조선산업 정탐기”라는 글이 실렸는데, 중국 조선산업
의 현실을 다루면서, 한국이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
는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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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를 보유한 조선 그룹들은 별도의 독립 설계 회사를 통해 각 개별 조선소에 설계 도면을 

공급하고 있다. 언뜻 보면 공통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원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지만, 

이런 설계 도면은 개별 조선소의 생산 설비와 공법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향

상이나 원가 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런 환경에서 여러 선종을 복합 생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한 조선소에서 거의 모든 선종의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특수

선 및 해양 프로젝트 포함 1년에 대형 고부가가치 선박을 50척 이상 생산해 내는 대형 조선소

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중국의 조선소는 일본과 같이 소수의 표준

선의 선박을 1년에 3~4척 정도 생산하는 공법의 도크를 2~3개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소가 많

다. 다만, 그런 조선소가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다 Oil & Gas 관련 선박 분야

에서 중국 조선소가 느끼는 좌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VLCC나 LNG

선 분야는 기술뿐 아니라 원가 면에서도 앞으로도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

기를 중국 스스로 공공연히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1) 통합 설계에 따른 현장 

설계능력 부진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 조선산업은 독자 개발 능력 부족, 선진국 선형을 모방

하는 단계에 있으며,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오류 피드백 시스템 부재를 

의미한다. 2) 노동생산성 향상 부진인데, 기본적으로 중국 조선업체들은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고용시스템이라고 한다. 노동자를 2번 재고용하거나 연속 10년 이상 근무시 종신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조선소 인력들을 수시로 교체한다고 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

의 직장에 대한 몰입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아서 체계적인 숙련인력 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또한 문제인데, 신규 투자를 통해서 설비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인력·

공정·정도 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작업장 관리 및 운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작업공정 비합리와 인력 낭비로 선박제작

기간의 장기화 및 이로 인한 빈번한 납기 미준수로 인해 선주들의 신뢰가 사라진 상태이다. 아

울러 중국 조선산업은 임시공 중심으로 숙련공이 매우 부족하고, 통합 설계인력 또한 부족하

여, 선주사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산업은 정부지원 없으면 독자적 생존능력은 사실상 제로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선종인 벌크선에서만 경쟁력이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선종들, 특

히 기술력이 필요한 선종에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가 없다. 최소 5년 이상

의 기술력 격차가 있으며, 한국이 기술개발을 방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 조선업체들이 쉽게 따

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운반선에 

대한 건조 경험(track record)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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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조선산업의 경쟁력

다음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은 1970년 초 오일 쇼크 

이후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두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였

다. 특히 1985년 미일간 프라자합의 이후 1달러 200엔대에서 100엔대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투

자 금지 및 인력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설계 및 R&D 인력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고 대형 도크 상당수를 강제로 폐쇄

시켰다. 그 결과 일본 조선산업은 1970년대 대비 인력은 2/3, 설비는 3/5 수준으로 축소되었

으며, 우리가 아는 일본 조선산업의 대기업들, 미쓰이,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의 중공업 그룹들

은 조선산업에서 항공우주, 철도, 발전 산업 등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하였다. 

이후 일본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의 중형 전문조선소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일본에서 선두권 조선업체들인 이마바리 조선이나 JMU의 연매출이 2~4조원 정도로 한국의 

현대미포조선의 매출액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이다. 일본의 지방에 위치한 조선 전문업체

들은 자국 내(일본 해운업) 벌크선 및 소형 컨테이너선, 탱커 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으

며, 일본 또한 중형급 조선소들은 ‘표준선’ 전략으로 동일한 선박을 반복건조하고 있다. 

그 결과 맞춤형 주문생산에 매우 취약한데, 이는 설계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계 인력이 가장 많다고 하는 미쓰비시에도 3백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일본 조선산업은 벌크선/소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두고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의 수주점유율이 높아지면 중국의 수주점유율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일본 조선산업의 실상에 대

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계 선박건조 물량의 

15~20%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위를 할 의지도 없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조선산업은 성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

이다. 나아가 중소형 조선소들이 고령화된 지방에 위치하여 생산인력 확보 어려워지자 일본 정

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 중국과 일본 조선산업의 협업 흐름과 싱가폴 현황

이외에 최근 일본과 중국 조선산업의 협업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양쯔장조선

과 일본의 미쯔이E&S가 중국에 합작 조선소 설립했으며, 일찍부터 협력관계였던 일본 가와사

키 중공업(KHI)과 중국 DACKS는 최근에 두 번째 도크를 완공하였다. 이와 같은 중-일 조선

산업의 협력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LNG운반선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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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18년 중국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운반선 글래드스톤호가 2년 만에 가동 중단 

이후 해외 선주사들의 중국 LNG선 발주 기피를 하자, 중국은 일본의 선박브랜드가 필요하고, 

일본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일본 내 조선인력 확보의 한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LNG선 건조역량은 최근 대세인 '멤브레인형'이 

아니라 과거의 '모스형'에 집중되어서 시장잠식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싱가포르 조선해양업체인 셈코프마린(Sembcorp marine)에서 Big 3와의 경쟁을 물리

치고 해양플랜트를 1건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높은 인건비를 질타하고, 싱가포르의 조선

산업 부상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 실제 싱가포르는 과거 선박수리와 리모델링, 연근해

용 고정식 석유시추 설비제작(드릴십, 잭업리그 등) 경험이 풍부한 편이기는 하다. 싱가포르 조

선산업 역시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사실상 케펠(Keppel)과 셈코프마린 양대 업체로 재편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셈코프마린이나 케펠은 도크 자체가 작아서 대형 설비들을 수주할 수

가 없었고, 동남아시아(인파방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

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감 확보를 위해서 대형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설비투자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자한 설비들의 가동을 위해서 무리하게 저가수주를 진행하면서 싱가포

르 해양플랜트 업체들은 한국 대형 3사가 2010년대 중반 해양플랜트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건

조경험에서의 시행착오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산업의 저임금

을 무기로 한 추격 뉴스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크다.

(4) 현실적인 한국 조선산업의 적정 생산규모 검토

앞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국가들인 중국과 일본 조선산업에 대한 검토를 배경으로 이제 한

국 조선산업의 적정 생산규모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전세계 선박 중 1만톤 이상의 규모는 2만 

5천척 전후인데 이 중 한국은 탱커와 컨테이너선에서 대형선 중심 수주(중형선도 일부), LNG 

및 LPG운반선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세계 조선시장의 1/3 정도가 현실적

으로 적정 규모 수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산업은행 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간행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연간 적정 건조량을 12

백만CGT로 산출하고 있다. 세계 조선산업의 규모와 그 중 한국이 1/3 정도 시장을 점유한다

고 가정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세계 조선산업의 발주량은 36백

만CGT, 연간 1천척 정도의 선박 발주량) 



- 119 -

[그림Ⅳ-12] 향후 한국 중형조선소(좌) 및 대형조선소(우) 선종별 예상 수주량

자료: 산업은행(2019).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벌크선을 제외하고도 현실적으로 1/3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는 기술인력 및 기능직 인력을 양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수주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경쟁국들의 부상이 아니라 조선산업에 

내재된 업황의 등락에 따른 일감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황의 잦은 등락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에 벌고, 불황기에 버티는 방식으로 

산업을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조선산업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이다. 

4) 한국의 미래 조선산업의 전략적 재설계 방안 모색

세계 조선산업의 흐름과 최근 한중일 조선3국의 경쟁현황과 각 국가별 조선산업 현황을 고

려했을 때,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이에 이제는 사양산업론과 같은 음울하고 수세적인 전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

인 전망을 통해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1) 현중-대조 합병은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가능성만 저하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1차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다73). 그동안 한국 조선산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세계 

73) 이후에는 살아남아 있는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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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조선소가 모두 한국에 있는데 세 조선소가 서로 과당 경쟁을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해외 선주사들은 이러한 한국 조선 빅3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 ‘코리

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세 조선소의 설비가 과잉이기 

때문에 경쟁도 줄이고 설비도 축소하기 위해서는 빅3를 빅2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한국의 적정 수주량과 현재의 생산설비 규모를 고려한다면 한국 조선산업의 설

비과잉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한국 조선소들의 설비축소는 중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미소지

을 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빅3 재편 논의가 계속 되었

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현중에 대조를 매각하겠다고 2019년 초에 발표

하면서 실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을 합치면 전세계 조선산업 시장의 21%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먼저 합병한 중국의 양대 조선그룹 CSSC-CSIC의 합병 후 19~2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된다면 현대중그룹(대조 포함)과 중국조선그룹 두 그룹이 세계 조선시장의 

4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경쟁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외 선주사들에게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두 조선그룹이 담합해서 선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공정위나 한국 공정위에서는 합병을 통한 경쟁 제한을 큰 맥

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두 기업의 합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C 시장점유율 50% 상회하

여 독과점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설비나 인

력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비-인력의 감축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일본 조선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즉, 한국 조선산업 건조능력 축소는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건조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현중에서 대조를 인수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전

체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최대 

강점인 생산관리 사무직과 엔지니어링 인력 중심으로 인원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가장 반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기능직은 인원 감소는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조선

기자재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중 인수 이후 설비 축소에 따른 건조량 

감소는 <대-중소-기자재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게 된다. 

현재는 현중과 대조가 각사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워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확대를 고민할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기업들의 단기적 관점에 머물지 말고 전체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

적인 전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미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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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통합 후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잔량·금액 비교

(2) 미래 조선산업의 핵심은 친환경(De-carbonization) 기술과 디지털화

(Dizitalization, 무인화 포함): 2D

선박의 발전과정은 목선 → 강선(리벳→용접) → 대형화(1단계)였다. 앞으로도 여전히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또한 친환경 선박(2단계)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예상

되는 선박 발전의 경로는 2단계 친환경선박의 진화와 함께 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선박(3단

계)을 거쳐서 무인선박(unmaned ship)의 최종 4단계로 진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 조선산업은 전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친환경 대응은 선박연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현재 선박운행

에 필요한 기존 석유연료(고유황유, 저유황유, 마란가스오일 등)를 과도기적으로는 LNG를 연

료로 대체하는 것이 과제이다. 하지만 LNG도 화석연료로서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에(기존 석유보다 30% 정도 감축),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 암모니아, 메탄

올, 바이오디젤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로 선박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 기반 선형개발과 선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현재의 조선산업 기술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박에도 전자제어를 할 수 있는 전자설비들이 대거 장착되면서 선박의 디지털화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oT기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거리 통신망으로 선박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는 앞으로 선박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선박 판매 이후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주들은 선박에 탑승

하는 선원수를 계속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종국에서는 식량을 운반하는 벌크

선이나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선들의 경우에는 무인선(unmaned ship)으로 운

행하려고 할 것이며, 실제 유럽 선박기자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



- 122 -

기도 하다. 

선박 패러다임의 변화와 조선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박관리기술의 향상을 통한 

해운업계 고용축소가 예상되는데, 조선산업에서는 선박의 유형보다는 선박건조공법과 기술의 

발전이 향후 조선산업의 일자리에 영향을 큰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도 지

적한 바가 있지만, 향후에는 해운업-조선산업을 함께 고려한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의 필요성

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해운업까지도 포함한 업

종연계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Ⅳ-14] 향후 선박 패러다임의 변화

(3) 해양의 석유&가스&광물 개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산업과의 연계: 조선산업

의 영역 확대

세계풍력발전협회(GWEC)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지난해 29기가와트

(GW)에서 2030년 234GW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6.6GW 해상풍력발

전이 설치될 것으로 GWEC는 내다봤다. 글로벌 해상풍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사의 해상풍

력설치선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설치선은 해상풍력단지에 필요한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특수목적선이다. 

선체에 장착된 잭업레그(Jack-up Leg·승강식 철제 기둥)를 바다 밑으로 내려 해상에 고정한 

뒤 대형 크레인으로 터빈을 설치하는 구조로, 선박보다 해양플랜트에 가깝다. 해상풍력설치선

의 대당 가격은 약 3400억 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보다 1.5배 정도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신규 발주가 없었을 정도로 발주가 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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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독일 알베에이로부터 해상풍력설치선 3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싱가

포르 선주사로부터 해상풍력설치선 1척을 발주한 게 마지막이다. 그동안 풍력터빈 제조사들이 

터빈 대형화 경쟁을 벌이면서 선주사들의 발주가 부진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풍력터빈 용량이 12메가와트(MW)급에서 한계에 도달하면서 선주사들도 이제 맞춰 발주를 재

개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Ⅳ-15] 향후 해상풍력발전 성장률 전망

조선산업은 해상무역과 해운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산업이며, 또한 해

양플랜트(offshore)는 조선업체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유리한 차세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육상 광물자원의 고갈 이후를 대비한다면 해저 산업(subsea industry) 개발을 위한 제품 

생산에 조선업체들이 유리하다. 

2010년 초반 이후 해양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였는데 앞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의 추

진여부에 대해 조선산업 내에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일시적인 적자를 이유로 접을 것인

지, 아니면 지난 적자를 일종의 수업료이자 건조 경험(track record) 축적으로 볼 것인지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 개별 업체들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전략 모색

2019년 현재 한국 조선산업에서 빅3의 빅2로 재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시급

히 서둘러야만 하는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보다 전체 한국 조선산업을 아우르는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조선산업 노동조합운동도 이제는 조선산업의 일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먼저 한·중·일 경쟁 관계인 세계 조선산업에서 한국에 적절한 규모의 대형-중형 조선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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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실 대형과 중형 조선업체들은 건조 선박에서 경쟁 

관계도 아닌 상황이기에 더욱 더 중형 조선업체들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방안들이 필요하

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기자재 산업의 공급처 확대로 안정성을 높여가고, 나아가 한국 조선산

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중형 조선업체들의 선종 다

양화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 중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두 개 더 생겨날 필

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선박 건조시장은 대형과 중소형 선박의 비율이 대략 5대 5로, 중소형 

선박이 세계 조선산업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에 중형 조선업체들의 시장잠재력은 여전

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선박 대형화 추세와 병행하여 중소형 피더 컨테이너

선, 중소형 탱커와 LNG운반선 수요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세계 해운업의 양대 경로인 아시

아-유럽, 아시아-미주 노선은 초대형 선박을 투입하고, 동아시아 내, 유럽 내 운송수요들은 중

소형 선박으로 해운업 시장이 분화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남아시아에는 한국 빅3가 강점이 있는 대형 LNG운반선이 아니라 중소

형 LNG운반선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박 연료로서 LNG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

소형 LNG벙커링 선박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형 조선업체들을 체계적으

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형업체들의 우수한 LNG운

반선 건조기술을 중형 조선업체들에 지원하여 중소형 LNG운반선과 LNG벙커링선 시장을 확

보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거대 조선기업의 인수-합병 이후에는 중복되는 인력 및 설비축소가 필연적

인데, 한국 조선산업 건조능력 축소는 중국 조선산업의 건조 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

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동조선해양 및 한진중공업 등의 중형 조선업체들의 정상

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특혜성으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을 떠넘기는 방식의 대형 조선업

체들의 재편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확보와 경쟁력 유지/강화라

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비판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성급한 

매각시도는 전체 조선산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 조선산업 성장 과정에서 개별 조선업체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선산업을 

한국에서 드문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개별 자본의 (이기적인) 성장전략 하

에 자사의 이익과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았다. 이윤증대를 위해서 안

전을 무시한 생산관리로 인해 반복된 중대 재해로 조선산업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고 있고,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숙련 고용 전략이 부재하고, 원청 노사가 

사내하청/재하청을 남용하면서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노조 또한 성과급 중심의 분배요구로 낮

은 기본급과 높은 변동급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초래하였다. 

이는 모두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된 근시안적인 대응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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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후과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시안적인 성장전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을 바라보고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업종 내 원하청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이

에 대해서 오늘날 시대적인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금속노조 차원에서 원하청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재벌 대기업 자본의 무리한 횡포와 착취로 인한 하청업체 및 

하청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해도 너무 하네...’ 식의 즉자적인 감정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저항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자본의 강압에 밀리기도 하고, 이에 맞서 강하게 싸워

나가는 경우에는 자본의 부분적인 양보에 또한 쉽게 타협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관계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에서부터 수직적 관계를 확립하

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써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직적 원하청 계열화는 어느 정도 

안착화되었고, 재벌들을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사업장 내부의 

갈등이 아닌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 내 투쟁으로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1년도에 역설적으로 공정거

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자본의 하수인으로 존재감도 미미한 

채로 장관급 관료 1인을 배출할 뿐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기업결합과 분할, 그리고 독

점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무자비한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업, 나아가 한국 제조대기업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원하청 노동자들 간의 노동

조건의 격차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하청 관계의 규칙(rule)과 

질서(order), 그리고 이의 집행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

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진보적인 연구를 통해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심화되고, 또한 

정부는 어떻게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노조운동 또한 의도하지 않게 재

벌 원하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초기업적 조선산업 노동시장 중장기적인 모색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조선산업 노동시장은 단일한 노동시장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단일 

노동시장이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위적인 질문과 현실적인 질문은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동안 당위적인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본에 맞서는 정당성

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아왔다. 

그렇다면 당위적인 질문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지는 동안 조선산업 노동시장은 변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왔는가, 만약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점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을 하고, 그 동안의 당위적인 대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계가 명백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고 새로운 질문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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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주 옮겨다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잦은 실업은 어떠

한 식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나아가 이와 같은 잦은 하청 노동자들의 실업은 혹시 조선산업에

서 없어지지 않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실업은 아닌가? 만약 이 실업이 구조적으로 개별 기업

마다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인데 그 동안의 대응은 언제나 개별 기업,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조선업종 차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현

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청 정규직화 고용요구는 한계에 직면,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업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초기업 

단위 노동시장 질서를 아우르는 제도(실업보험 운영 주체가 노조)를 형성한 벨기에의 겐트시스

템과 같은 직종별 노조를 과감하게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업황에 대한 전망

과 실업자 규모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초기업적인 노동시장을 제시하고 노조가 주도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나 (지방) 

정부에게 재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업종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조선업 위기

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다시 일거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노동자

들이 일을 하러 오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조선산업은 현재의 중고령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젊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선산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이미지 개선에 앞서서 실제 조선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무엇보다도 죽지 않고, 

가급적 크게 다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조선소들이 생산성 향상, 납기 마감과 공기준수 등의 이유로 안전보다 

생산을 우월시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

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수천 건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산안법 위반이

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작업장 내 안전수준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준수한 규정이 오히

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산안법 규정을 기준으로 노사정이 함께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조만간 금속산업노도조합

운동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특성과 의의, 그리고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위

험성평가 제도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면서, 이로 인

해서 세계 경제 및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아울러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동시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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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인 산업이고, 또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즉, 물 위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매

우 규모가 큰 고가의 제품이기에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하기에,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

한 숙련인력을 다수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한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투자와 운

영자금이 필요한 산업인데, 첫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특성, 

나아가 제품 건조기간이 2년 정도 걸리면서 업황의 변동이 매우 큰 불안정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의 불안정성, 기업운영의 불안정성이 내재된 산업이어서 함부로 쉽사리 덤

벼들기도 쉽지 않은 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은 근대적 강선건조가 진행된 이후 조선산업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패권국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00년 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이 질적인 차원에서 세계 

패권을 차지한 후 10여년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중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대거 몰락하고, 빅3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혹독한 수업료를 치르기

도 하였고, 2016년 이후로 한국 전체 조선산업 차원에서는 인력의 절반, 설비의 1/3이 감축되

는 고통을 거쳐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및 주변 경쟁국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사양산업론’이 득세를 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

시킨 측면도 크다. 중형 조선소들의 몰락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조선기자재 산업의 쇠퇴는 조

선산업의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 조선산업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

게 대응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 조선산업이 앞선 영국, 일본과 같은 조선산업 쇠락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조선산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해운산업의 경우 현재 개도국의 중간계급의 성장에 따른 

글로벌 해상교역 수요는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영국 교통부에서 장기전망을 하고 있고, 에너

지산업에서는 석유수요 및 교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반면 한국 조선산업이 강점

을 보이는 천연가스의 해상교역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으로 석유수요 감소로 인한 

원유운반선-석유제품 운반선 수요 감소의 타격보다는 LNG운반선 수요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일감 확보가 예상된다. 그리고 애초 2020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던 

조선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2~3년 정도의 침체가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돌발변수는 한국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산업보다 중국, 일본 등의 조선산업이 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0년 5월 덴마크 선박금융기관 DSF(Danish Ship Finance)는 

<Shipping Market Review>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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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조선소들이 200개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22~23년 이후에는 코

로나19 이후 살아남은 170여 개 조선소들이 2022년 이후에 선박 발주량 증가(대체선박 발주)

에 따른 다수의 일감 확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2000년대 초

반의 조선산업 최대 호황기에 대거 건조된 선박들의 수명이 20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후반기에는 선박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중국 조선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선박 일감 밀어주기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일본 조선산업은 1980년대까지 2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대기업 

조선업체들이 조선산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역량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 결과 일본 조선산업은 지방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규 기술개발 없이 일본 

해운회사들로부터 벌크선 등을 수주 받아서 세계 조선산업의 15%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일본 조선산업의 ‘표준선 전략’인데, 이는 유럽 선

주들에게는 영업이 통하지도 않고 일본 선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대만 선사 정도를 상대

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산업의 설비 및 인력규모는 10년 평균 세계 선박발주량을 고려했을 때 한

국 조선산업이 고가선박을 위주로 약 30% 정도를 한국이 수주한다고 가정하면 적정한 설비 

및 인력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 아이스크림 수요가 낮을 때를 기준으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면 설비와 인력 과잉이지만 겨울철 수요에 맞춰서 설비와 인력을 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 조선산업에서 서둘러서 현중-대조의 인수합병, 그리고 설비 및 인력감축

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선산업의 미래가 친환경(De-carbonization) 기술과 디지털화

(Dizitalization, 무인선박 포함) 기술, 즉 2D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술개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아울러 해상 친환경에너지 산업(예를 들면 해상풍력 등)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의 해상광물 채굴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조선산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상품운송수단으로서 조선산업의 시장영역을 

앞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경기변동 대응 성격도 포함) 또한 선박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점

차 높아지는 만큼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는 선박을 제대로 건조할 기능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기능인력은 선행공정의 자동화 추세 및 후행 시운

전 부문의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기능직 내 필요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찾아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

다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을 통해 조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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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달리 노동조합(운동)도 조선산업의 일주

체로서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산업에 대한 미래 

제시와 함께 그 동안 조선산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불공정 거

래 문제, 조선산업 사내하청 고용 특히 다단계 하청 고용 문제, 그리고 조선산업의 산재사망사

고와 같은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업종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선택

: 재벌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 미래 전략자산의 사회적 가치 확대로

1) 조선해양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산업’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한국 조선업계의 앞날

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세간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

재하는데, 예컨대 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에 빠진 거대한 굴뚝산업이자 낡은 사양 산

업이라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산업처럼 로봇이나 자동화설비에 의존할 수 없고 여전히 

상당부분 직접적인 인간노동에 의존하여야만 하기에, 조선산업은 무언가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와는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또 업종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 주도한 국가들의 ‘역사적 교체’가 보여

주듯이 선진국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이제는 차츰 손을 뗄 때가 되었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식들이 맞는 것일까? 이하에선 세계 조선시장의 추세, 그리고 지금 한국

과 강력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이에 대

한 답을 구하기로 하자.

알다시피 인간이 생활하는 육지면적은 지구 지표면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모두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따라서 일찍부터 드넓은 바다와 맞서 씨름하면서 이를 이용

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인류의 생산력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고도화할수록 대양을 넘어서

는 국가 간의 교역은 빈번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류의 조선기술 역시도 함께 발전

하여 왔다. 특히 근세 이래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세계시장의 성

립은 국제무역과 국제교류를 전례 없이 촉진시켰으며, 조선업종도 명실상부한 독립적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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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면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0세기 80년대 들어서서 전 세계는 ‘지구적 단일시

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비록 중간에 국제 경기변동에 따른 얼마

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 추세를 보자면 국제무역과 국제교류는 이후 유례없는 속도로 발

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인류의 생산력발전을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당연히 조선업종도 그와 같은 가속적인 발전과 궤도를 같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대다수 국가의 원자재 및 수출입상품의 85% 이상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관계로, 각

국은 국가안보차원에서도 기간산업인 조선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세계에는 

연근해 및 어업용 선박을 제외하고도 국가 간 교역에 사용되는 상선 2만 5천 척 전후의 배들

이 해양을 누비고 있다. 여기에다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추세에 맞춰서 선박의 대형

화, 친환경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진화 중에 있다. 이처럼 상품의 국가 간 교역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의 조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74)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국 조선기업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

던 것은 일본 조선산업의 쇠퇴로 인한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크다. 일본은 한때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도크를 폐쇄

하는 것과 같은 설비 축소와 함께 조선업 숙련인력의 대량 이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본 조

선산업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일본 조선산업의 호황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

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자신의 주력을 항공우주·발전설비·철도 등의 업종으로 바꾸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 그룹 내에서 조선업 비중은 매출의 10% 이하로 낮아졌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일본 조선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찾아 온 조선산업의 

호황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 조선산업의 위상을 재규정하여 ‘사양산업’을 ‘필요산업’으로 

바꾸게 된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때문이었다. 해

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였는데, 해운 물동량의 증가, 해

양산업의 범세계적 경쟁체제의 대두, 해운정보화의 도입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식량의 공급원 및 국가 간 교역을 가능케 하는 물자 수송로로서의 기존 역할과 

함께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은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이자 아직까지 블루오션(Blue Ocean, 無경쟁시장)인 ‘해양 신

성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투어 나설 차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정부 역시도 뒤늦

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고 과거 조선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같은 해양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아래 <표Ⅳ-4>에서 볼 수 

74) 이하 관련 내용은 박종식(2016a)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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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 계획의 10대 핵심 제조업 분야에 항공우주 설비, 바이

오의약 등과 함께 조선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고급 수치제어 공작기계/로봇 전력 설비

항공우주 설비 농업기계설비

해양플랜트 및 첨단선박 신소재

선진 철도 교통설비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표Ⅳ-4] 중국 제조 2025의 10대 핵심 산업분야

자료: 박종식(2016a: 9). 

위 <표Ⅳ-4> 안의 ‘해양플랜트 및 첨단선박’ 중 조선산업 관련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 

내용들이 들어 있다. 

- 심해탐사(subsea), 자원개발 이용, 해상작업 보장 장비 및 관련 시스템과 전용설비를 적극

적으로 발전.

- 해저정거장, 대형 부유식 구조물의 개발 추진. 

- 해양플랜트 테스트, 모니터링, 검증 능력을 형성하여 해양개발 이용수준을 제고.

- 크루즈선 설계 및 건조기술 수준 향상, 

- LNG선박 등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부대설비의 통합화, 지능화, 모듈화 설계 및 제조 핵심기술을 확보.

이렇듯 이웃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조선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재인

식하고 그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조선산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한국 조선산업은 중국에 비해 기술력은 앞서지만 인건비에서는 밀리

고, 일본에 대해선 반대로 인건비에선 앞서지만 기술력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설비와 인력 면에서는 

현재 오히려 일본 조선산업에 앞서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력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조선산업이 대형 조선업체들의 설비 축소

와 함께 중형급 조선소 중심의 조선산업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비교할 때도, 설

계기술, 품질관리,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있어 아직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비록 중국이 지금 많이 뒤쫓아 왔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최근 나온 제반 자료들을 종

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뒤바꾸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수주 1위’를 되찾은 것에 대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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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2018년9월28일자 기사 참조할 것).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차지하면서 LNG, 대형컨테이너선과 같은 대형 건

조선 분야를 휩쓸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직까지 저렴한 인건비가 유지되는 외에도, 

200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술공법에 대한 개발과 축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선박 선체의 절반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뒤 거제조선소로 가져

와 나머지 절반을 조립하는 ‘테라블록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테라블록 공법’은 선박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 150m, 무게 1만t 규모의 초대형 블록을 육상에

서 만든 뒤 도크로 옮겨 블록 2개만으로 선박을 완성하는 최신공법이다. 삼성중공업은 일찍이 

2001년 100여개의 블록을 10여개로 줄여 선박을 만드는 ‘메가공법’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5개로 줄이는 ‘기가공법’도 연이어 개발했다. 위의 테라블록 공법은 그 후속타인 셈인데,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신공법 도입으로 연간 초대형 선박 10여척을 추가 건조하는 효과가 발

생하였다. 동시에 바지선에 블록을 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자체를 해상에 띄워 예인

함으로써 작업량 및 운송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세계일보, 2007.09.13.).

[그림Ⅳ-15] 메가공법, 기가공법, 테라공법

            자료: 조선일보, 2007.9.12.

이렇듯 현재까지 적지 않은 부문에서 세계 일류의 기술력을 갖추고 대형 건조시설 등을 보

유하고 있는 한국이 너무 일찍 자진해서 조선산업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 위상을 축소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 조선산업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조선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조선산업은 해운, 수산업, 방위산업, 기계, 철강, 전

기, 전자, 화학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지닌다. 아래 [표Ⅳ-5]와 [표Ⅳ-6]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데, 생산유발계수에 있어서는 전기전

자기기, 정밀기기, 기타수송장비보다 높으며, 고용유발계수는 자동차나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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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일반기계 2.0787 2.0923 2.0351 2.1545 

전기전자기기 1.8345 1.9319 1.7581 1.7035 

정밀기기 1.8370 1.9847 1.9521 2.0025 

자동차 2.0573 2.2211 2.2326 2.5166 

선박 2.0739 2.2007 1.8923 2.0027 

기타수송장비 1.9413 2.0276 1.8246 1.9408 

[표Ⅳ-5] 조선산업과 기타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 변화 비교

구 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선박 11.7 10.1

자동차 11.6 9.6

제조업 12.1 8.6

[표Ⅳ-6] 조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비교      (단위 : 명/10억원)

 자료: 한국은행(2007),「산업연관표(2003)｣; 전국금속노동조합(2008: 170, 172) 재인용.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제조업 강국으로 손꼽히는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

다. 그것은 제반의 연관 산업이 비교적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소재, 부품, 완성품에 이르는 국

민경제의 일괄 분업체계가 나름대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분야 간의 긴밀한 유기

적 관계로 인해 어느 한쪽이 쇠퇴하면 다른 쪽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철강산업의 경우를 보면, 만약 자동차산업과 함께 또 다른 큰 수요처인 조선산업이 쇠

퇴하게 되면 국내 철강산업 역시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섣불리 어느 한 산업만을 따로 떼어 고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에는 관련 기자재 업체

들이 90% 정도가 집결해 있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조선 클러스터(산업군집)를 형성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동남권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체 산업 경

쟁력에 있어서도 강력한 기반이 된다.

2)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원인

한동안 잘나가던 대우조선해양이 재차 경영난에 빠지면서 부실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주객관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세계 조선업계의 불황이 본격화하였다. 물론 201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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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미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하강과 그동안 조선업의 장기 호황을 뒷받침하였

던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말미암아 불경기에 진입하였다. 그 여파로 먼저 중소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경영 위기와 도산이 잇달았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꽃’ 김진숙의 309일 고공 농성을 

낳게 한 ‘한진중공업’ 문제, 성동조선, STX 등의 부도 등이 모두 이 무렵에 발생하였다. 하지

만 대형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마침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한 해양플

랜트 수출의 호황으로 잠시 불황 진입이 연기되었으며, 얼마간 ‘깜짝 특수’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2015년부터 고유가가 저유가로 돌아서자 위기가 본격화하였다. 석유수입이 줄게 

된 산유국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프로젝트에 계약해지가 발생하면서 손실이 커졌다. 일부 발주

처의 경제성 확보 정책으로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 발생 및 인도 지연 요청이 발생

하면서 공사예정원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한국 대형3사의 경영 상태

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2015년 이후 한국 대형3사가 경영이 악화된 데에는 이렇듯 객관적인 세계 조선경

기의 하강 작용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해양플랜트의 일시적 호황을 낙관하

여 이 분야에 대한 과잉 투자를 감행하고, 또 국내 대형3사 간의 해외수주를 둘러싼 과당 경

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문제는 이후 이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비리’ 문제가 존재한다. 이 점은 조선업

계의 불경기와 과당 경쟁이라는 요인들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경쟁사에도 공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대우조선해양만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

명하는데 있어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분식회계, 경영진 비리 등 

많은 난맥상을 드러냈다. 

예컨대,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2006년부터 10년간 대우조선해

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무려 5조 원에 달하였다. 또 대우조선해양 전 CEO 남상태 사장은 부산

국제물류라는 다 망해가는 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삼고, 그 회사에 

일감을 밀어줘서 성장시킨 후 배당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2016년 워크아웃 상태에서도 초호화 전세비행기를 이용해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은행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산하 자회사에 대한 관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제기한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가 현대중공업에로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시키는 주요한 근거로 국내 대형3사 간의 ‘과당경쟁 

해소’와 ‘주인 찾기’를 들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진정한 주인이기보다는 ‘채권자’로서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기에 진짜 임자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가 대우조선해양이 재차 부실화한 원인의 전부일까? 필자가 보기엔 이

동걸 산업은행장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거나 혹은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라는 현 인력공급 방식의 한계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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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문제인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전망 논의에 중

대한 결함이 생긴다. 그것은 왜인가?

앞서 대형3사의 경영위기와 관련한 주체 요인으로서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를 들었는데, 사

실 그 이면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그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성장방식의 한계가 가로

놓여 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그러하다. 즉 심해 원유 채취나 가공과 같이 고난도 작

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제작과 운반·설치 등을 처리해야 하는 해양플랜트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동시에 본래 고난도의 기술이 요한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진출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

는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그 기술력과 지명도에 있어 기존 업체들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

하여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수주’를 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저가수주’ 문제 역시도 본질상으로는 해양플랜트라는 고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한국 조

선업체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그러한데, 이 같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은 당연히 ‘숙련노동’이라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

는 ‘숙련노동’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같은 조건에서 이미 확보한 주문 작업을 

완수하고 ‘저가수주’를 맞추기 위해선 기존의 값싼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014년 해양부문의 기능직 중에서 사내하청 비중이 무려 93%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런데 고난도의 해양플랜트 사업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비숙련노동의 투입은 이후 설계

상의 요구와 실제 제작 사이의 차이, 납기연장, 기술적 하자에 따른 추가 보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실 규모도 상당해서, 현대중공업

의 한 사내 홍보물에 따르면 2015년 영업적자 1조5천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6000억 원 정

도가 이 같은 ‘품질 실패 비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박종식, 2016b). 이는 고부가·고기

술 및 숙련노동이 필요한 해양플랜트사업의 객관적 요구와, 이에 어긋나는 저급기술과 값싼 비

숙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력 간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대

형3사에 공히 해당되며 한국 조선업계가 부딪치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이 문제는 금번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

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재차 부실화와 관련한 주체적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당시 고유가가 가져온 일시적인 해양플랜트 호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나머지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벌인 경영전략 상의 오류, 내부 ‘경영비리’, 그리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에 의존한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향후 한국 조선업의 구조조정 및 대

우조선해양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들이다. 특히 마

지막 세 번째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달리 보면 이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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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중국이 이미 등장한 상태이기에 그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의 지금까지의 중위수준 기술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을 결합한 

발전모델은 조만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운명이다. 중국은 기술력에 있어서 최근 한국의 

주력분야인 LNG선과 대형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한 것을 보더라도 이미 상당정도 한국을 추

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간 2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중국에 대해 3~5년가량 앞선다고 낙관해 왔었는데, 2017년 중국 조선사가 메가컨테이너선을 

수주해가면서 한 때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이 계약은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에 관

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신기록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

다.75)

아직은 얼마간 격차가 있을지라도 이 같은 해외수주 경험이 축적되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자

체 국내수요에 기반 해서 중국 조선업계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가 부러워해 마지않는 ‘호화 크루

즈선’ 영역에도 이미 진출한 상황이다. 통신·자동차·군사 등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은 조선산업에 있어서도 저급·중급·고급 기술의 동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

수준에 있어 아직도 기껏해야 중위 상단에 위치한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결코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된다. 

원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한국은 도저히 중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의 이 분

야의 노동력은 비록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직 얼마간 뒤떨어지긴 하지만(대략 한국 노동자

의 1/2 수준), 그 대신 인건비가 한국의 1/3~1/4 정도나 싸다. 뿐만 아니라 발주사들에 대한 

금융혜택은 조선사간 원가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중국은 국유은행을 통

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해외 발주사들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업체에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일 경우 시

간이 지날수록 한국보다는 중국 쪽에 쏠려질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과 자동차산업에서 나타나

고 있는 ‘가성비 문제’가 조선산업에서도 똑 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조선산업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도 국가에 있어서 주기적

인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지난 한 세기만 보더라도 세계 조선산업은 처음에는 영국에서 

일본으로,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그 주도권이 이전되어 왔다. 영국은 1860년대부터 세계 조선

산업을 지배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영국은 세계 조선 생산량의 60%, 세계 조선 

수출시장의 8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권은 

점차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 왔다. 영국을 뒤이어 새로운 조선업계 강자로 등장한 나라는 일

본인데, 일본은 1956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유럽 중심의 세계 조선업구도의 재편을 

가져왔다. 1970년대 일본의 건조량은 유럽 주요 국가의 건조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았다. 

75) 헤럴드경제, “쫒아오는 중국……커지는 위기감,” 2017.9.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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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0년대를 과도기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권은 다시 한국으

로 넘어오게 된다. 2007년 현재 각국별 조선 건조능력을 보면, 한국은 8,199,000CGT인 반면 

과거 조선왕국이었던 영국은 겨우 141,000CGT로 한국의 1/60에 불과하다(전국금속노동조합, 

2008: 18).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업계의 그간의 역사적 변천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 조선업계의 주도권 변천을 가져오는 것은 경쟁력 변화 때문이다. 조선업의 경쟁

력 요인으로는 통상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 두 가지가 지적된다. 이중 가격경쟁력으로는 

임금, 생산성, 환율, 규모의 경제, 자재/설비(전체 건조비용의 약 65%), 금융조달 능력 등이 있

다. 기술경쟁력은 제품기술, 설계기술, 생산기술(건조기술), 관리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각국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은 주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후발 국가들이 주도권을 차지한 다음, 기술경쟁력을 보완하는 방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2008: 20). 일본이 영국과 유럽으로부터 세계 조선업

의 주도권을 탈취할 때 그러하였으며, 한국이 이러한 일본으로부터 2000년대 초에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도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를 

만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앞서 지적한 중위수준 기술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을 결합한 

현재의 한국 조선업 발전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

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 모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 경쟁력에

서 더욱 뒤처지게 되면서 과거 영국처럼 완전한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따라서 앞서 주체적 요

인과 관련하여 지적된 두 가지 문제 (과당경쟁, 부실한 관리체계) 역시도 이 세 번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즉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구축이나 책임성 있는 

경영관리체계의 수립이 한국 조선업 발전모델의 새로운 전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측면에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세계 조선업계가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시점

에서 이 점은 매우 관건적이라 할 수 있다.

3) 재벌 주도 경영모델의 한계

그간 일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전략적 오류와 각종 내부 비리가 모두 진정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 때문에 유능한 경영주를 찾아주기 위

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해 왔다. 이 경우 얼핏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합병시키는 방안(실상은 후자에로의 병합)은, 한편에선 국내 조선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

하고, 동시에 그간 산업은행이 맡아 왔던 관리감독을 해당분야의 민간 기업에 넘겨 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소위 말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묘

책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소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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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논리나 ‘과당경쟁 해소’ 주장은 현 세계 조선업계 추세와 한국 조선업 상황에 대한 매우 

일면적 고찰로부터 나온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주인 찾기’라는 사실상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경영’에 위탁하는 방안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중공업의 경우 재벌 총수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

마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보이고 있는 ‘대리 경영인’으로부터 생기는 관리문제는 비켜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고질병인 ‘총수경영’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

는 안 된다.

한국 재벌의 총수경영은 그간 수많은 문제들을 낳아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총수지분

의 구조적인 축소 문제’이다. 이는 한국 재벌의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별기업과 전체 

기업집단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비례해,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총

수일가 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10대 그룹 총수지분율은 1999년 1.8%에서 2018년 0.8%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

다.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우도 2002년에 총수 지분은 7.03%이었다.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총수의 주식 수는 거의 줄지 않았지만, 주식지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15년에는 그 비중이 0.76%로 축소되었다(안재원, 2016). 최근 2018년의 기록을 보면, 총

수인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분이 0.52%에 불과하며, 그 일가를 모두 

합쳐보아야 0.6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 [표Ⅳ-7] 참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재벌에 있어 이 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 확충’의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후계 계승에 따른 ‘상속세 납부’ 때

문이다. 

우선 첫 번째 요인부터 살펴보자. 자본주의에서 확대 재생산에 대한 요구는 다음 두 가지 측

면에서 나온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일반적으로 자본의 필

요 최소 단위가 커진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 간의 경쟁 때문이다. 이 경우 확대 재생산

을 달성하는 방식에는 다시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즉 집적, 집중, 그리고 금융권 차입 혹은 

주식시장 상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재벌 형식의 기업집단

에 있어 총수일가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분 축소가 발생한다. 비상장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

하는 것은 대개는 기업규모를 신속히 확대하기 위한 자본 확충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경우 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중공업

총수 0.31 1.73 0.03 1.3 0.52

총수일가 1.03 3.45 0.45 3.85 0.63

[표Ⅳ-7] 2018년 상위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의 그룹 내 지분 보유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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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총수일가의 개인자본보다도 훨씬 큰 사회 자본을 모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지

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또 각국의 주식시장 관련법은 대체로 주식소유의 사회적 분산

을 장려키 위해 상장 조건으로 개별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소유비율이 25%이상이

거나, 공모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소액주주 10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출 것

도 요구하는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할 때 총수지분의 축소가 발생한다.

둘째, 이후 추가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총수 지분이 축소되게 된다. 기업은 사내유보금 등 

자기자본만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유상증자를 통한 방식으로 긴급 투자자금을 모집

한다. 이 경우 이자 부담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에만 의존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유상증자 방

식을 채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총수의 지분 축소가 발생한다.   

셋째,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벌은 끊임없이 문어발식으로 자기 사

업영역을 넓혀 가는데, 그것은 a. 생산-유통-판매 등 관련된 자본축적운동 전 과정을 장악하

기 위한 목적, b. 총수의 기업지배구조를 보완할 목적 등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총수는 개인 

소유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그 같은 비상장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총수자본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앞서 모기업의 유상증자가 필요할 시에 이에 응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

넷째, 재벌형식의 기업집단의 경우 모기업-子기업-손자기업의 형태로 한 기업을 이용한 다

른 기업의 지배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리하여 전체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의 총수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재산 상속’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자. 재벌 형식의 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지속적인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은 총수 일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대로 이

어지는 ‘후계 승계’ 과정에서 더욱 첨예하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상속법에 따라 일정 분을 국

가에 세금으로 받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는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절반인 50%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매번 후계 상속이 일어날 때마

다 총수 일가의 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국 재벌은 지금 창업주로부터 ‘3대 경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있다. 이 경우 두 차례의 상속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인데, 그 영향은 생각

보다 크다. 예컨대 단순계산을 할 경우에도, 만약 창업주가 원래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한다

면 2대 때엔 25%, 3대에 이르러선 12.5%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후계 승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은,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것을 떠받

치는 재벌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기업이 공개화되고 주식 분산이 이

루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후계승계 작업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

에 이 같은 후계승계는 일찍부터 여유를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는 그 

만큼 기업집단 내 이윤유출도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발생되게 됨을 뜻한다). 예컨대, 삼성

그룹 이재용의 경우 일찍이 1996년 그가 일본 게이오대학에 유학하던 무렵부터 이미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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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음에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이 다시금 불거진 것을 보면 아직까

지도 후계승계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한국 재벌의 딜레마는 자본주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화와 자본주의적 점

유간의 모순이 한국적 형식으로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재벌  문제로 

인하여 이 기본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난다. 현대중공업은 한편에선 2000년대 이후 회사가 급

속히 성장을 이루고, 다른 한편 창업주인 정주영으로부터 2대 정몽준으로의 후계승계가 발생하

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의 동시적 작용으로 인해 위 표에서 보았듯이 총수 지분의 급격한 축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재벌 경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자신의 지분과 그것이 수반하는 그룹 지배력에 대한 약화를 방

지하기 위해, 재벌총수는 관계회사를 따로 세워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형식으로 끊임없이 사내 

이윤을 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사익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재벌 역시

도 똑같은 문제를 노정하였는데, 총수 정몽준은 현대로보틱스를 지렛대로 삼았다. 이 회사는 

원래 현대중공업 내의 한 사업부문으로 있던 것을 2017년4월 독립시켜 분리하면서 탄생하였

다. 이 과정에서 “알자사업은 가져오고, 그런저런 사업은 원래 회사(현대중공업)에 남기는” 방

식으로 급성장하였으며, 분할 독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에 주식시장에 곧바로 상장되었

다. 그 모태인 현대중공업 주가가 당시 10만 원대를 오갔음에 비해, 현대로보틱스는 처음부터 

40만 원대의 고가행진을 계속하였다.

2018년3월 주총 이후 새로 출범하여 지금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주’는 

다름 아닌 기존 현대로보틱스가 사명을 개칭한 것이다. 이렇게 지주회사제로 개편에 성공하여 

그 최대 주주가 된 정몽준은, 이를 통해 산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주력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

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구축한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한편에선 그룹 전체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킴과 함께, 다른 한편 산하 계열사의 이윤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가 훨씬 쉬워졌다. 예컨대,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고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이윤 유출을 

더욱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회사는 지난 2019년 4월에 총 2,705억 원을 주주 배당금 (1주당 18,500원)으

로 지급했다. 이는 2018년도 순이익 1,309억 원의 두 배(배당성향 207%)가 훌쩍 넘는 대규모 

금액이다. 전체 배당금 중에서 정몽준이 777억 4천만 원, 그의 아들 정기선이 153억 7천만 원 

총 93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코로나사태로 조선업종이 비상인 가운데 2020년 4월(2019년 

회계연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주당 18,500원을 지급해 최대 주주인 정몽준과 아들인 

정기선은 다시 931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처럼 한국 재벌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나 고액 배당에 의한 

‘이윤의 사외유출’이 왜 지금 시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본래 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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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동자의 숙련도 제고 및 복지 향상으로 쓰여 져야 할 몫이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기술혁신이 질풍노도처럼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

어서, 그것은 단순히 총수일가의 탐욕과 관련된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시기 재벌경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첫째,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자칫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이

며 이미 기술이 성숙한 산업이라서 자동차나 이동통신에 비해 별반 기술개발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흔히들 육지

를 넘어 아직 두 개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우주와 해양을 개발하는데 있다고들 말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앞 다투어 해양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필자가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중국은 

자신의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해양산업을 중요한 8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일본 역시도 조선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일찍이 ‘사양산업’으로 생각

하고 포기하려 했던 조선산업을 다시 ‘필요산업’으로 수정하여 그 재건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조선과 해양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현재 이미 시장이 초기 형성되고 

있는 영역만 하더라도 선박평형수(일종의 해양오염 방지사업), 해양심층수, 첨단 양식업, 마리

나(레저선박산업), 지능형 해양고속도로 항해장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파력, 조력, 

해상풍력 등)과 같은 여러 분야가 있다.

한국의 조선기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일각에선 한국이 상당한 기술력이 요

하는 LNG선이나 대형VLCC(대형유조선), 대형컨테이너선, 드릴십 등의 수주와 건조량에 있어 

세계 1위라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체 조선분야 기술이 마치 ‘세계 일류’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분야, 특히 이들 배들의 ‘제조 단계’에 있어서만 본다면 그 말은 과장만이 아

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으로 부르던 것을 지금은 ‘조선해양산업’이라고 고쳐 부르듯이, 정작 

기술 경쟁의 핵심은 후자(해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선분야에 있어서도 새

로운 기술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표준작업 단계에 들

어선 기존 조선 제작기술에 있어선 한국이 일정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양’ 분

야에 들어서면 한국은 지극히 초보적 수준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수심 수천 미터 깊은 해저에 대한 탐험과 그 속에서의 작업은, 지금까지 육지나 수

심이 낮은 해양에서의 작업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해저압과 각종 미지의 도전들을 이겨내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난이도로 치자면 그것은 진공과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의 작업

과 비슷하며, 이에 따라 초정밀 용접 기술, 신소재의 개발, 위성을 통한 정밀한 위치 규정과 

원격 통신 및 조절 기술, 로봇작업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진출

하여 성공하기 위해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한

국의 재벌경영은 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수의 구조적인 낮은 지분 문제 때문에, 마땅히 본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윤을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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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액 배당 등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시키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분

명 본래 기업의 기술개발 여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며, 마침내는 그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

을 가하게 된다. 실제 한국 대형 조선3사의 최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보면, 현대중공업과 대

우조선해양이 매출액 대비 0.5~0.7% 수준으로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며, 삼성중공업의 경우

는 0.9~1.2%로 다소 높은 편이다(각사 사업보고서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형 조선

3사의 이 분야 투자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연구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성격상 조선업 전통기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해양분야와 관련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기초 연

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둘째, 전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재벌 경영은 상생적인 원-하청 관계의 발전을 가로

막음으로써 미래 해양산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의 구축을 어렵게 한다. 인공지능, 3D기술 등

으로 상징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수많은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출현과 참여 속에 진행되

는 돼서 알 수 있듯이, 미래 해양산업 관련 분야도 수많은 중소형 전문 업체들의 참여와 지원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는 이 같은 혁신기업들의 출

현이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국 대형3사가 진출한지 얼마 안 된 

해양플랜트 분야이다. 이 분야는 지금 선진국들에 의해 주요 시장 부분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

인데, 예컨대 해양플랜트 공급 사슬에 있어서 국가별 경쟁력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건조와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건조, 제작 부

문에 있어선 비록 최상위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 중간 정도의 경쟁력

만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엔지니어링, 설치와 시운전, 유지관리 등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상류 영역인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탐사는 최하위로 기록된다(해양

과학기술진흥원, 2013).

또한 기존 전통 조선분야와는 달리, 해양플랜트의 장비 국산화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현실

은 중간 소재 및 부품 영역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취약함을 말해준다. 한국은 현재 대부분 이

들 부품들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모두 먼 곳에서 운반해 와야 하는 

관계로 운송비를 포함한 조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실제 작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이 경우도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배가된다. 예컨대 판매회사

(Vendor)와의 수시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시차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든지, 납기

관리의 어려움, 각종 감독 및 검사 시에 상대방 참석의 곤란함, 시운전가동 중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칫 ‘공기 지연’과 

추가비용 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지

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기간에 이들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일 또한 쉽지가 않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관련 해외자본의 유치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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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각국이 모두 이들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고, 또 그들이 

보유한 기술들이 대부분 미래 핵심전략기술인 이상 외부 유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해양플

랜트 수주에 있어 한국이 싱가포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이 같은 사정과 관

련이 있다. 싱가포르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이외에도, 작은 나라이면서 개방적인 국제도시이고 또 한국의 대형3사처럼 국제 선두업체

들을 위협할 경쟁사들이 없는 관계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서 

얻는 이득이 적지 않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업체들이 현지에서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3). 

결국 한국은 자력으로 미래 해양산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러나 지금의 재벌경영 하에서 형성된 수탈적 원-하청 관계는 이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수탈적 원-하청 관계는 재벌경영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 결과이자 

원인일 수 있다. 여기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조선업이 어중간한 

중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재벌기업들이 주도하는 수탈적 ‘원-하청’ 관계가 생겨났

다는 점이다. 그 같은 위치에서는 상하로부터 점점 격심한 경쟁에 내몰리기 쉽고, 탐사·시추·개

념설계와 같이 해양플랜트 가치사슬의 상류부분이나 운반·설치·사후 서비스와 같은 하류부분처

럼 고급기술이 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많은 영역들은 대부분 선진국 업체들에 의해 장악됨으로

써 이윤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에 의해 선점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은 필연적

으로 박약한 경영구조 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인건비와 하청기업들을 쥐어

짜내는 것으로 이를 보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청 대기업과 맺는 이 

같은 종속적인 수탈 관계로 인해 한국의 하청 부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런 결격사유를 갖는 현재의 산업생태계로 말미암아 한국 조선해양 분야

는 계속해서 국제분업 상의 낮은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재벌 경영은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끔 만들며 그것을 구조화하고 영구화시킨다.  

셋째, 재벌 경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의 구조적인 사외 유출을 통해 기술투자 여력을 감소시

키고, 상호 상생적인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과 관련된 ‘인적자

본’의 장기적인 보호와 육성 역시도 저해한다. 

지금의 대형3사의 ‘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숙련 노동은 그간 한국 조선업 40여년의 역사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7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이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

래, 박정희와 전두환 등 개발독재 정권하에서,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재벌경영 체제 하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거하여 축적을 거듭한 대외 예속적인 한국 자본주의가 남긴 보기 

드문 귀중한 성과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해양

산업에로의 본격 진출을 위해서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시켜 그 대오는 지금보다도 더욱 확대되

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재벌 경영에 의해 한국 조선업계 인력공급 양식으로 공식 자리 잡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제는 이 같은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퇴행적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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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사실상 원청 대기업에 의해 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젊은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정규

직화의 희망을 간직한 채 회사에 찍히지 않기 위해 일정기간 갖은 차별대우에도 묵묵히 순종

하며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 중 지극히 일부만이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될 뿐이며, 나머지 대

부분은 결국 허송세월만 한 채 정규직화의 꿈을 접어야만 한다. 결국 중소 하청업체에 계속 남

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청기업의 임금체계 속에서 직장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로써는 이 같은 행동이 나름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

식이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업체를 자주 옮겨 다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처음 사내하청업체

에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후 기량이 

향상되더라도 하청업체에서는 이에 맞춰서 임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기량 수준에 맞춰서 대우를 해 주는 곳으로 스스로 이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박종식, 2016: 8). 

 

이들의 잦은 이동은 해당 중소 하청기업과 노동자 본인에게는 기술을 축적하고 숙련도를 높

이는 데 있어 방해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른 한편, 숙련노동자인 대기업 정규직들은 

이미 노령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도 그간 비정규직제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편한 일’을 추구하며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간접작업’ 선

호 경향이 그것이다. 일이 힘든 배관·도장·용접 같은 직접 생산업무보다도, 상대적으로 편한 크

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운전과 신호수, 공구관리 등의 간접업무를 선호하고 이것들이 사내 정

규직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처럼 과도하게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

은 개별회사의 고유한 설비에 대한 소위 ‘자산특수적인 숙련(asset-specific skill)’을 낮추게 하

는 결과를 낳게 된다(박종식, 2016: 7-8).

그밖에도 지나친 외주화와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임시적인 작업체계의 유행은, 하청업체 간

의 경쟁을 격화시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도 임금단가는 낮추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갈수록 노동자들의 조선업으로의 유인력을 떨어뜨려 현재 업계를 하나 둘씩 떠나는 노

동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는 차츰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이 나타난다. 잦은 산재사고와 제품 하자는 그 자연스런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상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 맞는 충분한 숙련노동의 양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조선산업은 

그 특성상 장치산업이자 또한 아무래도 직접적인 인간노동에 의존하는 ‘기술·인력 산업’으로서

의 특징을 앞으로도 상당 정도 간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경영은 지금까지 이 같

은 숙련노동의 보호와 육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여준다. 기술투자와 마찬가지로, 숙련노동을 양

성키 위한 장기간에 걸친 ‘인력자본’에의 투자는 맑스가 말하는 ‘특별잉여가치’에 기초한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초과이윤이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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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못 미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만 숙련노동에 대한 투자와 그

들의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경영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의 중위수준의 세계 조선업계 위치에 만족

하면서 이미 그 같은 꿈을 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숙련 노동과 재벌 경영 이 둘 사이

엔 필자가 보기엔 근본적인 마찰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총

수일가가 전체 재벌그룹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재벌 경영은 왜 이처럼 인력자본의 육성과 배치되며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숙련노동을 자신

의 축적 기반으로 삼을 수가 없는지와 같은 문제는 비교적 이론영역에 속하는 문제일 수 있다. 

필자는 앞서 한국 재벌의 공통적인 문제로써 총수 지분의 구조적 축소에 관해 언급하였다. 끊

임없이 축소되는 자신의 적은 지분에 의거해서 나날이 커가는 전체 기업집단(재벌그룹)에 대한 

점유(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는 지속적으로 기업 내부이윤을 자신의 관계사로 유

출시킬 수밖에 없다.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설이나 기술 투자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

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동원’(소위 ‘자본 사회화’) 역시도 재벌경영에 의해 상당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지주(과거 현대로봇틱스)를 장악하고 있는 정몽준 일가는(그중 대주주인 

정몽준 지분은 21.33%), 현재 이 지주회사 및 우호적 지분을 포함하여 총 35%의 지분을 통해 

그 주력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자신의 지배를 위협할 

만한 규모의 외부자본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대중공업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막으려 할 것

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참여의 최대 허용치는 현재로선 35% 미만이다. 하지만 다음 대에 

이르면 그 상황이 변모하게 되는데, 상속세의 영향으로 그의 아들 정기선의 지분은 절반인 

17%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경영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참여 폭

은 갈수록 좁아지게 된다. 재벌경영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의 상황과 비교

할 경우, 재벌경영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킨다. 여기에는 물론 시설·기술과 같은 물질적 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이든 인력자본 투자이든, 

이로 인한 전체 기업자산의 확대는 그만큼 사회자본으로서의 기업가치를 확대시킴으로써 그 

내부의 총수일가 지분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벌경영은 어차피 기술력이나 숙련노동에 기초한 ‘특별 잉여가치’의 창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업계의 초일류 기업 및 혁신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재벌은 대신 차선을 노리며 그에 만족하게 된다. 그것은 한국 재벌이 지금 보여주고 있

는 ‘중간 기술’ 즉 약간의 투자로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기술, 그리고 사내하

청 비정규직제를 이용한 저임금 노동의 결합을 통한 ‘독특한 경쟁력’의 창출을 통해서이다. 

종합하자면, 재벌 경영은 결코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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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불분명한 경영주체에 대해 ‘주인 찾기’거나 업체 간의 과당경쟁

의 해소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더욱 근본적으로 진정하게 한국 조선업의 미래 전망을 내놓으면

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 공기업 주도의 새로운 모델 창출

필자는 앞에서 현재의 ‘재벌경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를 개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재벌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자. 대안과 관련하

여 다음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

다.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경영모델을 창출하고,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를 포괄하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 조선업이 부딪치고 있는 핵심문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재벌경영으로 상징되는 

‘사내하청-비정규직’에 의존한 성장방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조선해양산업의 성장

모델은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투자(R&D)의 강화, 상생적 원-하청 관계의 구축, 

숙련노동 양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새

롭게 산업정책을 이끌 때라야 이 세 가지 과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신 국가 산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실 국가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을 발판으로 앞서 재벌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간 한국 조선업의 발전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필자가 재벌경영의 한계를 지적할 때 제기한 미래의 해양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세 가

지 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자.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해양산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관련해서 보자면,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화할 경우 국가가 대주주인 관계로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세계 조선경기를 볼 때, 동사가 지금 자체 힘만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기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산업은행 및 채권단의 지원도 일이 터진 후의 사후처리에 국한되고 있

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할 계획과 의도는 별로 없다. 공기업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공적기금의 투여와 사회자본의 동원 체계를 갖추는 길이야말로 ‘영업실적 

악화→연구개발투자 저조→영업실적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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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생적인 원-하청 관계와 산업 생태계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보면, 이 문제 역시 한국

적 상황에서는 공기업화만이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조선업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지식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경제 하에서 R&D 성과물을 고부가가치의 신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식경제하의 대

부분 제품들이 그러하듯, 통상 이것들은 고급기술과 많은 과학지식이 농축된 경우가 대부분이

며, 광학·재료학·정보통신·생명공학·인공지능 등 제 영역의 지식과 학문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의 대기업이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필히 수많은 중소

기업들의 참여 하에 전문화하여 발전시켜야만 한다. 오늘날 ‘모듈화’ 방식의 보급은 더욱 이 

같은 전문화 경향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전반적 기술수준과 국민경제의 유기적 분

업관련 상황을 볼 경우, 국내에서 이 같은 전문 중소기업들이 출현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 이럴 때 정부와 대기업의 장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데, 특히 대기업은 자

신의 이윤 극대화 욕구를 상당기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실리 때문에 해외 부품회사

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반면교사인 사례가 있다. 1990년대 일찍이 정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행

효과가 매우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양자의 기술격차가 너무 커서 저급제품 분야 외에는 당시 

삼성과 현대, LG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협력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다. 대신 이들 재벌 대기업들은 국외에 공장을 짓거나 선진국의 회사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설비와 원재료를 획득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

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은 이후 반도체의 상류영역을 향

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지만, 대신 이들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전반적 실력 격차는 더욱 벌

어져서 한국 반도체산업은 자체 부품조달 능력이 취약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렇듯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조화시키는 일은 오늘

날 격심한 지구적 경쟁 환경을 고려할 경우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이야 말로 

바로 공기업의 강점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같은 공기업을 토대로 원-하청 관계의 새로

운 관행을 창조해 나아가야만 한다.

셋째, 숙련노동 양성과 관련해서 볼 때도 공기업화만이 해답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번 

‘사내하청 비정규직제’를 기반으로 하는 재벌경영이 계속해서 한국 조선업을 주도할 경우, 미래 

해양산업이 요구하는 숙련노동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한국 조선업계가 양성해온 기존 숙련노동 

조차도 머지않은 장래에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재벌경영과 ‘숙련노동의 양성’

이 상호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충돌하기 때문이다. 본래의 세계 조선업 경기가 갖는 주기적 변

동성에 더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 후발 국가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한국 조선업계가 차지

하고 있는 산업 체인상의 중위분야에 있어서 국제간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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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 재벌 경영은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숙련노동’보다도,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같은 

단기 투자와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굴레를 

탈피하는 길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기업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의 고용관행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경제 하에선 인력과 인재는 당연

히 좋은 고용조건 쪽으로 쏠리게 마련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모범을 창

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숙련노동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을 안정적으

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이 같은 대오가 창출된 후에는, 그것은 반대로 혁신기술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든든한 원천이 된다. 지금의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

존하는 성장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같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자본

의 참여를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직접 나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

가 자본이 주도할 경우 그 기업은 벌어들인 이윤을 재벌경영 하에서처럼 자신의 지분유지를 

위해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과 같은 인적자본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상은행을 비롯한 중국 국유기업의 실

례를 들고자 한다. 주 5일제 근무제를 실시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키 위해 일부러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비스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창안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중국 공기업이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공기업은 그 대주주(국가)가 가져

가는 이윤의 몫을 다소 줄이는 대신, 그것을 직원들의 고용과 복지 향상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 원리는 한국 조선업에 있어 공기업의 ‘숙련노동’의 보호와 육성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지금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가가 대우조선해양을 진정한 공기업화함으로써 

위 세 가지 조건 창출의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도 포함하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재벌 경영에 의해 이끌어지는 현대중공업은 결코 지금 

한국 조선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전망을 여는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금은 단순히 

생산능력이나 기업규모의 양적인 확장이나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질의 창

출’이 문제되는 시기이다. 산업 내 과당경쟁이나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구조조정의 주체가 누

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5) 소결

지구 지표면의 70%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인류의 생산력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고도화할수록 대양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교역은 빈번해졌다. 20세기 80년대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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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구적 단일시장’을 추구하면서, 비록 얼마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 추세를 보

면 국제무역과 국제교류는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생산력발전을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와 해양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인류의 두 개의 미개척 분야로, 각국은 지금 앞다투

어 해저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파력, 조력, 해상풍력 등)과 같

은 분야에선 이미 시장이 초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

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 제4차 산업을 구성하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산업이

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중위수준 기술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을 결합한 재벌 주도의 조

선업 모델은 조만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운명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

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며, 대우조선해양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영모델

을 창출함으로써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를 포괄하는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새로

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

1) 대우조선해양의 위상 및 지배구조 전환과정 개괄

(1) 현재 대우조선 위상 및 공공기관 지정 유보 상황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12월 현재 매출액 8조 3587억 원, 영엽이익 2,928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상선·특수선·해양플랜트 등을 주로 담당하는 세계적 조선회사이다. 2000년 12월 산업은

행의 출자 전환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76)이 53.72%의 소유 지분을 지닌 ‘연결대상 자회

사’(consolidated subsidiary)로 자리잡고 있다.77)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공운법 제4조 제1항 5호에 따라 언제라도 공공

기관(정부 소유구조 전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

76)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 2014년 박근혜정부
가 민영화 추진을 철회함에 따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기획재정부의 절대적 지분(91.7%)을 소
유하고 있다. 

77) ‘연결대상 자회사’는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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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지정 예외(지자체 관리, 상호 부조, 방송 특별법 등)에 대우조선해양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법의 기본 취지이다. 공공기관 지정 절차는 간단하

다(이후 별도 서술). 산업은행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감독 부처인 기획재정

부에 지정 대상으로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안정적인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채, 대우조선해양을 민간 매각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산업은행 관리

체계에 묶어두고 있다. 과거 MB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및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례에

서 보듯 정부는 정책적으로 민영화 추진과 공공기관 지정을 상반된(trade-off) 관계로 설정하

고 있다. 산업은행은 연결대상 자회사로서 대우조선해양 및 KDB캐피탈(99.9% 지분) 등을 관

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12월 현재, ‘비연결 대상 자회사’(지분 50% 미만)로, 한국전력공

사(32.9%), 한국감정원(30.6%), 한국관광공사(43.6%), 한국해양진흥공사(22.3%) 등의 공공기

관을, STX조선해양(35.0%), 한국지엠(17.0%), 한진중공업(16.1%) 등의 한계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정부가 특정 

부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우대 금융 조치를 취하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현재 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연결대상 자회사에 대해 정부(금융위원회)는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

정을 유보하고 있고, 민영화(민간 매각) 중심의 정책 목표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역시 과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1994 민영화), 한국기업평가(1999 민영화) 등에 대해 민영화

(매각) 조치를 취했고, 한국산업리스는 1999년 민간 매각 조치 취한 후 다시 인수하여 대우증

권 등을 묶어 2009년 연결대상 자회사인 KDB캐피탈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역시 자회사인 성동조선해양(2019년, 69.4%)에 대해 2020

년 5월 민간 매각조치를 취했다. 다만,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해 연결대상 자회사로 2017년까

지 운영(2016년 52.6%)한 후, 2018년 새로운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해양보증보험의 

소유 지분을 출자하고, 현재 이 공사의 지분 일부(18.8%)를 소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대우조선의 민간 매각 주인 찾기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로 매각이 진행 중(기업결합심사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관리 방침은 민간 매각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취지 및 기간

산업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기피 취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3

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보유 주식 전체(2조1천억원 상당)를 현대중공

업이 새로이 합작 출자한 중간 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

다. 2000년 이후 무려 1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현재도 연 매출 6~7조원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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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2조원 상당의 가격으로 현대중공업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대중

공업은 2019년 8월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호중

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관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까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언론 인터뷰(2020.7.8. 한겨레신문)를 통해, 조선산업의 미

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빅3 조선사간 경쟁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우

조선해양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2단계 기업결함 심사 과정에

서 유럽연합(EU)의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될 경우 시장 상황 

및 경영실적에 따라 혹독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미래에 대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역시 일관되게 민간 매각 민영

화 방침이 철칙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물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매입 

기업의 조건(재무적 안정성, 노동자 고용 보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기한 바 있으나, 민간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민간 매각 방침이 정

부 방침으로 천명된 것은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했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발표에서였다. 이미 2008년 당시 대우조선해

양은 포스코·현대중공업·한화·GS 등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고, 한화가 우

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영화시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침을 설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4개 산업은행 연결대상 자회사 

모두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기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정부가 대주

주인 은행들을 합병하여 메가뱅크를 만든 다음 민영화시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계산 하에서였다. 그러나, 이 계산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작 벤치마킹 

모델인 골드만삭스가 파산 일보 직전에 처함으로써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도 이 정책기조는 유지되었으나 2014년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경제대국의 불황 국면으로 인해 

결국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은 철회되고 산업은행은 다시 공공기관 지위로 되돌아왔다.

우리 조선산업의 민영화 방침은 일찍이 1968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의 민영화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대한조선공사 1차 민영화, 1988년 법정관리 절차를 거쳐 한진그룹이 

인수하여 설립한 한진중공업은 2019년 수빅조선소(필리핀) 보증채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태

에서 2019년 2월 지배주주(한진중공업홀딩수 및 조남호 일가)의 지분이 전액 감자 처리되면서 

현재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에 따른 공동 소유(산업은행 16.1%, 우리은행 10.8%, 농협 10.1% 

등)로 전환한 상태에 있다. 

78)� 지난� 2008년� 9월�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하여,� 정치권(보수,� 진보� 포함),� 노동운동진영,� 전문가

들이�참여한�가운데� � 「대우조선해양�매각,� 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토론회가�개최된�바�있는데,� 토론�참가자들�

대부분�대우조선해양의�민간�매각에�대해서는�문제�제기하지�않고,� 재무적�안정성과�조선산업에�대한�지속적�투

자� 및� 노동자�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한� ‘모범� 매각사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거제신

문,�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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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이전 김대중 정부가 IMF 관리체계 하에서 공적자금 운

영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과는 달리, 모든 공기업 및 공

적 관리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체제적 민영화(systemic privatization) 성격이 강했

다(김준기, 2008). 철도·전력·공항·국책은행 등과 같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도 민영화하는 시장

화전략을 전면화한 마당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 문제나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 따위

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우조선 민간 매각(민영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우선 전략, 전면적 시장화 전략이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후퇴, 굴절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전략의 본질적 속성이 완전히 조정되거나 재구성되

지는 않았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넘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국정방향을 제시

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시장화 전략이 전환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철도·지하철·

발전·가스·수자원 등의 국가기간산업에서 이러한 시장화전략에 근거한 분할 경쟁체제 및 민간 

참여 확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기업 매각이 최적의 관리체계라는 정책 목표

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사양사업 

가능성)도 자리잡고 있었다.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008년 1차 

매각 추진 흐름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한화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 과

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산업이 이후 불황, 호황 국면을 교차하며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제기될 

때마다 매각 방침은 계속 공론화되었다. 더구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

(2015년 감사원 감사, 2016년 검찰 압수수색 등)되면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산업은

행의 관리 통제의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대우조선 민영화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문

재인 정부(산업자원부) 역시 2018년 4월 ‘조선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조선업의 공급 과

잉을 해소하기 위한 각 조선사별 설비·인력의 구조조정, 조선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및 대우조

선의 매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재벌그룹에 대한 특

혜의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이미 노조(금속노조 등)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신설 

법인의 지배구조 설립 및 물적 분할 과정에서 조선산업의 미래 생태계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자회사 위치로 전락하는 현대중공업 기업 자체의 물적 토대 부실 논란(부채의 현대중공업 집

중)을 유발하고 있다(2019.8).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우리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꾸준히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 2000년 발전설비사업을 독점하고 있었

던 한국중공업의 매각 과정에서 인수 주체(두산컨소시엄)의 헐값 논란(4조원 상당의 자산 가

치, 3천억여 원의 인수 가격)이 제기된 바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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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통해 재벌 그룹으로 성장했던 과거 사례(대한항공→한진, 한국기계→대우, 대한통운→동

아, 석유공사→SK 등)를 볼 때, 민간 재벌의 공적 관리 기업의 인수 역시 이 같은 특혜 효과에 

대한 계산은 분명 작용할 수밖에 없다. 

(3) 조선산업의 공적 지배구조 운영 사례 

현재까지 조선산업의 공적 소유 사례는 흔하지 않은데, 1970년대 영국의 브리티시조선 사례 

및 우리의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사례 정도이다. 조선산업의 공적 소유 및 민영화 추진

과정을 유사하게 밟은 경험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대한조선공사가 해방 이후 공기업

으로 출발해서 민영화한 사례라면, 영국의 국영 브리티시조선은 국유체계로 통합한 이후 다시 

민영화된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브리티시조선 사례를 보자.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77년 당시 위기에 처한 조

선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19개 조선소, 5개 디젤엔진 제조업체, 3개

의 도제 훈련업체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조선산업을 하나로 묶는 광범위한 국유체계를 출

범시켰다. 

영국의 국영 조선사 설립은 말 그대로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 공공부문의 선도적 

고용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조선산업이 지닌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앞세운 고용집약적 

특성과,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단순한 조선 설비 산

업을 넘어 엔진 제작까지 포함한 전 조선산업의 통일적 관리체계를 실현한 것이었다. 당시 브

리티지조선은 영국의 상선 건조능력 97%, 전함 건조능력의 100%, 저속엔진 제조능력 1005, 

수리조선 설비의 59%를 차지하면서, 전체 86,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다(신원철, 2020). 

그러나, 브리티시조선 출범 이후에도 영국 조선산업이 여전히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국유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앞세워 1979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곧바로 민영화 추진을 

시도하고, 1983년 민영화 작업이 완료되었다. 민영화 과정에서 26,000여명의 노동자가 실직을 

당했고, 브리티시조선의 모범적 노사관계 모델 또한 해체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산업의 

공적 통합 관리와 민영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산업정책(특히 고용정책)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2)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1)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관련 기존 논의 검토 

금속노조 등은 2019년 초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방안이 구체화될 당시 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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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차선의 대안들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기업화(대우조선 독자) △공공조선그룹(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 공동 공기업화) △지방

공기업화(경남공공조선, 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 공동) 등의 공적 지배구조 전환이다. 

한편, 최근 금속노동연구원에서 울산과 거제·창원지역의 조선산업을 지역 클러스터로 육성하

기 위한 대안 차원에서 경남조선클러스터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안재원, 2020), 지역 클러스

터 방안은 해당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정책과는 다른 산업정책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논외

로 한다. 

검토방안 주요 내용 장단점 비고 

독자생존
대우조선 

독자생존 및 
자력갱생

- 장점 : 대우조선 구성원 적극 동의 
- 단점 : 산업은행 관리 체제 유지에 대한 동의받기 

어려운 점, 독자 생존 불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
와 판단 

조선업황, 재무지표 
호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 필요

공기업화
대우조선의  

국가 공기업화 

- 장점 : 대우조선 구성원 적극 동의, 대우조선 생
존전략의 확실성

- 단점 : 공기업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현실성의 
문제, 정규직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

현재 시점에서 공기업
화 필요성에 대한 수
용 가능성 

공공
조선그룹 

대우조선·성동조
선·STX조선 묶어 

‘공공조선 
그룹’으로 함께 

공기업화

- 장점 : 대형과 중형을 묶어서 한국 조선산업을 유
지할 수 있는 방안

- 단점 : 대우조선 구성원들 동의 여부 불투명, 공
기업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 3사 묶는 것 더 어
려움.

내부 구성원 설득과정
과 공기업화 수용 여
부 가능성

경남
공공조선
(지방공
기업화)

 대우조선· 
성동조선·STX조선 
묶어 지방공기업화 

- 장점 : 경남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도민 협조 속
에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와 발전

- 단점 : 대우조선 구성원들 동의여부 불투명, 결국 
공기업화라는 점에 대한 반감, 경남도가 주체가 
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지역민 승인 여부), 3사 
묶는 것 더 어려움

경남도, 지역민, 대우
조선 구성원 등 설득 
할 단위가 많고, 재정
능력 확인 등이 필요

경남조선
컨소시엄
(제3자 
매각)

대우조선과 
성동조선―STX조선

을 묶어 제3자 
매각

- 장점 : 경남조선벨트로 한국 조선 생태계를 경쟁 
체제로 유지       

- 단점 : 대우조선 구성원 동의 여부 불투명, 대우
조선보다 더 커진 단위 인수 주체 불투명성, 채권
단의 매각 동의 승인 여부 

제3자 인수를 조건으
로 산은 등 채권단의 
지원 협력이 필요

제3자
매각

대우조선을 
동종업종 외 매각

- 장점 : 스토킹 호스 방식(제한적 입찰)에 대한 문
제제기 가능. 민간 주인 찾기, 한국 조선 생태계 
확보를 위해 경쟁 체제 유지 조건 확보. 

- 단점 : 인수 대상자 존재 여부, 국내 인수 기업에 
대한 또다른 재벌 특혜 시비 

제3자 인수를 위한 산
은을 건너뛴 정치권의 
협력 필요 

[표Ⅳ-8] 대우조선해양의 미래 지배구조 개선 검토 방안

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2019.4.).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민간 기업(예, 포스코 등)으로 하여금 인

수하는 방안(송호연, 2020)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민영화 기업들이 과거 공기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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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및 존립 가치를 거의 포기(주주이윤 보장 중심)해왔던 경험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와는 거리가 먼 철저한 시장 운영원리가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례와 유사한 방식(국민주 방식 민영화)을 취했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적 관리 기능

이 작동하고 있는 일본 공기업 민영화와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방안과 관련하여, 우선 금속노조는 공기업화(지방공기업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 및 사회적 반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기업화(대우

조선 독자 또는 공공조선그룹)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밥그릇 챙

기기 등), 그리고 경쟁 구도가 작동하는 조선산업에서 특정 기업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지원하

는 데 대한 국제 무역질서 규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을 하나로 묶는 지방공기업화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지

방정부(경남도)의 정치적 책임 등을 앞세워 비중있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화라고 적시했으나 실제 검토한 내용은 지자체 출자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

방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서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과 지자체 출자기관(｢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리 법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지방공기업은 사업영역

이 별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법적 검토 역시 출자기관 중심(｢지방공기

업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접근하고 있다(장석우, 

2020). 실제 2019년 9월 논란 끝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 주체로 설정된 ㈜광주글로벌모터스 

역시 지자체 출자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성동조선은 지난 2020년 5월에 별도 민간 매각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3개 조선사 공동

의 지방 출자기관 방안은 어렵게 되어, 결국 산업은행이 주로 관리하는 대우조선해양 단독 또

는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STX조선과의 공동 지방 출자기관 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워낙 

지역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정치적 책임을 전제로 한 공적 지

배구조 전환(지방채 발행을 통해 출자공사 설립 후 지분 인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리 지자

체의 재정 자립 수준을 보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일 것이다. 

대우조선의 경제적 규모는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데다, 기간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 및 관리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서 지자체 출자기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목적을 단지 지역 고용 정책 차원만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국가의 재정 및 관리전

략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관리체계 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남는 문제는, 쉽

지는 않지만 국가 공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다. 

(2) 국가 공기업으로의 지배구조 전환 배경

여기서는 국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검토한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 심사의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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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못하고 또다시 산업은행 관리체계로 남아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다. 그 배경으로는,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가치 유지 △최근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 사회 기간산업의 육성 및 기존의 민영화 우선 전략의 과감한 전환 

계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물

론,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간에 쉽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접근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년간 민영화 및 민간 주도 경제정책이 최선의 정책방향인 것으로 기

본 경제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고,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온 

공공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시장화 전략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는데다, 2007년 한미FTA 추진 

이후 자유무역 흐름이 공고해져 왔다. 그 결과, 아주 예외적인 경우(1982년 한국중공업)를 제

외하고는, 민간 기업 또는 민영화 기업의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거의 없었다. 민간 기업 또는 

민영화 기업의 도산·부도 위험시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공적자금 투입, 국책은행 자회사 등)

에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수준 정도가 최대한이었다. 

아울러, 지난 1977년 브리티시조선의 국유 관리체계 전환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영 조선소를 

공기업 관리체계로 전환한 사례가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벤치마킹 사례가 흔치 않다는 한

계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이탈리아의 알이탈리아(Alitalia)가 국유 관리

체계로 전환된 사례는 국가의 기간산업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 마인드에 따라 민영화 일

변도의 정책 흐름 또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

년 9월11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예정자로 설정되었던 현대산업개발(HDC)의 인수 포기로 산

업은행 관리체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처럼 또 다른 ‘민간 주

인 찾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미래 역시 공적 관리체계(공기업 전환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가.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및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가치 유지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 1위를 지켜온 대표적 제조업이자, 전후방 고

용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즉, 국가가 이렇듯 중요한 전

략적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의 과제 

속에 조선산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미래가 좌우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제조업은 갈수록 치열한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첨단 신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

업의 부가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조선산업 역시 후발 경쟁국가들(중국 등)

을 제어하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R&D 투

자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

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또다른 정책금융 관리체계 하에 있는 STX조선을 포함하여, 지난 2019

년 한진그룹의 경영권 박탈(지분 감자처리) 및 채권단 관리로 전환한 한진중공업까지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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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전반의 공적 관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존립 목적을 개인 회사의 이윤 확대가 아닌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차원

에서 접근한다면, 이러한 조선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확장할 수 있는,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최적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타 제조업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전국금속노동조합, 2008), 조선산업은 현재의 불황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 유지 확장의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세계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한국 조선산업은 2015년 저유가 시대 이후 전반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 같은 불황 국면 하에서 2015년 4.2조원, 2016년 3.5조원의 

긴급 수혈을 받았으나, 2017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현재 나름 우수한 영업실적 및 수주실적

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후 예상될 수 있는 불황기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

한 정부는 조선 3사간 과당 경쟁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흑자 상태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

공업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오히려 △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조선산

업 생태계 혼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개편에 따른 재벌총수 사익 확대 △4차산업혁명 등 미

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제반 제조업 연관 효과가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소

재·부품·완성에 이르는 제조업간 분업체계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다. 자칫 조선산업에 대한 잘

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 쇠퇴시 연관 산업(예, 철강산업)의 쇠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김정호, 2020). 또한, 4차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에 조선산업 역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조선산업 역시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고기술-고품질-고부가가치 중심의 ‘고진로전

략’(high road strategy)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은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 방위산업 비중이 높고,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준(예, 인도네시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공공적 가치 역시 확인

되고 있다. 군비 축소에 대한 전세계적인 여망이 높지만, 아직도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해양 방위산업에도 첨단 기술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 내부의 경쟁이 아닌 미래 조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고부

가치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적 조선 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전략자산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과제이다. 

때마침,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잠수함에 이어 구축함 성능 개량에 성공해 수상함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3

척의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의 개량을 마치고 최종 인도했

다고 밝힌 바 있다. KDX-I 양만춘함은 90년대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부터 전력화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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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DX-I 구축함의 3번째 함정(1번함 광개토대왕함, 2번

함 을지문덕함)으로서, 이후 개발되는 KDX-II 구축함, KDX-III 이지스함 기술의 기반을 완성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의 기간산업의 민영화 일변도 전략의 전환 계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간산업 정책은 철저하게 민간 육성, 민간 중심 운영의 전

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경제적 기반 및 정책 흐름으로 인해 정작 공공성 

확대를 국정방향으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 흐름을 쉽사리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여전히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는 것을 경영 비효율 또는 낡

은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여기에는 재벌기업과 경제관료, 시장주의 민간 전문가들의 공고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의 고용이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1/3 수준에서 머무는 상황에서 문

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81만개 추가)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국가 재정 부담

이라는 이유로 정책 추진은 계속 정체된 상태다. 민영화, 외주화, 경쟁체제 등이 공공부문 정책

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공공부문의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왜곡되어 가고 있고, 

철도·전력·가스 등의 경쟁체제 및 민간 참여 확대 기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공공부문에

서의 이 같은 정책 왜곡은 전체 공공서비스 부문을 넘어 국가의 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화 

전략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과거 경제위기 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230만 정도에 달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4개월이 지난 8월에

는 10배로 늘어난 2,500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4월 말 당시 세계 각국은 비상 경제체제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몸부림쳤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갈수록 전시

경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기간산업의 민간 중심 운영도 분명히 변

화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대응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가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시장질서 개입(봉쇄 조치, 재정 확장, 금융·노동시장 안정화 등) △보호무

역주의 확대 및 국가간 경제블록 와해 △식량주권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전시경제(戰時經濟) 질서(국가자

본주의)로서, 무한정 확대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시장주의 만능 기조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앞에서 선진 각국의 정책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다. ‘헬리콥터 머니’ 수준의 재정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유지하여 국가 경제 기반

(fundamental)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동력은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기간산업 역시 국가



- 159 -

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동성 위기의 국가 재정 투입과 함께,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전의 공적자금 관리 체계와는 다른 기간산업안정기금(산업은행) 제도가 

2020년 5월부터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요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해 공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위기 상황에

서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고용을 국가 책임 하에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2020년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 우리는 이전

의 민영화, 민간 중심 우선 운영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내는 계기로 국가 경제의 

주축이자 미래 전략자산인 기간산업에 대해 과감한 지배구조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전

에 공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 더 이상 민간 경영권 매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아시아

나항공, 그리고 조선산업과 더불어 전후방 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산업(한국GM·쌍용) 역

시 변화하는 환경(친환경차 전환 등)에 맞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육성 차원에서 공기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철도·전력·가스·공항·항만 등의 국가기간산업은 더 이상 경쟁체제 및 민영화 지향 정책

이 아닌 공공적 지배구조로 통합 운영되도록 정책이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공기업화의 정책적 고려가 자리잡을 수 있다. 현재의 공기업은 공기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위기에 직면한 민간 기간산업은 공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

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장의 계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는 과거 공공부문 정책이 경영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세

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대선 공약(2017.5) 및 국정5개년 계획(2017.7)에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정방향을 보면,79) 공공부문으로 하여

금 핵심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토록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공공

79)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 근거하여 구체화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범주에는, △
(인권 보호)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보건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노동권 보호)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상생협력)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지역
경제) 경제활동의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기업 사회적 책임)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
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
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 기타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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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범주 속에서 노동권·일자리·지역경제·기업사회적책임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능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고용연관 효과가 높은 제조업인

데다, 지역 고용 및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대우조선

해양이라면, ‘주인 찾아주기’식 민간 매각이 아닌 이러한 공적 기능을 육성·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시기에 요

구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취지하에 국가

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기업 회생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 및 채권단의 긴급 재정 지원 등 국가 재정에 부담

을 준 기업에 대해 국가가 안정된 공공기관으로 전환 운영하는데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 원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 전략의 산물로서 

경영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은 오히려 과거 자율·책임경영을 외면해온 산업은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도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의 통제·관리체계

(임직원 보수 및 성과 관리 등)의 범주로 전환하여 경영 효율성 및 내외적 경영감독을 제고하

는 정책방향은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원리와도 크게 대립하지 않아 이러한 비판 여론은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실제 후술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임임원 보수를 일반 공기업과 비교해볼 

때([표Ⅳ-9] 참고), 오히려 공기업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의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조선업종이면서도 사회(공공)적 가치

가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양만춘호 제작 등에서 보듯 국가의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

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거제)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갈수록 첨단 기

술을 앞세운 기술경쟁력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을 국가가 공적 관리체계 하에 두면서 전략적 자

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최근 현대중공업 합병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타난 불법적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보더라도 첨단 방위산업은 민간 기업의 소유 다

툼으로 자리잡아서는 곤란할 것이다.80)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기업이다. 지역경제의 특성상 대우조선해양의 진로는 인수기업

이 이윤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국가가 사회적 가치(지역 일자리)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  

(3) 공기업 전환시의 대우조선 및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미래 진단

대우조선해양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재정지원 및 독점사업에 대한 관리 통제 차

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책임경영) 취지 하에 다양한 통제기제가 적용된다. 물론, 현

80)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설계도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불법 인수하여 우선 협상 대
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첨단 방위산업 역시 재벌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2020.10. 
대우조선 매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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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산업은행 자회사로서 일반적인 관리통제(인사조직관리·보수관리·감사 등)가 적용되지만, 

공공기관은 이와는 다른 정부의 고도화된 관리·통제체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으

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복지수준은 강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부분 동일 산업·업종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복지수준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시, 1차적으로 공운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내외적 

관리·통제체계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해당 조직에 대한 △기능조정(법 제14조) △경영공시(제

11조) △경영지침(제50조) 및 총인건비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제13조) 등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기제인 경영평

가(제49조)와 아울러, 인사운영 전반의 관리체계(제25~30조)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기관이 직면한 이 같은 관리·통제구조 및 상대적인 저임금 구

조하에서도 수많은 공공기관 노동자(노조)들이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민간 노동자들에 대비한 편익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81)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조직에 비해 갖는 편익(benefit)은 대체로 △정년까지의 

안정된 고용 △통제 하에서도 안정된 임금·복지구조 △안정된 노조활동 토대 등으로 집약된다. 

[표Ⅳ-9]에 나타난 것처럼 대우해양조선, 한국산업은행과 주요 공기업 종사자의 임금(2019년 

결산 기준)을 보면, 상임 임원(경영진)은 대우조선→산업은행→공기업 순이지만, 직원 평균임금

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 전환시 상

임 임원들의 임금수준은 변동이 있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 분 상임 임원 평균임금 직원 평균임금
대우조선해양 476,433 87,488
한국산업은행 322,758 109,888
한국전력공사 204,753 83,693

한국토지주택공사 184,438 77,953
인천국제공항공사 208,114 91,298

[표Ⅳ-9] 대우조선·산업은행 및 주요 공기업의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천원/연)

자료: 알리오(2019); 대우조선해양보고서(2019).

특히, 정부의 공통된 관리·통제구조 하에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경우 공동의 목표 및 공

동의 실천(사업·투쟁)이 어떤 부문·산업에 비해서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해, 

81)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일각에서는 고용만 보장된다면 소유구조 전환(민영화 등) 반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주의적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기 민영화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데이콤(현 LG U플러스), 한국통
신(현 KT), 포항제철(현 포스코) 등의 현실(임금·복지수준 향상, 고용 불안, 노조활동 억제 등)을 접하면서 이런 경
향은 최근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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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의 연대운동 토대가 민간 부문에 비해 매우 강하다(2018년 기준 64%의 노조 조직률). 

실제, 과거 한국중공업의 두산그룹 매각(현재 두산중공업)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 및 노동 억압 

사례(2003.1. 배달호 분신사망)를 봐도, 공기업의 노조활동 토대 및 민간 기업의 노조활동 토

대는 분명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영 목적이 이윤 확대에 있

고, 이윤 확대에 최대 걸림돌로 노동조합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노조활동 역시 공공기관의 시장화 전략(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하에 적지 않은 억압과 통제의 과정이 나타났지만, 결국 공공

기관노조들의 강한 연대로 이러한 전략은 상당 부분 벽에 부딪히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질서(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전략) 확산 과정에서도 국가의 전략자산 유지 및 복지 확대 취지  

하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는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추세 속에 공공부문 노동운

동의 공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던 영국의 브리티시조선 역시 과거 국유체계 하에서 당시 영국의 조선기계노동

조합총연맹(CSEU)과 중앙 교섭체계가 형성되었던 모범적 노사관계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전

체 조선소 및 조선·기계 등의 각 업종의 임금교섭이 통일된 틀에서 완성되어, 1977년 168개에 

달하던 조선산업 분야 단체협약은 1978년 하나의 통일협약으로 정리되었다. 영국 공공부문 노

동운동 역사에 남는 통일협약의 모범적 사례였다. 

이후 다시 민영화된 영국 조선산업은 엄청난 인력 감축과 함께, 노조활동 또한 기업 단위로 

다시 분산되어 공동의 노조활동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통일협약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파괴되었다. 결국, 이 브리티시조선의 국유 관리체계와 민영화 체계는 노

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국유 관리체계가 지닌 모범

적 노사관계를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1년 민영화가 완성된 공기

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던 2002~2003년의 노조 억압 사례

(예, 2003년 1월 배달호열사 분신 사망 사건 등)를 목도한 바 있다.  

(4) 기간산업의 공적 지배구조 전환시 운영 모델 비교 

현재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간산업의 향후 관리체계를 모색함에 있어 현재의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가,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여 민영화된 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 공기업 지배구조를 도입할 것인가의 3가지 관리

체계 모델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관리체계는 단지 소유구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조직 운영 원리 또한 상이하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안적인 관리체계 모색은 이 세 관리체계별 

조직 운영 원리의 비교를 통해 좀더 명확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의 비교가 주



- 163 -

로 행해졌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또한 유사하다.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체계는 공공

기관 관리체계와 민간기업 관리체계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유구조는 공공기관

과 유사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사기업, 특히 KT나 포스코와 같은 민영화된 기업과 유사

하다. 

지금까지 민영화된 기업의 성과는 대부분 재무구조적인 측면, 특히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

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이

자보상비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 등을 활용한 경영지표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었다. 그러

나 민영화된 기업의 재무구조적인 성과가 민영화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영화된 기업의 관리체계와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체계,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지배구

조의 측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배구조와는 달리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민영화된 기업

의 지배구조는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그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참여할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 지배

구조의 우위가 확인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데,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원내지 이사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

서도 민영화된 기업 및 산업은행 정책금융 투입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

다.

기간산업의 지배구조 유형(△민간기업 관리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 △공공기관 관리)에 

따라 각 조직의 운영원리를 비교할 경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조직의 전략적 목표 △조직 

운영 원리 △주요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등에서 조직 운영의 장점 및 선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쟁점은 조직 운영의 우선적 가치 차이(경영효율성 ↔ 공공성)로서, 대우

조선해양이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조직의 사회(공공)적 가치는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

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영국의 브리티시조선 역시 산업정책 측면에서 이 같은 조직 운영 원

리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행 정책금융 관리체계 하에서는 민간 운영 체계에서처럼 기업 이윤의 극

대화(조직 전략적 목표), 경영효율성(조직 운영 우선 가치), 수직적 결정구조(거버넌스), 구조조

정(산업정책·고용구조) 등의 흐름이 지속되어 왔고, 민간 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이 경향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산업은행 관리체계 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운법상의 공공

기관 관리체계조차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항상 국민들의 준엄한 감시 및 국정감사

의 대상으로 자리잡은 공공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대로 법제도 하의 엄격한 관리체계

로 전환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가치 극대화(조직 전략적 목표),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의 결합(조직 운영 우선 가치), 수평적 결정구조(거버넌스), 일자리 확대(산업정책·고용구

조) 등의 흐름이 [표Ⅳ-10]에서와 같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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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유형 민간 운영(매각) 산업은행 정책금융 공공기관(공기업) 

조직의 
전략적 목표 

-기업 이윤 및 주주 이익
극대화

-목표 명료(기업․주주이익)

-시장 매각가치의 극대
화

-목표 모호

-국가 전략자산 효용 확대
-사회적 가치 극대화 
-목표 명료(사회적 가치) 

동기부여 -금전적 보상 중심 -금전적 보상 중심
-공익·공동체 봉사, 사회 
기여 중심

-내재적 보상 중심 
조직 운영의 
우선적 가치

-이윤 극대화 위한 경영 
효울성 최우선 

-이윤 극대화 위한 경영 
효율성 우선 

-공공성(이윤의 사회화)과 
경영효율성의 결합

예산 
제약조건

-임금․복리후생 수준에 매
출이나 이익이 큰 영향

-임금․복리후생 수준에 
매출이나 이익이 큰 영
향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정
부 정책이나 국회의 동의 
과정 필요

인사관리 
방침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과 
중심적

-인력의 외부 확보 중심, 
개인적 접근 강조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
과 중심적

-인력의 외부 확보 중심, 
개인적 접근 강조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훈련 
개발 중심

-집단적 접근 강조

 
정책결정구조
(거버넌스)

-기업 오너 중심 수직적 
결정구조

-외부 감시구조 제한 
-노동이사제 없음

-은행 대리경영 통한 수
직적 결정구조 

-외부 감시구조 제한
-노동이사제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수
평적 결정구조 

-정치인들과 주무부처 관료
조직 통제 가능성

-외부 감시구조 활성화 
-노동이사제 제도화 

경영진 인사 -기업 오너의 임명
-사장추천위(형식적)
-정부측의 내정

-임원추천위원회(노조 추천 
인사 참여 가능)

-정부측의 내정 

임원(이사)의 
책임성

-기업 소유주 및 주주에
게만 책임

-이해관계자 비롯 외부에 
대한 책임 부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게만 책임

-이해관계자 비롯 외부
에 대한 책임 부재

-기재부, 주무부처, 기관장 
등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비롯 외부 책임
추궁 및 통제 가능성

기업 경영 
공개

-제한적 공시 
-외부 참여 제한적 

-소극적 공시
-외부 참여 제한적 

-적극적 공시 
-외부 참여 활성화 

경영성과의 
사회적 관계 

-경영성과(이익)의 오너·
주주 소수 독점

-손실의 사회화(경영실패
시 구조조정, 지역경제 
불황)

-이익과의 주주(은행) 소
수 독점

-손실의 사회화(경영실
패시 구조조정)

-이익의 사회적 환원(고용 
확대,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손실의 사회적 전환 최소화
(기업내 경영혁신)

투자 및 
산업 정책 

-기업 단기적 이익 위한 
투자 및 기능 조정

-산업정책 무관심(R&D 투
자 소극적) 

-산업정책 없음(무관심)
-시장상황에 따른 기능
조정 

-전후방 연관산업 인프라 통
합 산업정책 

-국가 R&D 전략에 대한 지
속가능한 투자   

고용 구조 
-시장상황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양질의 일자리 확대 소

-재무적 성과에 따른 구
조조정

-양질의 일자리 확대 소

-양질의 일자리 선도적  확
대 

-직원 신분보장 상대적으로 

[표Ⅳ-10] 기간산업의 지배구조별 조직 운영 원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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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 지배구조 전환

대우조선해양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전환(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 유형 설정)에는 형식적 요

건(공공기관 지정절차) 및 내용적 요건(산업은행의 관리체계 변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형식적 

요건 및 내용적 요건 모두 현재의 공기업 정책 및 산업은행 관리체계 흐름에서 본다면 선도적 

실험 모델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선행 연구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안 또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 전환의 절차 

아이러니하게도, 대우조선해양의 공공기관 지정은 법제도적 절차로는 너무나 간단하다. 실제 

공운법 제4조의 법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

는 산업은행의 연결대상 자회사(50% 이상 지분)인 대우조선해양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소유의 성격을 이유로 이러

한 지정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보(공운법 시행령 제8조)하면,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 협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지정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는 금

융위원회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통보하지도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일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유 및 운영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민간 매각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운법�제4조(공공기관)�

� � -�공공기관� 지정(①항)�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

홀 
-사내하청·비정규 확대 

홀
안정적. 다만, 정부 정책 결
정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가능성

노동권, 
노사관계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 내부의 노동통제 
정책에 따른 제약 조건

-노동기본권 제약 가능
성

-산업은행 관리·평가·
감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약 존재

-단체행동권 제한 등 제약조
건 존재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
영평가 등 외부 평가에 따
른 제약 존재

임직원 
처우·복지

-임원 우대 처우·복지 -임원 우대 처우·복지 -임직원간 처우·복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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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조차 2009년에는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제외된 후 2014년에 다시 

민영화 방침 철회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 이 같은 과거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및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과 민영화 추진 철회는 등가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공적 소유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것은 

해당 기업을 민영화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과 및 민영화 정책 추진은 아이러니하게 현재의 공운법의 취지

에서 크게 대립되지 않는다. 공운법(제15조)에는 민영화 등의 기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같은 민영화 추진 및 공공기관 지정을 대립되는 정책 방향으로 접근

하는 정부의 시각 역시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은 대우조선해양의 공적 소유

(국유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특히 국가의 공기업 소유구조 정책과 연결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소유구조는 2005년에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

인’을 근거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운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OECD 회원국들이 공기업의 소유권을 수립·유

지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공공적 재화 또는 자산에 대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견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기업 국가 소유 목적에 대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사회 가치의 극대화라고 규정(2015, 박한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국가 미래 전략

자산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공적 소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공운법(제5조)에 따라 공기업 또는 기타공공기

관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최근의 선례(철도공사 자회사 SR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 유

형 변경)를 보면, 1차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 공기업으로 독자적인 운영 토대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자회사(발전 등)들

의 공기업 유형 설정도 이 같은 경로를 밟아왔다. 

공공기관 지정 후 공기업으로 관리 유형이 변경될 경우, 국가의 독점적 사업 기반 구축을 전

제로 한 산업구조 전환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된 국가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발전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운법에 따른 내외적 지배구조가 작동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집행, 재무적 운영 상황 등은 공기업의 관리체계에 따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시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또한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라�한다)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서�지정할�수�있다.�

� � -�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근거�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 � -� 산업은행� 자회사(연결대상)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 5.� 제1호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있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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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한 공운법에 따라 

사업 및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강력한 감시감독 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

를 찾기 힘든 가장 강력한 통제 기제인 경영실적평가를 거치토록 되어 있다. 임원들의 인사 및 

보수관리 역시 산업은행 관리체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통제과정 및 경영공시 등을 거치토록 되

어 있기 때문에 2015년 논란이 제기되었던 방만경영 가능성은 자리잡을 여지가 없다. 물론, 국

가의 관료적 통제, 정권의 정치적 활용으로 인한 경영 부실 가능성(예, MB정부 당시의 에너지 

해외개발 등)은 남아 있다.   

(2) 공기업 전환시의 쟁점 – 산업은행 관리체계 변화 또는 탈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공적 지배구조를 강화하기기 위해서는, 산

업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산업은행의 공적 관리체계 

자체를 전환시키는 방법 및 산업은행의 소유 지분을 낮추는 방법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전자는 현재 산업은행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채권단 수준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정책 추진 

및 시장 중심의 운영(시장 상황에 따른 민간 매각)으로 일관하는 공적 관리체계 자체를 공공적 

소유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표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소유 지분을 낮춰서 

실질적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 방식으로 검토할 경우, 현재 한계기업 수준(공적자금 투입 직전)에 있거나 장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항공·조선 등의 기간산업을 산업은행의 변화된 공적 관리체계 하

에 묶고 산업은행이 국가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산업은행

의 공적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Holdings)과 같은 별도

의 국가지주회사 모델도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재무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은행은 부실·한

계기업을 인수하여 관리함으로써 또 하나의 거대한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1997년 이전까지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의 전신)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우리 정부의 OECD 가입 이후 금융 자유화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이 후퇴하기 시

작했고, IMF 위기 체제 하의 정책 금융 흐름 변화(부실 금융기관 퇴출, 공적 자금 통한 금융

기관 건전성 제고 등) 이후 이전의 개발 금융보다 투자 은행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지금

에 이르렀다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이 같은 산업은행의 공적 관리체계 전환 또는 별도의 국가

지주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벽도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다.   

필자는 후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업은행의 연결 대상 자회사(지

분 50% 이상) 구조로는 산업은행이 지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정책금융 정책 흐름(투자 

회수 확대) 특성상 민간 매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

에서이다. 

현재 산업은행법(제32조)에는 정책금융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고 보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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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IMF 관리체계 이후 산업은행에 대한 손실 보전시 해당 부실·한

계기업에게만 책임 조치(임금동결·구조조정 등)만 취한 게 아니라 산업은행에게도 책임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 역시 아직 은행 명칭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KDB)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과거 국가 주도 경제개발 시기의 정책금융 기능은 후퇴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관리 체계로 인해, 민간 매각이 장애에 부딪힐 경우 강도 높은 경

영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조건이 일상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매각 불승인 이후라도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된 공적 관리체계에 편입

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관리체계(연결대상 자회사)를 전환시키는 것이 내용적 요건으로 중

요한 쟁점일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예를 들 수 있다. 2008년 산업은행 

지분이 51.1%였던 한국전력공사(당시 분할 민영화 추진 1순위)는 이후 지분구조 변화로 2019

년 결산 기준으로 산업은행 지분 32.9%, 정부(기획재정부) 지분 18.2%로 조정되었다(정부 지

분 51.1%). 이러한 지분 구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사실상 민영화 정책 추진이 중단된 대표

적인 공기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과거 한국중공업의 공기업 전환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공기업 역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간 기업이 공적 관리체계로 전환된 이후 공기업으로 운영된 사례이다. 1980

년 현대양행의 부실 경영을 이유로 당시 신군부가 대우그룹으로 하여금 기계·발전설비 부문을 

중심으로 이를 인수케 하여 한국중공업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인수과정에서의 부

실 경영을 이유로 정부는 다시 구조조정을 거쳐(한국중공업의 대우 경영권 박탈 및 기계 부분 

분리 대우중공업 이관) 1982년 대우그룹 지분을 산업은행·외환은행 등이 인수케 하여 공적 관

리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산업은행·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국가(한국전력공사)가 인수케 하여, 

한국전력공사 산하 자회사(공기업)로 한국중공업을 운영한 상태에서 IMF 관리체계 하에서 

2000년 다시 민영화(두산컨소시움 인수) 과정을 밟았다.  

애당초 2014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 지분은 31.5%이고, 정부(금융위원회) 

지분이 17.2%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17.2%는 금융위원회가 유사한 정책금융기관인 자산관리

공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었다. 산업은행은 이 금융위원회 지분을 인수하고, 2016년 별도의 채

권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의 지분 구조(55.7%)를 확보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분 

비중을 낮추는 방식은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과, 현재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2조3천억원 상당)를 인수하여 출자 전환하는 방

식이 가능하다. 

또다른 경우의 수로는, 앞서 언급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례처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를 출

자 전환하고 정부가 일부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이 경우 산업은행의 지분 50% 

미만으로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연금(3.2%), 금융위원회

(2.2%) 등의 공공기관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실화된다

면,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 지분을 50% 이하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공기업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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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제 더 이상 투자 회수를 위한 민간 매각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되는 산업은행의 관리체

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의 관리 체계 자체를 공기업 관리로 전환하는 

국가 지주회사 모델(예, 테마섹)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결국, 산업은행의 관리체계를 변화시키

는 방안이든, 산업은행의 관리체계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이든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 전략자산으

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대우조선해양의 진정한 미래에 대한 해답이다.  

4) 소결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12월 산업은행 출자 전환 이후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연결 

대상)로 자리잡고 있으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의 대

우조선해양의 소유 목표를 공공적 관리체계가 아닌 민간 매각(투자 회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은행의 민간 매각(투자) 중심의 관리 정책은 민간 우선(민

영화·외주화 등)의 경영 효율성을 조직 원리로 설정하는 우리의 잘못된 공공정책으로부터 비롯

된 측면이 크다.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매각(현대중공업 합병)이 불승인될 경우 예상되는 산업

은행의 관리체계 또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이윤 확보에 더 

골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는 일자리 대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정책금융의 투자 회수에만 골몰하여, 공공적 가치가 있는 

전략사업장을 재벌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지정 및 공

기업 지배구조 전환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소유 목적이 사회(공공)적 가치 실현이 아닌 투자 회수 수준에 머무르

다 보니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함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미

래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및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업이기는 하나, 미래 

조선산업의 전략적 재설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라는 사회(공공)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

고, 이는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이후 지속되어야 한다. 앞서, 공공기관 지정절차에서 밝혔

듯이 백번 양보하여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재의 공운법 제14조(기능

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언제라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우조

선해양을 공공적 지배구조 하에서 육성·발전시키고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민간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는 사회적 관심사이자, 정부의 책임있는 위기

관리 전략의 핵심 요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 및 임기 초 국정방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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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부문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81만개) 

확충하여,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거의 전시경제에 준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

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은 가장 절실한 방안이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첨단기술 및 국가 인프라가 필요한 방위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공공)적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니만큼, 민간 매

각 일변도의 정책 목표가 아닌 국가 미래 전략자산으로서의 공공적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으로서 

이러한 기간산업에도 충분히 확장 적용이 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앞서, 조선산업이 지닌 전후

방 산업연관효과를 앞세운 고용집약적 특성과,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조선 설비 산업을 넘어 엔진 제작까지 포함하여 전 조선산업의 통일

적 관리체계를 실현했던 영국의 브리티시조선의 사례는 이미 40년전의 사례라 하더라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민간 일자리 찾기를 통한 재벌 특혜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으로 제대러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상징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제

라도 조선산업을 전략자산으로 설정하기 위한 산업정책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를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핵심 국정방향인 사회(공공)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선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

보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후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는 현재의 기형적인 산업은행 관리체계를 변화시켜, 기간산업을 공

기업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국가지주회사 또는 민간 매각을 우선시하는 산업은행의 출자 지

분을 5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분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위상

을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사회(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 국가 

기간산업을 미래 전략자산으로 육성하면서, 국가 전반의 전후방 산업연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재벌의 경제력 육성과 기간산업의 경영 효율성만을 정책 목표로 설정

하는 후진적 국가전략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현재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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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산업적-정책적 요인과 대우조선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필요성

앞선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미래 전략 방향은 △산업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양 측면 모두에서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및 강화>가 최적의 대안이라 볼 수 

있다.

1) 산업적 요인

(1) 조선산업의 노동집약성

가. 선박 건조에서 숙련공 유지-확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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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공정은 △다양한 공정 형태와 △공정간 독자적인 작업과정 수행 △주문생산 위주

에 따른 공정 표준화의 제약 △초대형 구조물의 성격에 따른 자동화의 한계 등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절단-조립-의장-도장 등 전 공정에 걸쳐 숙련 기술을 요하는 부

분이 많으며, 따라서 숙련공의 유지-확대가 산업 유지의 관건적 요소가 된다.

조선산업 노동집약성에 따른 숙련공 유지의 중요성은 중국-일본 등 타국 조선산업 현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임시공 중심의 중국의 경우 조선소 인력의 낮은 몰입도와 높은 이직률

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설계-엔지니어

링 인력 부족과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은 숙련공 공급 해체로 이어져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매각 일변도 정책이나 △현대중공업 인수는 모두 숙련공 공급 

해체로 이어져 인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매각 목적 구조조정’은 ‘다운사이징82)’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인적 구조조정(정리해

고 및 희망퇴직 등 인력 감원)과 물적 구조조정(자산-부동산 매각 및 기업 경량화)의 두 축으

로 진행된다. 즉 해당 기업의 가치를 낮춰, 더 싼 값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핵심이

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소유구조에 얽혀있는 조선사업장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고정비 지출 

축소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진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

양 등에서 대규모 해고와 장기 무급휴직 등이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시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예견된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8일 본계약 체결 당시 비판여론을 의식해 고용보장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구조조정과 해고를 암시했다.83) 대우조선 역시 이를 부인하

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여전히 1만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중 1천 명가량을 해고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인수에 동의했다면, 구조조정 대상 인원

은 더 많을 것이다.”는 대우조선 관계자의 인터뷰84)를 통해 드러난다. 

인적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이 중간

지주회사 산하의 사업회사로 편재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윤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로 

82) <다운사이징>은 경영학에서 기업체의 관료화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과중한 부분을 정리해 최적화하기 위한 조직변화 행위를 
의미하나, 한국의 경우 ‘조직변화’ 그 자체보다는 무조건적인 ‘기업 슬림화’로 사용되고 있다.

83)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의 본계약 체결 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다.
    △ 대우조선해양 자율 경영체제 유지
    △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 이해관계자 공동협의체 구성
    △ 학계-산업계-정부 등이 참가하는 ‘한국 조선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
84) 2019년 1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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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게 되므로, ‘수익 악화’를 명분으로 한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또 단협 승계를 거부

하면서 현대중공업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GM의 경우 연구개발 사

업분야를 분할한 이후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면서 40여개의 개악조항을 노조에 요구한 바 있

다. 2017년 현대중공업이 4개사(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 현중지주)로 분할될 때 사측은 10

개월 동안 단협승계를 거부한 전례도 있다. 기업분할이 자본의 신종 노조무력화 전술로 쓰이고 

있다.

(2) 조선산업의 자본집약성

가. 설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자본투입

조선산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도크-크레인 등 대형 중장비 설비투자의 필수성 △장

기간에 걸친 제조기간 △제조기간 동안 각종 자재를 비롯한 제작금융 및 운영자금 조달력 구

비 중요성 △선박 인도 시 대금을 수취하는 결제 구조 등에 따른 자본집약적 성격이다. 

대규모-고가 상품인 선박-해양구조물의 경우, 그 계약과 제작, 건조 과정이 2~5년으로 장기

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헤비 테일 방식85)이 일반화되며, 관련 자금의 조달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나. 예견되는 물적 구조조정과 설비 축소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고수하는 야드 축소 등 물적 구조조정은, 자칫 자금 회수라는 단

기적 성과에 치중해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고려를 도외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

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설비축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한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예로 국책은행의 관리 아래 있는 대부분의 중소조선사들은 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의 재원으로 사

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매각 대금이며, 그 대상은 조선소 야드다. 이

처럼 국책은행의 여신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 압박이 지속될 경우 야드의 축소-통합으로 흐

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 전방산업 범위가 넓은 

조선산업의 특성 상, 중소조선사 한 곳만 해도 수백 곳의 협력업체가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다. 오히려 중소조선소 육성 등 설비 유지-확대가 필요

85) 헤비 테일(Heavy Tail)은 최종잔금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계약금 비중이 높은 헤비 탐(Heavy Top)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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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시장은 대형과 중소형 선박이 각각 50%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대륙 

내(동아시아 유럽 등)의 운송수요는 중소형 선박으로 충당된다. 향후 동남아시아의 LNG 수요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대형조선사를 합쳐 설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재편이 아닌, 중형 조선업체의 정상화를 통해 ‘대형-중형-기자재’로 이어지는 조선산업 생태계 

안정화와 역량 확보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3) 수요-공급적 특성

가. 선박 연한 및 환경규제에 따른 교체수요

조선산업은 기존 선박의 교체 수요와 교역 확대에 따른 신규 선박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하

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 선박 연한은 25년, 탱커와 벌크선의 경우 20년 수준으로 

측정되며,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소 주춤한 추세이긴 하나 △IMO 2020 규제 효과로 노

후 선박 조기 교체 추세 △세계 각국 LNG 벙커링 프로젝트 가동 등은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즉,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사양산업으로 보

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을 통해 ‘좋은 제조

업 일자리’인 조선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코로나 19 이후의 공급전략

앞선 IV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의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선사와 조선

소 중 200여개 이상이 폐업에 이를 것이란 보고가 있다86).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2022년 이

후 생존한 조선소가 선박 발주량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볼 수 있다. 즉 관

건은 해당 시점까지 어떻게 인력과 설비 등 공급력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근시안적 매각-통합이 아닌 중장기적 산업발전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다. 소위 ‘조선산업 과잉공급론’에 대한 비판

한국 조선산업이 과잉공급 상황에 놓였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재의 생산규모와 미

래의 수요예측 두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86) <Shipping Market Review>, DSF(Danish Ship Finance, 덴마크 선박금융기관), 2020.5.



- 175 -

현재의 생산규모를 중심으로 볼 때,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가 2019년 간행한 <한국 조선산업의 적정생산능력 검토>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한국 조선업의 

적정 생산능력은 1,250만CGT으로 산출된다. 이는 연평균 세계 조선산업의 발주량인 3,600만

CGT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3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현실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대형조선사의 생산능력이 1,030만CGT인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과잉공급이라고 볼 여지는 적다.

미래의 수요예측 측면에서도, 벌크선과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탱커 수요의 감소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환경오염 회피 차원의 LNG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스 교역량이 

2050년까지 매년 2.5%씩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87)되며 △한국 조선산업에 LNG 및 LPG 

운반선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 조선산업 생태계 특성

가.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큰 기간산업이다. 대표적인 전방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2010~2018년 기간 중 GDP 대비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후방산업인 

해운산업의의 GDP 대비 비중 역시 2~3% 사이를 차지한다. 여기에 에너지-기계-전기산업 등

도 전후방 산업에 포함될 정도로 그 영역이 광활하다.

(코드)산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12) 조선 2.36 2.39 2.31 2.25 2.24
(1102) 반도체 1.48 1.50 1.42 1.38 1.30
(1109) 항공 1.98 1.81 1.85 1.84 1.85
(1201) 석유화학 2.04 1.75 1.83 1.81 1.82
(1205) 일반기계 2.37 2.18 2.16 2.16 2.20
(1103) 디스플레이 1.82 1.70 1.63 1.53 1.74

[표Ⅴ-1] 주요 산업 생산유발계수 비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각 연도.

이에 따라 1단위 최종수요가 각 산업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에서도 조선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선산업의 침체가 관련 전후방산업의 침체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래전략 

측면에서도, 육상 광물자원 고갈 이후 해저산업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진출을 위한 조

87) <The LNG era takes shape> DNV-G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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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나. 대형-중형-기자재 생태계

한-중-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산업에서는 대형-중형-기자재업체를 아우르는 조

선산업 생태계 공존-유지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조선업의 특성 상 △수요 측면에서 대형-중

형 조선소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첨단기술과 제조공법 혁신을 주안점에 둔 

대형 조선소 발전 전망과 선종 다양화 등을 염두에 둔 중형 조선업체의 발전 전망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선박 규모와 별개로 조선 기자재 공급의 안정성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각 규모에 맞는 조선 사업장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지적된 인적-물적 구조조정 일변도 정책의 수정은 중형 조선소-기자재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양대 조선소의 인수-합병은 단지 대우조선만의 숙련공 

공급 해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순간 대우조선과 기자재

업체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이 함께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2차 조선산업 구조조정 시기인 

2015∼2017년 사이 조선소의 설비 축소와 함께 감원된 조선노동자 총수는 9만 여명이나 된다. 

조선노동자 총수가 20.3만 명에서 10.9만 명으로 50% 가까이 감소됐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

선 인수는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휘두르는 ‘3차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정책적 요인

(1) 정책금융 기능 확대 정립

가. 현재까지의 산업은행 정책금융 형태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

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 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

출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업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의 분야 △그 밖에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각각 명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들 조항 중 ‘구조조정’에만 천착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우중공업 △금호생명 △LG카드 등 주요 기업 구조조

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산업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라 △산업의 개발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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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해야 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위기 → 공적

자금 투입 → 사기업 방식 운영 →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 매각 추진’의 악순환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매각을 위한 경영’에 치중하며 재벌과 해외자본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이

른바 ‘산업은행식 구조조정’이었다.

나. 공공적-적극적 정책금융으로의 전환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감량-매각-회수’ 중심의 다운사이징 정책은 긍정효과보다 부

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산업-고용의 유지-확대보다는, 해당 기업을 빠르게 처분하는 것에 

급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산업은행법｣이 정한 기관의 목적 사항인 ‘산업의 개발-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투입된 자금의 회수가 최상의 가치로 전도

된다. 따라서 기존 정책금융의 소극적 시장기능 보완을 넘어,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과 △공공성에 기반한 경기대응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다. ‘부실기업 퍼주기 비판’은 올바른가

이와 같은 정책금융의 역할론에 대해 ‘부실기업 퍼주기’란 비판이 있으나, 이는 일반-보편적

인 관점에서의 비판보다 부실의 원인과 유발주체,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부실 증가는 산업은행의 매각목적형 관리와 조선산업 자체의 특성이 

혼재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부정확한 추정원가 책정에 따른 손실이나 큰 규모의 대손에 따른 손실 등은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투입할 기자재 가격이나 

작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실은 조선산업과 같이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대규모 업종에겐 항상적인 위험이다. 즉 조선산업 추정원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지의 문제이지, 대우조선해양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손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야기한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매각목적형 관리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손실의 사회화’ 부분에서 살펴본다.

(2) 손실의 사회화 중단

가. 산업은행식 구조조정은 곧 ‘손실의 사회화’

게다가 일정 정도의 경량화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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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면 기존의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을 거친 많은 기업이 

재벌에 특혜성 매각에 이르거나, 해외 투기자본의 손을 거쳐 재매각-해체의 길을 걷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과 손실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정리해고)와 국민

(공적자금)에게 지워진다. 반면 가장 적극적인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의 책임은 경감된다. 대주주

가 당연하게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가 소유

권을 넘겨받은 뒤, 공적자금 지원을 사용해 부채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이룬 뒤 이를 다시 매

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에서 과거부터 추진되어온 관리 방식으로서 

현재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손실의 사회화를 부추기는 정치논리

이처럼 주주가 책임져야 할 손실을 노동자와 국민에 전가하는 ‘손실의 사회화’는 출자금 회

수를 위해 매각 목적 달성 위주의 재무구조 향상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전술한 고

강도 구조조정이 동반됨은 물론, 실제 사업 개선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논

리가 경영을 지배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은 △재경실장(부사장) △사외이사 두 축의 경영라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해 왔으나, 재경실장은 산업은행 퇴사자(부총재)의 정년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

됐으며, 사외이사 역시 정권의 정치적 수요를 담당하는 자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산업

은행이 지분의 55.7%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제대로 된 공적 감독 혹은 관리는 이뤄지

지 못하며 ‘손실의 사회화’를 부추긴 셈이다.

다. ‘손실의 사회화’는 ‘이익의 사유화’로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하고 이를 노동자-국민에게 전가하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은, 

설사 소유구조의 외형이 정부(산업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 목적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재벌 특혜 즉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된다. 바로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

정이 가장 구체적인 사례다.

(3) 이익의 사유화 중단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재벌특혜

가. 대우조선 매각 방식 개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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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대중공업을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 
② 현대중공업 투자부문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신설

③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전체 주식 55.7%)을 <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 
④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현줄 출자 대가로 자사 주식 발행 

  ※ 발행 주식은 1조 2,500억원 상당의 전환상환우선주(9,118,231주)와 8,500억원 상당의 보통주(6,099,570

주)로 구성

⑤ <한국조선해양>은 1조2,500억원의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
⑥ 현대중공업지주는 이 증자에 지분율(33%, 약 4,000억원)만큼 참여해 지배주주 지위 유지

⑦ 대우조선해양은 자본 확충을 위해 1조 5천억원의 유상 증자
⑧ <한국조선해양>은 ⑤번 과정에서 확보한 1조 2,500억원과 보유자금 2,500억원으로 대우조선해

양이 유상증자한 주식 매집  

이상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거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주식 교환’이다. 산업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대가로 <한

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받으며, 현대중공업은 별도의 비용 없이 대우조선 주식의 과반 이상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6,500억 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위 ⑥에서 

발생하는 4,000억 원과 ⑧에서 발생하는 2,500억 원이 전부다. 2017년도에 7,33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고, 이어 2018년 영업이익 1조 248억 원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에 소

요된 금액은 고작 6,500억 원인 셈이다.

나. 매각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이익

산업은행이 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받는 매각대금은 ‘0원’이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매각대금으로 받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은 전환상환우선

주와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9,118,231주)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이 주식 

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현금(약 1.25조 원)으로 ‘상

환’할 것을 한국조선해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혹은 현금 상환 대신에 주식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통주로의 전환(전환비율 1:1, 전환상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이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며, 반대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역시 전환상환우선주의 50%에 

한하여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매각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이익

첫째, 건실한 조선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소유권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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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330억 원, 2018년 1조 248억 원을 거쳐 2019년 2,928억 원을 기록했다. 2016년 말 

기준 5,544%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2019년 200.3%로 줄어들었다. 2019년의 경우 전년인 

2018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조선업 위기 이후에도 3년 연속 흑자를 지켜냈다

는 평가다. 특히 2019년 4분기 영업이익은 1,546억 원으로, 일곱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던 

2019년 3분기의 부진한 실적을 다시 흑자로 돌렸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은 LNG운반선 10

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컨테이너선 11척, 초대형 LPG운반선 2척, 잠수함 5척(창정비 1

척 포함), 해양플랜트 1기 등 총 39척, 약 8조2078억 원 규모 상당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둘째, 3세 기업승계 작업을 위한 탄탄한 지배구조다. 현대중공업 3세 승계 작업의 첫 단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을 4개 회사로 쪼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7년 현대중공업을 4개로 나누며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조 

단위 현금을 창출하는 현대오일뱅크를 직할 자회사로 편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보

유하던 9,67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지주회사 전환에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정씨일가 지분

은 10%에서 30%로 급증했다. 

이렇게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정 씨 일가 지분을 3배로 부풀린 뒤, 2018년에는 파격적 고배

당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변화된 배당률 정책은 ‘사업회사 배당률을 30%, 지주회사 배

당률을 70%로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사업회사가 100원을 벌면 30원을, 지주

회사가 100원을 벌면 70원을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이와 같은 고

배당에 나선 이유는,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 그룹을 3세 승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지분 매

입에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배당률이 사업회사 배당률보다 높은 이유도 

이런 경영승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주회사 전환 후 정몽준 일가는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고배당의 이윤은 호주머니에 넣고, 위험이 있는 사업회사 지분은 직접 보유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 단위의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지주회사의 직

할 자회사로 편재했다.

정 씨 일가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대우조선 인수 과정을 통한 <정씨 일가 → 현대중공업지

주 →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 → 사업회사(대우조선·현대중공업·미포조선·삼호중공업)로 이어지

는 지배구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1-2위 조선소를 자신의 지배구조 최하단에 편

재할 수 있으며 △당장 7조가 넘는 사업부채는 지배구조의 아래층으로 넘어가고 △현금성 자

산은 ‘지주회사 고배당 정책’을 통해 정 씨 일가가 쉽게 가져가게 된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정 씨 일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4) 방위산업의 특수성

국내 국방비 지출 및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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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화는 더욱 명분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

에 따르면, 2017년 함정 분야 매출 총 1조 6천380억 원 중 대우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8천

838억 원으로 그 비중이 54%에 이른다. 대우조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8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대우조선은 지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t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

약을 맺었다. 이 수주 금액은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1,600억 원)로, 한국 방산업계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2.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와 방안

1)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

(1) 중소조선소-기자재업체를 포함한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앞서 서술한 △조선산업 전략적 육성과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확대 △숙련노동 보호-육성 

등의 목표를 함께 염두에 둘 때,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중형 조선소와, 이들

과 연결된 하청업체 등을 포괄하는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공기업화)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자회

사인 신한중공업-삼우중공업-대한조선의 소유기관이기도 하다. 아울러 출자회사로 한진중공업

(16.14%)과 한국지엠(17.0%) 등을 두고 있으며, 재출자회사로 대우건설(51.3%)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고, STX조선해양 35.6%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볼 때, 대형-중형 조선소를 포괄하는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은 어렵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조선산업 생태계의 특징에 따른 상호 영향과, 

선박 형태-규모에 따라 나뉘는 조선산업의 수주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지 대우조선해

양 한 사업장의 미래 방향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을 구축하는 국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공공적 지배구조 논의를 ‘대공장 일부의 문제’로 축소-오인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아울러 산업과 노동 양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며 심각

한 단계에 이른 조선산업 외주화 현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도 소위 ‘포괄적 공공 지배

구조 전환’은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이미 만연한 외주화와 ‘물량팀’으로 상징되는 임시 작업체계의 범람은 노동자들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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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입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생명건강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

안이다. 주요 대형조선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

면, 1990년 3만5천명 규모였던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2015년도에도 여전히 3만5천명 수준

을 유지했던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5년 13만여 명으로 폭발적으

로 증가했다. 소위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고용시스템 구축’이다. 

이 과정을 겪으며 원청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소위 ‘간접지원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

아지고, 반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잦은 이동(숙련 미형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

로 직영과 사내하청 모두 숙련의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박종식, 2016b).

(2) 사회적 이익을 위한 민주적 통제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은 단지 ‘소유의 주체와 형태’만을 중심에 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돼

선 안 된다. 이 경우 그간 재벌과 일부 대주주의 이익 보장을 핵심에 뒀던 경영진의 역할이 

국가 관료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올바른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 

중 하나는 재벌 위주 시장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주요 기간산업의 운용 주체를 공공적 구조

로 전환해 그 이익을 사회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다. 공기업에게 민주적으로 구축된 선업 정책적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지 매

각 목적의 한시적 국가소유는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할 때, 공기업화와 같은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이 시장의 질서와 갈

등을 빚는다는 비판도 제거될 수 있다.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 사적소유에 놓여 

있는 여타 동종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시장과 갈등을 빚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공공소유 산업을 통해 추진되는 케인즈주의적 조처들도 해외 경쟁자에 대해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시장의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김성구, 

2003).

이를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할 경우,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는 △조선산업의 유지-확대 

△조선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숙련유지 △정치수요가 아닌 산업정책 차원의 의사 결정

구조 확립 등이다. 이럴 때만이‘위기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방안

(1) 공공기관 지정 방안



- 183 -

대우조선해양을 공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첫 번째 방안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운법

상의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지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을 상정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차관급 1인 △기획재정부 차관급 1인 

△행정안전부 차관급 1인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1인 △인사혁신처장 △기재부장관이 추천

하는 전문가 11인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은 각 조건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

류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가 100% 지분(기재부 92%)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므로 시장형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

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지정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수서고속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IBK기업은행(15%), 

KDB산업은행(12.5%) 등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회사로 2016년부터 민간기업으로 운행을 개통

했으나,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뒤,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됐다. 

㈜강원랜드 역시 2018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됐으며, ㈜공영홈쇼핑

도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2020년 현재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코레일관광개발 

△(주)코레일유통 △국악방송 △각 국립대병원 △(주)한국전력기술 △(주)그랜드코리아레저 △

한국잡월드 등도 이에 속한다.

 

구분 ‘19년 ‘20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시장형 16 16 - -

▪준시장형 20 20 - -

 ② 준정부기관 93 95 +2 +2

▪기금관리형 14 13 △1 △1

▪위탁집행형 79 82 +3 +3

 ③ 기타공공기관 210 209 △1 +4 △3 △2

계 339 340 +1 +4 △3 -

[표Ⅴ-2] 공공기관 지정 현황(2020년)

(2) 공공지주회사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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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를 넘어, 기간산업 전체의 산업적-민주적 운영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국유화를 위해서는 현 산업은행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공공지주회

사 설립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공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하는 방안과 △산

업은행의 지분을 민간이 아닌 기획재정부 등에 넘겨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로서의 국가지주회사를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산업은행의 역할론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향후 정부 정책금융의 운용 방향 정립과 연

동해 정할 수 있으며, 그 형태 역시 △싱가폴의 테마섹 홀딩스부터 △스웨덴의 기업혁신부 △

프랑스 아그랑스 데 라에타트 △과거 이탈리아의 IRI △영국 국가기업위원회(NEB) 등 앞서 II

장 및 IV장에서 검토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3.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효과

1) 코로나19가 드러낸 국가의 역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와 강도의 ‘국가 

개입’을 가져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20년 4월 24일 현재, 코로나 극복 경기부양책으

로 총 3조 달러를 투입했다. 미 연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쓰지 않았던 양적완화 정

책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와 부실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정크본드(고수익/

고위험 채권)까지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국유화를 비롯해 ‘더 많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현실 정책 구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알리탈리아 항공사 국유화 조치에 나섰으며, 독일에서도 콘도

르 항공의 국유화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은 모든 민간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조치

를 단행했다. 프랑스에서도 국유화가 언급되고 있는데,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을 대

상으로 한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크면서도 주요 업체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셧다운에 들어간 자

동차 업계(르노, 푸조-시트로엥PSA)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국가개입’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코로나 19에 따른 불황 등 경제위

기에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역할 강화다. 지원-부양-보조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책에 더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국유화-해고금지 등의 정책이 구사된다. 둘

째, 소유와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이 공공재와 기간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의료 부문과 자

동차산업, 항공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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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재벌특혜 문제점

하지만 코로나19를 맞은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은 여전히 ‘재벌 지원 중심성’을 유지하

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이 조치의 특징은 이 시점부터 정부정책의 방향과 

대상이 재벌대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책 발표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제출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연동해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88) 매입’을 결정하고, 그 방식으로 올 

4~6월까지 3개월간(이후 연장 가능) RP를 제약 없이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한도 없이 자

금을 공급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제시했다. 무제한 RP 매입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로, 한국은행은 이 RP 매입 대상에 은행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현대차증권-KB투자증권 등 재벌‧대형 증권사 11곳을 추가로 참여시켜, 

재벌-대형 금융사 지원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어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기업어음) 매

입(+20조 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89) 공급 추가 확대(+5조 원) 등을 결정했다. 이어 

이의 집행을 위해 5월 20일에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매입할 10조 원 

규모(필요시 20조 원으로 확대)의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 설립을 결정했

다. SPV 구성에 따라,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A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차환 발행

(새로 돈을 꿔서 먼저 꾼 것을 갚음. 일종의 ‘돌려막기’)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신

용등급이 BBB~A등급 사이에 있는(신용등급이 BBB 밑으로 떨어지면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중공업(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건설(SK건설, 한화건설), 쌍용양회 등 재벌 대기업의 자

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SPV의 기금 총액 10조원 가운데 8조원은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산업

은행이 대출과 출자(각 1조원씩. 산업은행 출자는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함)로 조성한다. 이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결국 재정으로 감당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행으로까지도 위기 전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뜻한다. 총괄하자

면, 결국 국민이 위험을 최종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경영개선 노력’만 부과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88)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한국은행은 RP를 매입해 시중에 통화량을 풀거나, RP를 판매해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화량 조절.

89)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후 해당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원래
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대기업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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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P-CBO 발행 지원도 혜택은 재벌로 향한다. 신용보증

기금에 따르면, 2020년 5월 말 현재 CJ CGV(영화관), 태평양물산(의류 제조), 이랜드리테일

(유통) 등 재벌 대기업이 총 5,04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거쳐 확정된 <기안기금 운용방안>이 대표적

인 사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차입금 5천억 원·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된다. 지원금 지급 조건도 ‘전체 고용의 90%를 6개월 간 유지’하는 것이어서, 최소 10% 범위

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선 완전 무대책이다. 결국 기간산업 안정 기금은 ‘빚 많은 대기업 중심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

할 수 없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재원 역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마련된

다. 이 채권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결국 정부는 이번에도 재벌의 이익을 위

해 국민 세금 40조원을 지급하면서, 산업-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먼 특혜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자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인 

우선주만 취득하기로 했다. 재벌위주 지원에 더해, 국가개입의 포기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공기업화)은 만연하고 반복되는 재벌

특혜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체제를 떠받히는 핵심적 기둥인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새롭게 검토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전반으로의 정책 확장

코로나19 확산-장기화에 따른 불황과 별개로,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 변화의 중

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요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

에, 전염병 이후 일정 정도의 경기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비켜가긴 어렵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한 점90)은 이를 

잘 드러낸다.

또 자본주의 위기를 둘째 치더라도,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91) 등, ‘시장의 논리’에 따라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의 수는 늘어간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내연기관 관련 부

90)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7년 2.5%에서 
2018년 1.4%, 2019년에는 0.4%로 매년 낮아졌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2.2% → 1.2% → -0.7%를 기록
하며 2019년에는 생산 자체가 줄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은 2018년부터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18년 -1.5% → 19년 -1.7%).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2019년에 전년 대비 1.5% 증가하긴 했지만
(2018년 2.1%보다는 둔화) 이는 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주도한 현상으로, 
도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생산이 감소했다.

91) 2011년 프랑스 경제학자 다니엘 코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 양의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은 
해마다 4%씩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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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생산 업체의 퇴출이나, 각종 자동화-전산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이런 문제 중 하나에 속

한다. 

경제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자 이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관계’이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에 골고루 분배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이루는 세 영역인 △생산(산업정책) △노동력 재생산(고용사회정책) △금융(금융통화정책) 관련 

정책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경제·재정정책’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 문제는 이 중 △생

산(산업정책) △노동력 재생산(고용사회정책)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재벌의 이

윤을 더 늘려주기 위한 특혜의 반복이 아닌, 조선산업 진전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화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요 기간산업 사업장이 경영진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지 한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를 넘어 향후 쌍용자동차와 한국GM,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등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사업장의 운명과도 연결된다.

4. ‘산업은행을 경유하는 재벌특혜 모델’의 문제점: 아시아나항공 사례

1) 아시아나항공 매각, 산업은행을 통한 재벌특혜 구조의 확립인가

2020년 9월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 공식 파기된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

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매각을 발표했다. 이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

공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

두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과정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특히 놀라웠다.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사업장의 동종재벌 특혜 

매각’이 정부 정책금융의 확립된 모델로 자리 잡는 관행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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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을 활용한 재벌특혜와 재벌 지배구조 강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① 산업은행이 3자배정 유상증자(5천억원) 및 교환사채(EB) 인수(3천억원) 방식으로 8천억원원
의 한진칼(대한항공 지주사) 주식 인수

② 한진칼은 이 재원(8천억원)으로 대한항공의 2조5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③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1조5천억 원) 및 영구채 인수(3천억원)
④ 대한항공은 인수종결 기한인 2021년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부족자금 1조 원을 지원

즉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만큼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한항공에게, 산업은행이 한

진칼을 경유해 정책금융을 투입(지원)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렇게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상당 

지분(10.7%)을 보유하게 되면, 현재 한진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

이 확고한 우위에 서게 되며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현재 조원태 회장은 조현아와 손

잡은 KCGI(강성부펀드) 등과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은행의 지분이 조원태

의 우호지분으로 자리 잡는 순간 주식보유 형세가 47.33%(조원태 회장) 대 40.04%(KCGI-반

도건설-조현아)로 조원태 회장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재벌총수

인 조원태의 지배구조 강화에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과 △산업은행의 대규모 정책금융 투입 △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한 동종사 인수 △특혜매각 과정을 거치며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

의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매각 대우조선해양 → 현대중공업 매각

산업은행이 지주사(한진칼) 주식 구입
산업은행이 중간지주사(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 후 대가로 주식 보유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
→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확보

→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한국조선해양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
→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 확보

→ 현대중공업지주의 유상증자 참여로 

정부 우호지분 확보로 
조원태 회장 한진칼 지배구조 강화

현대중공업지주를 통한 
정씨 일가 지배구조 강화

부실기업에 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 → 재벌 특혜매각 → 총수일가 지배구조 강화

[표Ⅴ-3]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 매각 유사점

(2) 매각에 이은 구조조정 등 노동자 희생 우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두 항공사 중복노선이 무려 48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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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기에 구조조정은 언제든 진행될 것이다. 산업은행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양사의 중복 인력

만 800~1,000명이나 된다. 실제 금융위원회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테지만 중복적인 부분

에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양대 항공사의 인수합병은 혈세를 쏟아 부어 현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자, 대량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양 부실기업(올 6월 기준 

대한항공의 부채는 23조922억 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11조5천458억 원) 합병이기 때문에, 

업종불황과 맞물려 경영위기를 요금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크다(장혜경, 2020).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이후 제기되는 구조조정 우려와 동

일하다.

(3) 재벌특혜의 재물이 된 기간산업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산업-경제유발효

과가 큰 산업부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이러한 주요 산업부문이 재벌총수의 특혜

-사익추구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 항공산업이 유발하는 직간접 경제효과는 연간 476억 달러(USD)로, 국내총

생산의 3.4%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부문에서도 직접효과만으로도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며 137억 달러(USD)만큼의 총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협력업체 등 유관산업을 합하

면 총 838,000개의 일자리 효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세관·국경 정책 하에서 대한민국의 

항공화물 무역 촉진정도는 항공무역촉진지수(ATFI) 항목에서 124개국 중 3위, 글로벌 e-화물

친화지수(EFFI) 항목에서 135개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항공산업은 사회구성원이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공공재적 성격도 짙다. 

항공교통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항공교통 이용객 수는 2008

년 5,200만 명에서 2017년 1억1천만 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3) 아시아나항공의 올바른 해법 :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전술한 △재벌특혜 매각 정책의 중단(손실의 사회화-이윤의 사유화 중단) △기간산업-공공

재로서의 항공산업 특성 △투입된 공적자금(양대 국책은행이 보유한 8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항공 영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국유화 경로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

지로 아시아나항공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업장 간의 산업은행-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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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가능성도 충분히 모색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더해 항공산업과 관련된 추가 요

인들을 일부 살펴본다.

(1)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각국의 항공사업 국유화 전략

코로나 19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가 국가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에서 항공사 국유화에 나섰으며, 에어프랑스-KLM 그룹도 국

유화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이 중 알리탈리아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20.3. 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알리탈리아의 재국유화 방침을 공식화하

고, 2020.10. 새로운 국영항공사 ITA 설립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에도 알리탈리아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금난과 코로나 19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알리탈리

아에 대한 자본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영항공사 설립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개발장관과 재무장관, 노동장관이 국영항공사 설립을 위한 법률

에 서명한 상태로, 유럽연합 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파비오 라쩨리니(Fabio 

Lazzerini)가 CEO로 선임된 ITA는 항공사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로고만 변경할 계획이며, 총 

70기의 항공기를 운영한다. 내년 4월 첫 운행재개 뒤 여름까지 운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92) 

알리탈리아 국유화의 모든 과정이 원만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전반적인 운행편수와 승객의 

감소 △잔존해 있는 구조조정 이슈 △알리탈리아 관련 노조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이 여전히 남

아있으나, ITA와 이탈리아운수노조(CGIL-FILT)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93)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항공산업 재편 경로

에어프랑스-KLM 그룹 사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롭다.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프랑

스와 네덜란드 정부가 각각 14%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 국적기로,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 속에 약 100억 유로의 대출을 받았다. 프랑스정부는 에어프랑스-KLM 그룹의 존폐를 국

민주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항공사에 더 많은 구제금융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유화 과정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추가 자금지원 조건에 대해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환경

기준을 적용해 스키폴 공항의 야간 운항 횟수를 줄이고, KLM은 2030년까지 승객/km당 CO2

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자는 제안이 제기된 점이다. 지난 9월 그린피스 네

92) “Ita Alitalia, il piano: avvio con 70 aerei e hub a Fiumicino. No a Malpensa,” 2020.10.12., 
https://mobile.ttgitalia.com/stories/trasporti/165494_ita_alitalia_il_piano_avvio_con_70_aerei_e_hub_a_fiumicino_no_a_malp
ensa/

93) “AVIONEWS intervista Fabrizio Cuscito, segretario nazionale Filt-Cgil.” 
https://avionews.it/item/1233854-avionews-intervista-fabrizio-cuscito-segretario-nazionale-filt-cg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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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는 구제금융을 위해 기후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

서기도 했다(홍석만, 2020b).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 적은 고속철도(TGV)가 경쟁하는 국내 단거리 노선의 폐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에어프랑스

는 2024년까지 단거리 노선의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며, 단위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

로 줄이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연료 이용률을 2%까지 확대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비슷하게 단거리 노선 감축, 철도회사와의 협력 강화, 친환경 연료 이용 증가 등의 조건을 요

구하고 있다(한재각,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가 항공산업 전망과 관련해 이미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

음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적 전환에 걸맞는 항공산업 미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산

업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항공산업의 공공적 소유구조 재편은 주요한 경로로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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